


O 이 책자는 실질적 통일대비 행정수요의 증대와 분단국 통일사례연구 

필요에 따라 총무처가 각 부처 통일정책담당 중견관리자를 대상으로 

독일현지에서 실시한 특별정책연수 결과보고서입니다. 

O 독일방문기간 동안 본 연수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해주신 주독 한국대사관 선동원 대사님이하 직원 여 

러분과 단원들의 개별보고서를 종합 • 발간해 준 통일원에 감사드리 

며， 본 보고서가 독일통일연구 및 각 부처 통일정책개발의 참고자료 

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O 기 

연 “‘ I 

간 : ’91. 11. 19--12. 8 

개 요 

O 방문지역 . r베를린」 및 구동독지역 r본」지역 

O 연수반 편성(총 12명) 

-통일대비관련 정책과제담당 4.5급 공무원 

-대통령비서실(단장， 이성룡) , 통일원(문대끈) , 안기부(권주현) , 

외무부(박동실) , 문화부(윤원중) , 농림수산부(정승) , 보건사회부 

(이상석) , 노동부(박종철) , 교통부(구본환)’ 총무처(박철수) , 환 

경처(이찬회) , 경찰청(이진킬) 

O 연수방법 

-r베를린」 소재 「독일국제개발재단(DSE)J에서의 단체연수 

-연방정부 베를린 지소(4개)， 신셜 연빙-주정부 (3개) 방문 

-r본」 연방정부에서의 관계관 강연청취 (4회) 및 부처별 해당기관 

(127H) 방문 

O 주요 방문기관 

_r베를련」 및 구동독지역 : 신탁청， 연방정부 베를련지소， 브란덴 

브르그 주정부(포츠담) , 메클렌버그-

혜어포메론 주정부(슈베련) , 작센-안 

할트주정부(마그데뿌르그) 둥 

_r본」지역 : 연방수상실， 외무성， 내무성， 교통성， 보건성， 농림 성， 

환경성， 노동성， 연방경찰아카데미， 연방하웬， 연방정 

치교육센타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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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독일통일의 과정과 방식 

1. 통일의 과정 

가. 동독 「평화혁명 J( ’ 89 가울)이전까지의 양독관계 

1) 제 1 단계(’45- ’ 62) :분단과 서독의 「힘의 우위정책-.J (Poli tik der 

Staerke) 추진 

O 동 · 서독 분단국가 수립 (’ 49) 

O 서독의 적극적인 친서방정책 

- 독일조약(’52) 으로 서망 3국으로부터 주권회복 

- NATO가입(’55) 

O 서독의 독일전체에 대한 유일대표권 주장 

_ r할슈타인 원칙 J( ’ 55) 

O 동독은 독자적인 국가성 인정을 목표로 「국가연함안」 제안(’ 56) 

O 동독 베를린 장벽 구축(’61) 

2) 제 2 단계(’63-- ’ 70) : 서독의 「동방정 책」추진 

O 서독 할슈타인 원칙을 수정， 동구권 국가와 경제협력 강화 · 놔 .ll~ 

수립 

O 양독간 「작은 걸음 정 책 J(Politik der Kleioeo Schritte) 시 사 

- 동·서 베를린간통과사증 협정(’ 63) 

O 브란트의 동방정책 선언(’69) 

O 서독 · 소련간， 서독 · 폴란뜨간 조약 체 갤(’ 70) 

3) 제 3 단계(’ 70-- ’ 74) : 양독 정상회담 개최와 교류 · 협력의 꺾적 · 제 

도적 가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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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제 1 차 정상회담(’70.3) 제 2 차 정상회담(’70.5) 

O 동 · 서독 통행협정 체결(’ 72. 5) 

O 동 · 서독 기본조약 체결(’ 72. 12) 

O 신문 · 방송사 특파원들의 상호 취재활동 허용(’73.3) 

O 양독 UN가입 (’ 73.9) 

O 상주대표부 설치 (’ 74.5) 

4) 제 4 단계(’74-- ’ 89) : 각 분야별 후속조약 체결을 통한 양독관계 성숙 

O 양독간 체육협정 체결(’ 74. 5) , 

O 양독간 보건협정 체결(’ 74. 6) 

O 양독간 우편 · 전화협정 체결(’ 76. 3) 

O 양독간 청소년교류 합의 (’82.9) 

O 양독간 문화협정체결(’86.5) 

O 양독 도시간 최초 자매결연(’86. 10) 

O 양독간 환경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87. 9) 

O 양독간 과학 · 기술 협정 (’87.9) 

나. 동독「평화혁명」이후 주요 독일통일과정 

1) 독일통일을 위한 대외문제 해결 

o r2+4--.J(동 • 서독 미 · 영 · 불 · 소) 회담 개최 (4회) 

- 전후 독일문제 해결 및 통일독일의 완전 주권 회복 

- 현 유럽국경선 재확인 및 통일독일의 NATO 잔류문제 확정 

O 독 · 소간 정상 및 외상회담을 통한 소련의 합의 유도 

- 독일의 NATO 잔류 허용 

• 통일독일 37만 병력 유지 및 비핵국가화 

- 경제원조 제공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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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년 이내 소련군 철수 및 철수비용 독일 분담 : 130억DM 

- 독 · 소간 선린우호관계 및 협력조약 서명 

• 상호 불가침선언 및 포팔적인 협력 

O 국제적 통일분위기 조성 

- EC정상회담(’90. 6. 25 더블린) 

- NATO 정상회담(’90. 7. 5--6, 런던) 

- 서방선진국 경제정상회담(’90.7.9--1 1， 휴스턴) 

- CSCE 외상회담(’90. 10. 1--2, 뉴욕) 

2) 동 · 서독간 통일과정 

O 동구권을 경유한 동독 피난민 급증(’ 89. 7) 

O 공산당의 일당독재에 항거하는 Neuses Forum 둥 인권운동단체 

결성 (’ 89. 9) 

O 언론 및 여행의 자유와 경제 · 사회개혁을 외치는 대놔모 시위 

( ’ 89. 10) 

O 베를린국경 개방(’ 89. 11. 10) 및 동독주민 대뉴모 이주 

- ’89. 34만 탈출 · 이주 

• 동독내 미래희망 부재， 서독의 경제 · 사회 발전에 매력 

• rDM가 우리 에 게 오지 않으면 DM oJl 게 우리 가 가겠다」 

O 콜수상 107H조항 통일방안 발표(’89. 11. 8) 

- 대동독 지원책 구체적 발표， 통독기반 마련 

O 동독에서의 첫 민주총선 실시(’90. 3. 18) 

- 기민당 승리 

O 독일 통일기금(Fonds Deutsche Einheit) 조성(’ 90. 5. 16) 

- 추가 세금인상 없이 통복ul 용 보전 : 1, 150억 DM 

O 화폐 · 경제 · 사회통함에 관한 1 차 놔가조약 체 션(’ 90. !). lH) 

f 1 
) 



- 사회주의 통제경제체제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로 전환기틀 

마련 

- 경제 및 사회통합 달성 

O 통독 총선을 위한 선거협약 체결(’ 90.8. 22) 

- 군소 정당 참여 보장 

O 동독의회 서독에의 가입 결의(’90. 8. 23) 

- 기본법 23조에 의한 10. 3 서독에의 가입 

O 통합조약(제 2 차 국가조약) 체결(’ 90.8. 31) 

구체화 - 모든 분야에 걸친 양독관계 통합을 위한 최종 법적 

O ’90. 10. 3 통일독일 선포 

O ’90. 12. 2 동 · 서독 총선 실시 

기민당 집권， 통일독일의 새정부 구성 

2. 토일이 방시 0-=-1 C)...., 

가. 통일의 원칙 

O 동 · 서독이 하나로 되는데 서독기본볍 제23조가 적용된 것은 서독의 

적용되어야 한다는 기존 헌볍질서에 대한 헌법과 체제가 전체독일에 

독일국민들의 신뢰에 기인 

사회복 원칙， 이루는 요소는 

법치국가 원칙， 지방분권(연방주의)원칙 등 

자유민주주의 으
 
근
 

간
 

근
 

헌법질서의 O 독일 

지국가 원칙， 

자유민주주의 원칙 : 소련점령지역내 독일주민의 자유와 자결권 회 

복 또는 획득 

자유경쟁 유지.반처 
” ’ = L-’ 시장경제체제의 사회복지국가 원칙 : 사회적 

경제주체의 창의력음 극대화하면서도 

분배플 왜곡 강조가 사회적 효율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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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지않도복 배려 

- 법치국가 원칙 : 서독의 헌볍에 명시된 동일명제에 충섣， 동 · 사독 

관계의 「민족내부 특수관계-.J， 단일놔적 입 장， 동 

독주민의 인권보호， 반법치놔가 행위사의 처띤 능 

- 지방분권(연방주의)원칙 : 수평적 3권분립과 수직적(면방정부와 주 

정부간) 권력분산 

O 내적 측면에서 서독 기본법이 정한 원칙외에 외적측면에서 CSCE헬 

싱키 최종결의(’ 75. 7. 30) 또한 독일통일의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 

- 제 1 부 : [107" 지도원칙] 

@주권의 평둥과 폰중，@무력사용 및 위협금지 @콰경불가침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 @국내문제 촬간업 ?사상· 

양심 · 신념의 자유와 인권의 폰중 @ 인민의 자결파 평둥권 견 Elf 

가간의 협력의무 @ 국제법 의무의 준수 

- 제 2 부:경제·과학·기술·환경분야에서의 협력 

- 제 3 부 : 인도 및 기타 분야에 판한 협력 

※ 서독은 CSCE제반규정을 독일통일과 연계 

나. 통일방식 논의 

O 동 · 서독 통일분위기가 고조되었올 때 독일내에서뉴 대체로 다유」’} 

같은 3가지 통일방식에 대한 논의가 제기 

1 ) 국가연합방식 

- 내용 : 양독이 각자의 독자성음 가지고 낀깐한 협렉걱’~ '11 유지， 봉 

합의 시기는 조건성숙시까지 일단유보 

- 주창자 : 동독공산당(SED) 의 후선인 낀주사회당(PDS) ， 

둥 민권운동단체 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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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 : 현존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불신에 기초， 기존 사회주의체제 

의 개혁가능성에 희망，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장점 혼합형 

태인 「제 3 의 길」 신봉 

- 결과 : 과거체제의 온존 추구 경향으로 구체제를 거부하며 통일을 

열망해 온 동독주민의 반대와 외면에 직면 

2) 한시적 국가연합， 연방국가 방식 

- 내용 : 통일을 추진하되 일정한 과도기간을 거쳐 체제통합에서 오 

는 충격 극소화 

• I기본조약의 바탕위에」 양독간 협정체결과 「조약공동체J ， 국가 

연합의 형성으로 궁극적인 연방국가형태의 통일 달성 

- 주창자 : 사민당(SPD) 

- 결과 : 동독사회의 급작스런 붕괴로 검증기회 상실 

3) 동독의 서독연방 가입 

- 내용 : 급변하는 정치현실에 민감하게 대처， 소련으로부터 전후 독 

일문제 해결에 양보를 얻어낸 후， 동독의 서독연방 편입을 

통한 동독의 재건이 전체독일의 경제성장과 발전에 기여 

- 주창자 : Kohl수상과 Genscher외상 둥 서독정부 · 여당 

- 결과 : 동독정권의 갑작스런 붕괴와 국제정치 전개상황을 이유로 

Kohl정부는 즉각적인 편입방식을 채택하였고 동독주민들 

또한 선거를 통해 동 방법을 선택， 동독인들은 신속한 통일 

이야말로 희망에 찬 미래로 인도해줄 유일한 대안으로 인식 

O 위와 같은 통일방식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동 · 서독은 다음과 같은 통 

일방안제안 

- ’89. 11. 19 I모르로우」 동독총리의 「계약공동처11 J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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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EC 경제협조 강화， 양독간 협조적 공존 

- ’89. 11. 28 r콜」수상은 「계약공동체」 구상을 수용， 과도기적 형때 

로 국가연합적 구조를 거쳐 최종적으로 연방형태의 통일올 구현하 

는 r107ß 항 통일방안」 발표 

- ’89. 12. 19 r콜」 수상， 동 · 서독 우호협력조약 체결 제의 

※ 서독은 시간이 허락했다면 「계약공동체」 방안을 진지하게 추진 

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나 사태가 굽진전됨에 따라 동 방안은 아 

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고 따라서 서독기본볍 제23조에 의한 봉 

일방식 채태이 불가피 

• 이 방법은 서독의 동독 홉수 · 합병이 아닌 동독의 서독연방에 

의 가입 성격을 의미 

• 절차상으로도 동독의회가 서독에의 가입을 의결 (90.8.23) : 

「인민의회는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독일민주꼼화국의 독일연 

방공화국 기본볍 적용지역으로 ’ 90 10.3부 가입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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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독일통일의 대 · 내외적 요인 

1. 대외적 요인 

O 냉전체제 붕괴 및 동서진영간 평화공존체제 정착 

- ’ '15년 이후 CSCE회의를 통한 정치 ·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노력 

지속 

- 동 · 서간 인적 · 물적 교류증진을 통한 상호 이익체계 형성 

O 고르바효프의 개혁 · 개방정책 

- 소련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시장경제원리 채택 

- 대외관계에서 「신사고」외교정책 추진 

O 동구권의 민주화 및 개혁운동 성공 

- 호네커 체제가 자유화， 개혁 · 개방 물결을 거역할 명분 상실 

- 헝가리 및 체코， 국경을 동독주민에 개방 

O 서방세계의 정치적 안정 및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 달성이 유럽통합에 

의 긍정적 비견 제시 

- EC의 경제통합을 주축으로 EFTA 및 COMECON 국가와 협력증대 

2. 대내적 요인 

O 서독의 안정된 정치체제와 지속적 경제성장 

- 의회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안정 지속 

- 자유경쟁체제를 통한 고도경제성장 달성 

• GNP: ’60. 3， 030억DM에서 ’89. 2조 2， 600억 DM으로 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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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똑의 동방정책 적극 추진으로 돔독의 개방 · 변혁 

- 꾸준한 대동독 교류협력 추진 

- 동 · 서독간 문제를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로 취갑 

• 각 분야에서 민족동질성 유지노력 지속 

O 동독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붕괴 

- 중앙집권적 통제경제체제로 경제침체， 간로의욕 상설， 생산팩 저하 

- 동독주민의 물적 욕구충족 실패 

O 동독 공산당의 탄압과 동독주민의 정치적 각성 

- 정보기관(Stasi) 를 통한 조직적 탄압으로 정권유지 

- 체제저항세력 (Neuse For따n둥) 주도하의 시민권 회복운동올 통힌 

꾸준한 저항이 일반대중으로 확산 

3. 소 결 론 

(성공요인) 

@ 동독이 붕괴되는 내외적 상황발생 

@ 동독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서독의 통일능략 구비 

@ 서독의 능력과 독일인의 통일의지， 실천력 

(통일완성) 

O 대외요인 : 소련의 동의 (r고르비」의 안정적 권력유지) 

O 대내요인 : 동독의 급격한 붕괴에 따른 시간의 급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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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독일통합이후 제기된 문제점 및 대처방안 

1. 문 제 점 

O 동 · 서독 통합은 구동독의 공산체제를 모든 면에서 서독의 민주 · 자본 

주의체제로 대체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동독을 서독수준으로 향상시 

키는 작업 

- 이와같은 체제대체에는 동독의 범사회적 물갈이와 전면적 제도전환 

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많은 문제점 발생 

가. 동독지역 경제붕괴 

o 40년간에 걸친 사회주의 계획경제 실패로 전분야 걸쳐 서방기업과 
경쟁력 있는 업종 전무 

- ’90. 4/4분기 제조업 부문 생산량 감소 : 전년도 대비 평균 -50.9 

%(1경제 5현」 특별보고서) 

- 동독기업중 80%이상이 도산， 국내 및 수출시장 상실 

o COMECON 국가들의 수주 격 감 

- 과거 동독기업의 대외무역중 70% 차지(그중 40%는 대소무역) 

O 서방기업의 투자 장애요소 

- 생산수단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법적인 소유관계 미확정 

- 각종 인 · 허가 및 증명서를 발급해 줄 행정체계 미구축， 특히 등 

기업무분야 전문인력 부족 

- 투자 입지조건으로서 사회간접자본 시설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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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 국유기업의 사유화 장애 요소 

- 대부분 기업의 매각조건이 좋지 봇함. 

• 노후한 환경정화시설 대체비용 소요 

• 과거 기업재산의 과대평가로 막대한 구채무 존재 

• 기존 고용계약관계 인수에 따른 부담 

• 자본주의적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개시 대차대조표 작성 ^1 연 

- 매각이 안된 기업은 정비하여 매각할 수 있는 상태가 되노똑 해 

야하나 막대한 경비와 경영인력 소요 

• 약 4，ω0억DM 소요 예상 

O 기업구조 재편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을 능가하는 임금인상 요구 

- 화폐 • 경제 통합 이후 평균임금 75% 인상 

나. 실업자 급증 

O 과거 총취업 인구(900만)의 1/3이 실업 또는 단축조업 상태 

〈동 · 서독간 통독을 즈음한 1년동안 실업추세〉 

구 -님‘f一- 년 도 서독지역 동독지역 

’90.8 1, 821, 800 351,286 
실엽(명) 

’91. 8 1,672, 200 1.063.200 

’90.8 26,600 1,861, 158 
단축조업(명) 

’91. 8 129,600 1,451, 7ω 

’90.8 6.2 4.1 
설업률(%) 

’ 91. 8 5.6 12.1 

※ 서독지역은 동독지역 특수로 인하여 심입자가 줍고 있뉴 반밴， 

동독지역은 설업자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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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년말까지 실업 170만， 단축조업 200만 예상(í경제 5현」 보 

고서) 

O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유경험자， 전문인력 이주 지속 

- 임금격차， 자녀교육， 문화생활 향유 가능성 고려 

- 화폐， 경제， 사회통합 발효 이후 1년동안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36만명 이주(생활근거지를 완전히 옮긴 사람) 

• 매년 17만명 증가 예상 

- 집은 동독에 있으면서， 서독으로 출퇴근하는 사람 15--20만 추정 

O 동 · 서독지역간 생활수준 격차 심각 

- 실업노동자 

• 구동독 평균 실업쑤당 : 854--922DM (’ 90년 후반기 구동독 노동 

자 평균임금 1, 357DM의 63--68% 수준) 

• 구서독지역 노동자 1인당 평균임금 : 3,192DM 

- 단축조업자 

•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만큼 그에 상웅하는 실업수당 수령 

• 전체 단축조업자중 규정노동시간의 50% 이상을 조업하지 못하 

는 사람이 57%( ’91. 6말 현재) 

- 공공기관 종사자 

• 200만 구동독지역 공공기관 종사자중 새로운 행정기관에 인수되 

지 못한 자들은 6개월 (50세 이하)--9개월 (50세 이상)동안 최종 

봉급의 70%를 받는 대기 경과기간을 거친후 자동 실직 

- 연금생활자 

• 구동독지역의 60만명의 연금대상자툴은 최소한 ’9l. 1 부터 545 

DM( ’ 91. 부터는 인상되어 600DM) 의 연금혜택 

• 45년동안 기여금을 불입한 경우 구동동지역은 평균 773DM , 구 

서독지 역은 1， 751DM의 연금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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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동독지역 주정부 ·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취약 

O 세입 격감의 원인 

- 구동독지역 기업의 도산으로 볍인세 부분 셔l 수)IL 진 

- 구서독지역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아( 50~/ó 수준) 새인소득세 1 ’ \-1 
,- \’r 

세수부진 

- 국유재산의 사유화 부진으로 재산세 부분- 세수부선 

- 세무행정체계의 미확립으로 세원포착 tJ l 홉 

O 조세수입 현황(DIW 연구소 추정 ) 

- ’91 구동독지역 각주는 구서녹지역의 1/3, 지방자지단체는 1 ,1 1 () 

주
”
­

A 
T 

- ’ 95까지 구동독지역 경제재건으로 그 격차가 둘어쉰 젓이 예상되 

나 1/2 수준 유지 추정 

〈주민 1인당 조세수입현황〉 

(단위 : DM) 

구 -닙‘c ’ 91 ’92 ’95 

구서독 지역주 3,300 3,500 4 ， 3아) 

구동독 지역주 1, 150 1,300 2,100 

구서독 지자단체 1.300 1. 4아) 1,650 

구동독 지자단체 150 300 800 

라. 돔독지역 재건에 필요한 재정지출수요 증가 

O 동 · 서독 지역간 생활격차 해소(보통 파거 서똑의 잘사뉴- 주와 뭇사 

는 주간의 차이 정도로 파악)를 위한 통독비용 

- 2어)0년까지 구동독지역은 구서독지역보다 매년 5배 이상의 경제성 

장을 단성해야 하며 매년 1，아)()-1， 500억DM 소요 추정(뉘농꽉지 

” 



역 Sachsen주지사) 

- 2000년까지 구동독지역이 구서독지역 생산성 수준의 4/5정도에 

도달하려면 매년 10% 이상의 경제성장율을 달성해야 하며， 총 

1조 5천억DM 혹은 매년 1 ， 360억DM의 투자소요(IFO 경제연구소 

추정) 

〈통독에 따른 주요비용 추정치 >

내 용 

• 소련군 철수 비용 

• 구동독정부 재정적자 인수분 

• 구동독 대외채무 인수분 

• 신탁청 차입금 

• 과거 동독 국유기업의 구채무 인수분 

• 주택의 보수유지 현대화 

• 농업구조 재편을 위한 지원금 

• 교통망 개선(서독지역수준) 

(철도 480억DM， 도로 700억DM， 

해운 80억DM， 공항 10억DM) 

• 환경정화시설 투자 

• 우편 · 통신 분야 시설 투자 

• 동 · 서독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 

• 에너지 산업 설비 현대화 

마. 구동독체제 잔재청산 관련 

O 공권력에 의해 볼수된 이전 재산권 반환 및 보상 

비 용 

130억DM 

300억DM 

300억DM 

900억DM 

1， 000억DM 

500억DM 

70억DM 

1， 270억DM 

2， 000억DM 

550억DM 

700억DM 

1， 000억DM 

- ’ 45- ’ 48(소련점령하)토지개헥에 의한 볼수개산은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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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2+4회담」에서 소련측 양해사항 

• 이전 소유자들 해당 토지(약 320만 ha로 구동독토지의 1/3) 의 

반환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했으나 패소하여 적절한 보상만 이루 

어질 계획 

- ’ 49이후 몰수된 재산은 반환올 원칙으로 하되， 투자촉진올 위해 

일정한 경우 반환요구는 철회되고 보상 

• 약 120만건의 반환신청서 접수 

• 확인 및 반환절차에 막대한 행정력이 소요되나 구동독 행정체계 

미확립으로 지연 

• 막대한 보상재원 마련 문제 대두 

O 구동독치하의 회생자틀에 대한 복권 · 보상문제 미해결 

- 5만건의 복권보상신청이 구동독지역 법원에 신청계류중(’91. 4월말) 

O 반법치국가적 가해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처별문제 

- 신설 5개주 사법체계 미확립으로 가해자틀에 대한 형사소추 지연 

• 증거확보 불충분， 조사인력 부족 

- 각계각충에셔 Stasi에 협력했던 자들 척결 미비 

바. 동서독 주민간 사회 · 심리적 이질성 

※ 통합의 가장 큰 장얘요인은 정치 · 경제적 문제보다는 사회 · 심리 

적 갈동 문제(’90년이후 주로 경제(복지)척 측면파 연계되어 

발생) 

O 급격한 변화에 의한 동독인의 섬리 적 충격 

- 대량설업으로 인한 「자아상설 J. 좌첼 · 분노 

- 자살·범죄증가 

O 소속 직장 · 사회 · 국가의 동시적 붕괴 · 해체과정에서 무력깎， 자아 

와 권위상섣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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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독의 동독접수라는 현실에서 열둥의식 (2등 국민의식) 

- 서독인들이 모든 분야의 상층부 장악， 변혁시도 

- 실업 및 급료의 차등화에서 「지배」와 「피지배」관계 형성 

O 모든 것이 생소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데 따른 문제 

- 교육과 직업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 

- 모든 일이 자신의 책임이라는 사실에 무거운 부담감 및 두려움 

O 정치란 걱정과 위협을 주는 것으로 인식 

- 무관심 · 무정견 태도 견지 

O 구 동독의 독재문화가 개인의 윤리적 도덕 형성， 새로운 사회에서의 

현실인식 능력 상실 

- 규범체계 붕괴 둥으로 심리적 장애자 다수 존재 

-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려는 피동적 · 소극적 행동양식 지속 

- 새로운 개념수용 상황에 심리적 저항감 표출 

O 새로운 사회에 적응압력은 직업의 종류에 따라 상이 

- 고위직 · 전문직일수록 적응압력 가중 

- 단순노동자가 가장 낮음 

- 당 · 정부 지도층인사들은 체제변화에 신속대응 및 변신， 새로운 

지도계층이 되는데 따른 사회문제 대두 

O 구 동독인의 소극적이고 게으른 태도 · 관습 및 공격적 성격에 대한 

서독인의 불평 

- 구 동독인의 생산성은 구 서독인의 26%에 불과 

- 자유에 대한 감각상실 또는 부재로 공격적 극우상태로의 전환 경향 

O 상호 의사소통과정에서 서독인들의 자신감이 동독인들에게 우월감의 

과시로 인식 

- 구동독지역에서는 「식민지」란 개념과 「분단의식」문제 대두 

O 과거청산 및 체제전환에 따른 심적 고통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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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해결 재산권 운제에 따른 심리적 불안 

- 40년 역사가 범죄로 단죄되는 시점에서 꽁범자 의식 

- 체제와 역사의 단절은 개인 · 집단에 게 고흉스러운 불안 수반 

O 서독인틀은 그들의 규범을 1α>% 인수하기를 돔독인에깨 요뉘하는 

한편， 경제적 부담때문에 불안 · 반발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월감 

표출 

- 반대로 일부 동독인들은 패배감으로 과거제도에 대한 향수 시현 

=수 결국 독일판 지역갈등과 함께 통합천에 예상치 뭇한 사회 · 심파 끽 

장벽 형성(“장벽은 사라졌으나 상 · 하 장벽이 생겼다. " ) 

사. 행정 · 사법 · 군사통합에 .따른 문제 

O 감축대상자들의 사회적웅이 다른 분야보다 어려워 사회분저l 받생 

<구동독지역 공공기관 종사자 감축대상 기준 

• 과거 인도주의와 법치국가적 질서에 어긋난 행위룹 한 사 

• Stasi에서 활동했던 경력이 있던 자 

• 구동독공산당(SED) 및 대중전위조직에서 활동했던 사 

• 전문적 지식이 결핍된 자 

•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인수되지 봇하고 해체될 기관에 종­

사하는 자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공공기판 」종사자뜰은 과도기적 경파기관(50 

세 이하는 6개월 50셰 이상은 9개월)동안 파거 갑여의 70%관 딴 

으며 전직준비 그 이후는 자동 실직 

•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조치의 위헌여부플 제소했으나 패소 

O 동독지역 주정부 이하 지방행정 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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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경제 · 사회구조에 맞게 기존인력의 전문능력 배양 시급(특 

히 법 · 재정에 관한 지식소유 공무원 전무) 

- 서독지역 행정인력 동독지역 근무 기피 

O 대국민 법률보호의 공백 

- 동독지역 판 · 검사 대부분이 과거 전력과 관련하여 심사중 

- 서독지역 법조인 동독지역 근무 기피 

O 군사통합에 따른 문제 

- 잔류 인민군의 독일연방군에 동화 문제 

• 별도의 법적지위 보장에 따른 정신적 · 경제적 갈동 

- 구동독 인민군 보유 장비 · 탄약 처리 문제 

아. 환경오염 제거 문제 

O 계획경제 실패유산으로 심각한 환경오염 잔재 

- 단기적 성장위주 할당량 채우기에 급급，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환 

경문제 경시 

- 국제적인 환경보호기술과 경험의 교환이 전무 

- 자립경제 구조하에서 에너지 분야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갈탄 

채취 사용 

O 서독수준으로 동독지역의 환경정화시설 투자에 소용되는 비용 : 

2， 000억DM 추정(IFO 경제연구소 조사) 

자. 교육통합에 따른 문제 

O 동 · 서독 지역간 교육제도 동일화 및 교육시설 격차해소 문제 

- 동독의 중앙집권적인 교육제도의 민주화를 위해 교육행정기관 

개편 

- 동독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시섣 투자 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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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독지역 상업 · 써비스 분야의 직업교육 미개발 

- 동독지역 대학교육에서 경제학· 재정화· 행정화· 법학· 회제학 등 

새로운 체제에 필요한 학웬 도입 펼요 

O 구체제 관련 학술 · 연구분야 종샤자 잔재청산 진톱 

- 철폐학과와 해고대상자 선발기준올 놓고 대학내부에서 뉴-쟁 

가열 

- 해 당학과 학생들은 학제 변동에 따르순 불안감윤 시 위 관 꽁해 

표출 

O 교사들의 이념중심 교육 탈피 빛 자칠향상올 위해 보수Jl~육 펼요 

2. 통독정부의 대처방안 

가. 연방정부의 기구개편 

O 통독이후 발생하는 제문제가 과도가적 사안임플 감안， 해당- 각 부처 

내에 전담기구를 신설하시나 기존조직윤 환용-하여 처리 

O 특히 각 부처는 베를린에 지소뜰 섣치 ~l동꽉증앙부처의 생산~}인 

을 진행 

- 인력인수여부 결정， 건불 접수 · 이전 둥 

나. 의회 및 행정부 소재지훌 베롤린으로 이전걸정 

O 독일통합조약 제 2 조에서 îf 정한 바에 따라 션독의회단 이 111 수도띄 

결정되어 있는 베를린으로 의회 및 행정부의 소재지률 이전키파 -션 

정 ( ’91. 6. 20) 

- 차별의식을 느끼고 있는 동복지역 주민뜰에 대한 경제적 · 선마저 

배려 

- 베를련이 명설상부힌- 동일복원의 숭심지로서 동서휴럽올 엣{?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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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 

다. 적극적인 구동독 경기부양책 마련 

o r구동독 경기부양을 위한 공동대응책J (Gemeinschaftswerk Auf­

schwung Ost) 마련 

- 연방정부 · 주정부 · 경제계 · 노조 공동 대응 

- ’91- ’92 동안 240억DM 투입 실업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O 특별감가상각， 투자보조금 지급 등 투자유인 조치를 통해 개인투자 

와 기업신설 적극 장려 

O 투자촉진을 위해 관련 입법 제정 · 정비 

- r기업사유화에 있어서 장애제거와 투자촉진에 관한 법」 제정 

• 투자촉진을 위해 미해결재산 원소유자에게 반환원칙의 예외인정 

- 동독지역에 한정해서 투자가속화를 위한 경제관계 특례법 마련 

•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시설 조기확충을 위해 기존 건축법 · 설계법 

둥에 규정된 행정절차 간소화 

라. 실업 및 사회보장대책 마련 

O 고용촉진 대책 마련 

- 사회간접자본 시설과 주택건설 둥 고용효과가 큰 공공사업 조기 

님L도르 
E즈 ’ 

- 각 기업체와 협력， 고용창출 조치 (ABM) 확대 : ’91. 28만명 계획 

(’91. 8 현재 26만명 ) 

O 전직 · 자질향상 훈련 실시 

- 유휴노동력은 많으나 장래가 없는 조선업 광업 화공업 분야 집중 

-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요구되는 직능개발 훈련 설시 

O 서독 사회보장체계의 동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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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둥한 의료 · 보건 혜택 부여률 위해 의료보험기관에 국가보조 

- 연금액 인상을 통한 연금생활자 격차 해소 

마. 통독비용 지변율 위한 새로운 재원 마련 

O 각종 지원금 및 정부지출 삭감을 통한 세출억제 

O 세금인상 

- 소득세， 법인세 보험세， 석유세， 담배세 인상 

- ’91. 7. 1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인상 

O 특별부과금 도입검토 

- 환경정화시설 개수위한 환경특별부과금 

- 동독지역 고용창출을 위한 실업수당기여금 증액 둥 

O 통독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계충으로부터 일정액 징수하여 기감올 

마련하는 방안 검토 

- r독일통일기금J( 1， 150억DM)은 ’94년에 완전 소진 예상 

바. 구체제 잔재청산으로 화해 도모 

O 피해자 복권 · 보상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 

- 형사처벌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구금일당 보상비 겨l 상 및 판결 무 

효화 신청권 부여 

O 신설 주정부 사법체계 확립후 정치적 이유로 폭랙행위를 한 자뜰에 

대한 형사소추 방침 

- 과거 국경탈출자에 대한 사살행위， RAF테러조직 방조행위 둥에 

대한 책임자 우선 형사 소추 

• 베를린 검찰 「정권적 범죄행위」 수사 임시전담반 편성 

o Stasi문서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 정보사찰에 의한 희생자틀 자신 판련 문-서 열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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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체제전환에 따르는 동독주민의 의식구조 · 생활양식 재정비 

O 정신적 · 심리적 통일을 위한 민주주의적 · 법치국가적 정치교육 강화 

- 주요대 상 : 군인， 공무원， 교사， 언론인， 노조간부 둥 

- 전치교육기관 : 연방 및 주정부 정치교육센터， 각 정당， 학술재단， 

태학， 연구기관 

O 동 · 서독지역간 상호접촉과 이해도모 

- 기존 도시간 자매결연을 이용， 상호교류 

- 다양한 정보와 만남의 광장 마련 

- 민주적인 논쟁문화 정착， 정치적 무관심 해소 

O 민주적 원칙에 입각한 이해 · 기능집단의 활성화 

아. 능률적인 지방행정체제 구축 

O 지방자치행정체계 구축， 각종 행정지원 제공 

O 서독지역 행정요원 동독지역 파견 · 전보 장려 

- 봉급과 승진에 있어 특혜 부여 

- 은퇴한 행정가를 한시적으로 연장근무케 하는 방안 검토 

O 기존 행정요원 직업훈련， 자질향상 교육 강화 

자. 법치국가적 사법체계 확립 

O 사법조직의 개편 지원 

- 구동독 사법체계 정비와 주 헌법재판소 신설 둥 조직 개편 

- ’90년도에 130명의 판 · 검사 파견 관련비용 50%부담 

- 판 · 검사 재교육비용에 50% 연방 정부부담 

O 과거 동독지역 판· 검사 심사， 선발 

- 각 주정부마다 볍관 및 검사선출위원회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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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서독지역 법관 · 검사 동독지역 파견 

- 은퇴한 판 · 검사 한시적으로 파견 

차. 교육통합 

O 연방정부는 각 주정부와 협력， 양독지역간 교육제도 동일화， 교육시 

설 격차해소를 위한 교과 개편， 교원 해고， 직업교육 강화， 대학생 

인원 조정 둥올 실시 

타. 동독인민군 해체와 연방군 편입 

O ’91. 4. 1부로 연방군의 육 • 해 • 공군에 새로운 부대롤 얼치， 동독인 

민군(동부연방군)을 편입 

- 구동독 주둔 소련군은 ’94말까지 점진적으로 철수 예정 

3. 현 황 

O 독일통일 1주년이 지난 오늘날 독일은 과거 동독체제툴 완전 정비 · 재 

건하고 서독체제를 기본으로 한 단일연방제체의 정착이라는 역사상 유 

례없는 체제 전환과정에서 전환기적 상황이 지속 

- 정치적으로는 신연방정부 출범을 계기로 전면통합이 이루어졌으나 

여야간의 갈둥이 지속되고 있는 한편 지역간의 정치적 대립 노갱 

- 경제적으로 서독지역은 동독지역 특수에 편숭， 산업생산 2.4% 증가， 

50만명의 고용창출 둥으로 호황을 맞고 있는 반면， 동독지역은 여전 

히 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면 

- 사회적으로는 양독간 경제 · 사회통합(’90. 7)으로 제반 사회분야의 

통합이 이루어졌으나 동독내의 생활개선올 요구하는 파업 · 시위가 

계속되고 극우 · 극좌파세력의 대립과 함께 신나찌주의자틀의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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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가 급증하는 사회불안상 지속 

- 한편， 통일후 양독국민간의 이질감이 심화되면서 서독인의 90?1í, 동 

독인의 57%가 통일효과를 부정적으로 인식(’91. 9 r엠니트」 여론 

조사) 

O 통일독일의 이와같은 전환기적 상황은 통일촉진 방법상의 오류나 통일 

자체에 대한 역효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급격한 통일로 인한 체제 

전환에 따른 것으로 

- 정치 · 경제적인 면에서의 통독 휴유증은 향후 3-5년 

- 사회 · 심리적인 이질감해소에 1세대간의 기간 소요 예상 

(통일의 사회심리적 • 도덕적 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 가능) 

※ ’ 92년 중반부터는 동독지역의 경제상황 개선과 함께 통일의 휴유증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 

• r터널끝에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J， r장점이 단점보다 찮아지고 

있다.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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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정 당 통 합 

1. 동 · 서독 정치통합에서의 정당통합 역활 

。 통일이전 동 • 서독 정당간 제휴가 정당통합과 제도적 정치통합 촉진에 

긍정적 역할 수행 

O 정당통합의 한계성 

- 외형적인 정당통합은 전독총선 이전에 완결 

- 그러나 사회주의체제내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동독의 프로레타리아 

계급정당들과 자본주의 시민사회에서의 서독 대중정당들간의 통합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통합이 아닌 서독 정당들이 자체의 당조직파 행 

동영역을 동독지역에 확대한 것에 불과 

2. 정당통합 과정 

가. 정당통합 배경 

O 동독정부에 의해 국가차원의 정치적 접근이 불허된 상황에서 지빙자 

치단체간 및 도시간 자매결연， 문화 교류， 청소년간 교류 지속 

O 형식적 정당이었지만 정당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성 정당한이 존재 

O 동독의 변혁과정에서 동독집권당인 사회주의 통일당이 자체개혁완 

추진하고 개혁세력이 정당으로 발전올 모색함으로써 서판 정당감과 

의 제휴 · 연합 여전 형성 

※ 구 동독시대의 정당 및 사회단체 

O 사회주의 통일당(SED) 

- 집권공산당으로 묘든 정당과 사회단체륜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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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6년 동독지역의 사회민주당과 공산당이 합당하여 결성 

O 위성정당 

- 주요 당직자들까지도 임명되는 등 집권공산당의 사실상 지배를 받 

는 형식적 정당 

- 독일민주농민당， 기독교민주연합， 독일자유민주당， 독일민족민주 

ïL 1:::: 
강 0" 

- 동독기민당 

• 1945년 6월 서독기민당과 동시에 창당되었으나 동독공산당 정 

권수립후 공산당의 위성정당으로 전락 

O 어용사회단체 

- 정당의 일원으로 동독 인민의회에 진출한 공산당의 어용 단체 

- 자유독일 노조연맹， 자유독일 청년동맹， 독일민주 여성동맹， 문화 

여맹 등 

O 대중집단 

- 사회주의 통일당의 외곽지원단체 

- 독소협회， 적십자사， 체육회 올림픽위원회 

나. 동독총선시 양독정 당 제휴 · 연합과정 

O 사회주의체제의 혁신을 주장하는 정치단체 생성(’89. 9) 

- 볼레너의 모임， 혁신 ’89, 신광장， 민주주의는 지금! 사회민주당， 

베를리너 앙상블， 민주혁신 둥 

O 위성정당 및 개혁세력 동 정당체제 형성 

- 공산당과의 협조관계에서 벗어난 블럭정당과 민주 개혁세력들이 

원탁회의 참가 둥으로 정치세력화 과정을 통해 민주정당으로 발 

전， 서독정당과의 제휴 · 연합의 토대 가능성 마련 

• 기민당이 블럭정당 진영으로부터 이탈， 독자노선 추구 

” “ 



• 사민당 발족(’89. 9. 26) 

• 위성정당의 지도부는 사회주의 통일당에 합류하였으나 대부분 

서독정당들과의 제휴를 통해 정당으로 성장 

O 동 · 서독 접촉 활성화로 정당간 교류 가속화 

- 동 · 서독간 제분야에서의 협력체제 구성 논의 진전에 따라 주 · 지 

방도시 및 사회단체간 정보교환 둥 협력 관계 모색 

• 동 · 서 베를련 체육위원회 협력추진 

• 동 · 서 녹색당간 협력 

• 서독 자민당은 동독자민당 및 민주혁신과 접촉 

O 서독기민당은 117ß주의회 기민당 원내총무 회동시 각주가 동독 1 개 

주를 맡아 상호협력할 것을 결의， 양독기민당간 협력공식화(’89. 12) 

- 서독 기민당은 동독기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저조하여 동독 띤주부 

활당， 독일사회동맹， 독일민주농민당 둥올 포함 r독일연합」 형태 

의 연대추진 결정 

O 동독 인민의회선거에 서독정당 사실상 참여 

- 동독 원탁회의에서 서독정당들의 동독선거전에 참여균지 권장 션의 

- 서독 정당틀은 동독정당들과의 제휴 또는 자매정당올 션럽하여 파 

트너 정당에 대해 인적 · 물적으로 지원， 동독선거전에 직접 관여 

- 동 · 서독 통일문제가 동독선거전의 핵심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통 

일과정 성격 및 속도문제가 동 · 서독 정당간 제휴 · 연합의 명분 

제공 

• 독일연합 : 서독 기본법 제23조에 의한 조기 통합 추진， 서똑 마 

르크화 도입 및 시장경제 확립에 의한 선속한 경제 

통합 

• 사민당 : 서독 기본법 제 146조에 의가하여 ↑!헌법 제정올 위한 

국민투표방안 주장， 사회보장제도 확립 이후 경제통합， 

꺼
 μ
 



조속한 통합 반대 

• 민사당 : 모드로우의 4단계 방안에 의한 단계적 통일 주장 

- 서독 기민당은 자매결연을 맺은 동독의 주 및 지구당의 각종 선거 

지원활동 전개 

. r독일연합」의 선거구호는 “친구가 친구를 돕는다” 

주별로 25명의 선거요원들이 주요 접전지역에 파견되어 서독 기 

민당이 제작한 선거자료 선거전단의 배포， 지원유세의 준비， 선 

거운동원의 조직 선거전략 둥을 집행 

서독 기민당의 선거운동원이 선거 수주일전부터 1만명이상， 선 

거 마지막주에는 약 5만명 이상이 파견 • 지원 

O 동독 총선거(’90. 3. 18) 정당별 연합 및 선거결과 

연 합 체 서 독 정 당 동 독 정 당 

독일연합 기독민주당 기독민주당 

(48. 15%) 기독사회당 민주부활당 

독일사회당 

독일민주농민당 

사민당 사민당 사민당 

(21.84%) 

민사당 민사당 

(16.33%) 

자유민주연합 자유민주당 독일자유민주당 

(5.28%) 독일민족민주당 

- 서독의 주요정당과 연합을 하지 않고 총선에 참여한 정당은 90동 

맹， 민주농민당， 녹색당， 독립여성동맹 연합 독일민주여성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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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연합 둥으로 8.4% 지지획득(34석) 

- 독일공산당， 독립인민당， 기독교연맹 사회주의 노동자연합 둥은 

의회진출에 실패 

다. 정당통합과 전독총선 결과 

o r선거협약」의 동 • 서독 국회통과로 정당통합 가속화(’90.8) 

- 양독은 서독에서 지금까지 유효한 선거법 적용(득표율 5% 원칙) 

- 정당간 입후보연립제도 허용 

。 자민당 통합(’90.8) 

O 독일 민주농민당 해체 결의(’90. 8) 

- 당지도부는 당원에게 기민당 입당 권고 

- 동독 인민회의 의원들은 각기 선돼한 당에 가입 

O 동독 녹색주의자들은 당명을 ‘Die Grunnen"으로 개칭하고 연말에 

서독 녹색당과 합당할 것을 결의(’90.9) 

O 사민당 

- 동 · 서 베를련 군당위원회는 전 베를린 주당위원회로 통합 

- 전당대회(’90.9. 27)에서 동 · 서독 사민당 통합 

O 기민당 

- 양독 기민당 당수는 당수회담(’90. 4. 24 -5. 14) 에서 양당 동-합원 

칙에 합의 

- 통합추진을 위한 6인 합동위원회 구성하여 통합작업 진행 

- 양독 기민당 합동당대회에서 동독기민당 당원의 서독기덴당 입당 

형식으로 공식 합당(’90. 10. 1) 

O 민사당(PDS) 는 「좌익대표-민사당」 연-립천선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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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독일 총선결과(’90. 12. 2)) 

Àc3 t:J- 지 지 돋 。F 의 석 

기 민 t:J- 43.6% 312명 

사 민 t:J- 33.9 243 

자 민 t:J- 10.8 77 

죠드 색 t:J- 5.0 8 -, 

민 사 t:J- 2.2 16 

기 타 4.5 0 

합 계 100% 656명 

3. 정당통합과 3개선거 결과분석 

O 사회주의체제의 특성 즉 주로 노동자로 분류되는 단일계급의 동독사 

회 특성에도 불구하고 동독인민의회 선거 지방자치선거， 전독총선거에 

서 서독기민당과 제휴한 독일연합과 기민당 중심 정당들이 동독지역에 

서 다수 지지를 획득하여 집권세력으로의 부상 및 재집권 

- 다원적 시민사회에서 각 정당들이 특정 사회계층을 지지기반으로 하 

는 것과는 달리 동독의 경우 동독 사회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 

은 조건에서 정당들이 서독대중 정당들의 정치적 스펙트럼에 따라 

외형적으로 구성 

- 통일과정에서 나타난 동독유권자의 정당선택은 서독에서처럼 사회적 

· 경제적 이해와 이익 및 관심에 의해 동기지워지기 보다는 오히려 

당면한 통일실현에 대한 속도와 방법문제에 의해 주로 결정 

• 단일 계급사회에서 형성되어온 이해와 관심은 다원화된 서독 시민 

사회에 비해 단순한 성격으로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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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민당 접근방안 및 배경 

- 서독 사민당의 주요 기존 지지기반인 서독 시민사회의 노동자계총과 

피고용자계충은 동 · 서독간 현격한 생활수준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 

서 조기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이미 서독 자체내에서도 푼제화되고 

있던 기폰 사회보장제도의 손상， 주태난 및 주돼임대료의 상숭， 실 

업발생， 임금하락 둥 자신의 이해가 첩해될 가능성 우려 

- 사민당은 동독사회의 대부분이 자체의 지지계충이라 할수 있깐 노동 

자 및 피고용자 계충이 조속한 통합올 요구하여 동 · 서독 지지계충 

중 선돼을 하여야할 상황에 직면 

- 사민당은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체의 돔 · 서독 

지지기반을 함께 구축하기 위해 동독 경제발전으로 동독시민의 생활 

수준을 서독과 같은 수준으로 향상시킨 후 제도적 통일올 이룩하자 

고주장 

• 조속한 통일반대 

• 전독총선 동 · 서독 분리 실시 

• 통일절차는 서독 기본볍제 23조에 의한 동독 5개주의 서독 편임이 

아닌， 서독기본법 제 146조에 의거하여 동서독이 함께 새로운 헌 t센 

을 제정 · 비준함으로써 동둥한 지위에서 통합달성 

• 동독이주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올 통한 철저한 통제 

- 조속한 통일을 바라는 동독인틀은 이러한 배경에 끈가한 사민당의 

통일정책을 서독 지지계층만을 보호하기 위한 이기적인 것이라고 부 

정적 시각 

O 기민당 접근방안 배경 

- 기존 집권당들인 기민당， 기사당 그리고 자민당온 자신의 기폰 지지 

계충이 사민당의 지지계충파는 다른 성격의 이익파 관심에 기초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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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통일문제와 이주민문제 접근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 확보 

• 유럽공동시장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자본가 및 기업가계충 

은 동독의 통합도 유럽단일시장 형성의 중요한 한 과정으로 인식 · 

접근 

• 특히 임금과 사회비용지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부담을 안고 있는 

서독국내 기업인들에게는 통일 실현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해 

- 기민당은 유럽단일시장화를 추진하고 있는 서독의 자본가 및 기업가 

계층의 이익， 동독인의 통일에 대한 환상적 기대， 또한 동일한 게르 

만 민족구성원으로서 갖는 동 • 서독인의 강한 정서적 지향력을 하나 

의 통일 의지로 규합 

O 동독유권자의 정당선택 배경 

- 조속한 통일을 서독과 같은 생활수준의 향유로 이해 

- 독일패권주의에 대한 정서(특히 노년층 및 극우적 성향의 젊은층) 

작용 

- 정치적 행위에 있어서의 자유 희구 

O 정당통합 궁극적 조건 

- 동독지역이 경제발전을 통해 서독과 같은 다원적 시민사회로 사회구 

조가 개편되어 동 · 서독 제사회계층이 계층간 공통적인 사회적 · 경 

제적 · 정치적 이해관계 형성 

- 따라서 현재 동독지역에서의 정당 지지기반은 향후 재편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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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산당(사회주의 통일당) 현황 

1. 개 요 

o 89.10이후 통독시까지 SED 또는 PDS는 동독의 주도적 놔가정당으로 

부터 통일후 신설 5개주에서 부차적 기능을 수행하는 일개 지역정당으 

로 전락 

- PDS 당원수는 ’89 여름 SED당원수의 약 1 /10로 축소 빛 당원의 

고령화로 활력 상실 

- PDS 대다수가 개혁을 주장하지만 지식인으로 구성되는 당지도충파 

구공산당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벗어나지 봇하고 있는 당저변충 

과의 간격， 개혁파와 “공산주의 플랫폼”중심의 좌경급진주의 개혁 

반대파간의 갈둥으로 당내 화합 및 당향방에 대한 합의 도출 안맙 

- 구 서독지역의 지지 획득에 실패로 전국적 정당으로의 당위상 확보 

시도 좌절 

2. SED(구 동독공산당)으I PDS로의 변신과정 

o SED가 SED/PDS로 탈바꿈한 ’89.12부터 PDS 제2차 전당대회 캔-회 

의(’91. 1. 26--27) 까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전개 

- 제 1 단계(’89.10- ’90. 1) : SED와 SED/PDS 의 전반적인 붕j!}깅 

89.12 특별 전당대회에서의 개회사도 심 

패 

- 제 2 단 계 ( ’90.1- ’90.5) : 제 1 차 전 당 대 회 제 1 차 본 회 의 ( ’90.2. 

24-25) 직전과 인민의회선자 (90. ~l 18) 및 

지 방 자 치 단 체 선 가 ( ’90. 5.6) 운 농 시 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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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S의 안정세 유지 및 재조직 착수 

- 제 3 단계(’90.5-- ’9 1. 1) : 동독말기와 독일통일직후 PDS의 쇠퇴 

〈저11 단계 >

가. 개 요 

O 동독 공산당은 공산당의 정권독점 조항폐기와 당헌개정 등으로 당 

내 민주화를 위한 자체혁신을 통해 동독내 주도적 정당의 위치 확 

보를 모색 

- 당 자체의 개혁 및 지도층 인사 축출 등으로 과거 공산당의 부 

정적 이미지 쇄신 모색 

- 대 서독과의 관계에서 동독의 존속유지 

나. 개혁 조치 

O 당명개정 및 당헌수정 

- 특별전당대회에서 SED는 SED /PDS(PDS : 민주사회주의당)로 

개칭 

- 당헌개정 

• 기초조직의 권한 강화 

• 선거에 의해 선출된 당관료 임기 10년으로 제한 

• 당내 모든 선거의 비밀선거로 할 것을 규정 

• 절대다수 당지도위원회의 불신임에 의한 당수 면직 

• SED/PDS 당원의 마르크스 · 레닌주의 신봉의무 철폐 

O 당내 파벌구성 허용 

- 당내 파벌( Plattform) 형성 묵인 및 촉진 

• 파벌에 속해있는 당원 및 지지자틀이 당을 이탈하여 다른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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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정당t SPD 또는 시민운동단체에의 홉수 방지 목적 

- 주요 파벌 

• WF 플랫폼(’89. 11. 30) 

• 공산주의 플랫폼(’89. 12.30) 

• 제 3 의 걸 ( ’90. 1) 

• 민주적 사회주띄 (’90. 1) 

• 사회 민주적 플랫폼(’90. 1) 

O 당 지도층 척결 

- 동독 대검찰청은 공산당 수뇌들에 대해 권력남용 · 부정 l!’-애 혐 

의조사 및 동 베를린 의회에서 호네커에 준 명예시민권 II[ 효화 

O 과거 청산시도 

- 금지구역철폐 및 경계션을 넘어가는 동독인올 절대 사싼해사간 

안된다는 명령 공포 

- 공산정권에 대해 비판 · 반대했던 인사뜰의 명예 회꽉 

O 공산당 권력독점 조항포기와 야당 및 사회단체 인정 

- 동독의회는 동독헌볍에 보장되어 있논 「동독 공산당 정깐!TIrf! 」 

조항삭제 

- 공산당(SED) 은 동독내에 폰재하는 모든 사회단체， 정딩-쉰」’} 함 

께 모여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개혁분-제 토론 제의 

- 모드로우 정부는 원탁회의 대표의 입각 권장 및 훤탁회의 집 ~l 

참석 (90. 1. 15) 

• 동독 「공산당 정권독점」 조항삭제에 따른 조치토 동독내 야당 

및 사회단체를 정국운영의 파트너로 섣질적 인정 

다. 동독 존속모색 

O 조약공동체 형성 제의로 동 · 서폭간의 판세를 협조적 공존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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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서는 조약공동체의 당사자 관계로 국한 시도 

O 동독 공산당은 동독의 서독에로의 흡수통일을 반대하여 동독의 자 

립성 확보하자는 움직임을 적극 지지 

O 원탁회의는 동독총선을 3. 18로 앞당겨 실시할 것을 결정함과 아울 

러 동독선거전에 서독 정당 참여금지 결정 

라. 현 황 

O 당원 감소 

- 모드로우 명예 당수와 SED/PDS의 “희망의 상정”이었던 부당 

수 Berghofer가 39명의 저명당원과 탈당(90. 1. 21) 

- 230만명의 당원 (89， 여름)은 140만명 (90. 1 초)으로 격감 

O 당조직 와해 

- 기업내 기초조직이 직장인들의 압력하에 해체후 기업체로부터 

출
 

-
축
 

, 

O 통치능력 상실 

- 당 지도층의 국가기구， 안보기구， 경제기구내 기존 당조직 장악 

실패로 SED/PDS는 형식상의 집권정당으로 전락 

(2단계〉 

가. 당해체 방지툴 위한 조치 강구 

O 당명을 PDS로 축소 개칭 (90.2.4) 

O 당지도충으로 구성된 PDS 및 지역 이니셔립그룹 동원하에 당해 

체 결의 방지 시도 

※ 인민의회선거 (3. 18) 와 지자단체선거 (5.6) 기간중 당내갈둥 잠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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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당정관 개정 

O 특별전당대회 (89. 12) 에서 결의된 당정판은 90.2 제 l 차 PDS 선 

당대회에서 주요부분 개정 

O 기초 조직을 당 주요 조직단체로 대치 빛 자율권 확대 

O 이익집단과 업무공동협의체를 특정 이익집단의 대변기구로 명시하 

여 기초조직과 동둥성 부여 

다. 당세현황 

O 당원 : 총 35만 (90.5) 

- 여성당원수 : 14만 (40%) 

- 18-30세 :3만 8천 5백 (11%) 

- 30세~연금수령 연령충(60-65세) : 17만 2천 (49%) 

- 연금수령 연령충 : 14만 (40%) 

- 90 상반기 신규입당자 ; 약 2천 

O 당사무처요원 : 약 l만명 (89. 12. 31 당시 4만 4천) 

O 기본조직 : 약 만5천 (88. 12. 31 당시 약 6만) 

(3단겨1) 

가. 당현황 

O 당원감소 및 탈당 배경 

- 당원 : 약 24만 (91. 6 제 2 차 전당대회사) 

• 여성당원 : 43.4% 

• 30세이하 : 8.9% 

• 연끔수령 당원 : 47.8 f?-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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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SED 출신이 97%차지 

- 신규당원 : 약 5천 5백( 90. 5 -- 9l. 1) 

• 노동자 : 31% 

• 사무직원 : 24.3% 

• 지식 인층 : 13.6% 

• 18세 --25세 : 35.4% 

- 탈당배경 

• PDS 당원이라는 사실로 인한 사회적 · 직업적 손해 

• 당원으로서의 방향감각 상실 

• 당의 정책과 목표에 실망 

• 당지도위원에 대한 불신 

• 개혁주의자와 반대파간 방향설정 시비 

• 동독의 정체성 상실에 따른 극도의 실망 

o r공산주의 플랫폼-J현황 

※ PDS내 플랫폼중 유일하게 존속 

- PDS내에 잔류결정 (90.6 제 3 차 기초회의) 및 행동강령 발표 

• PDS내 마르크스주의사상의 효력 지속 및 PDS가 책임 있는 

사회주의 정당으로의 전환과정 적극 지원 

• 공산주의 플랫폼내 “트로츠키”파의 PDS 분해기도 저지 

• 다원주의 및 결정사항에 대한 책임 인정하나 사회개혁파의 주 

도권은 불인정 

• 향후 노조로 조직된 근로자 및 실업 반대운동에 주력 

- DKP( 구 서독 독일공산당)과의 관계 

• DKP와 구 서독지역에서만 협력， 단 선거전시 연합공천 형성 

• DKP 의 “공산주의 플랫폼”흡수서도는 PDS 지도충의 반대에 

직면 

-44-



- 군소좌파 정당파의 연대 모색 

• 뉘 돔복지 역 일부- 콰소좌느냐 성 당파 함꺼l 정보.ï~훤 lI:-1!P- 꾀 

“마르크스주의 정딩- 상섣사분회의” -IL 성 

나. 제 2 차 전당대회(’9 1. 6) 

G 최초의 전꽉 선당대회였으나 동 · 서복 지역 출선 위원깐의 극심힌 

대립으로 당헌개정， 당까분-위원회 !!-싱， 사→성 사 새 성 치1 '11 ': ~ -'b- J ’} 

- 임기제한， 하)l’-조직의 권한 확대 능으fIL 녕-내 낀수 Xl 새핵 추 fl 

- 당원 최소연령윤 낯추고 당석의 2증까?l -!fxl 삼 해셔l 하여 당서l 

확층 모색 

O 당헌개정 

- 최고기판은 회가 2년의 연방첸녕-대회이 t~l 

• 대의원중 최소한 80l?b깐 주 및 ]1F당 대의원으료 -규성 

• 대의원중 최고 20%는 이의공동체， 업무공동j.H 둥에서 선꽃-

- 주당위원회는 자체조직제서1 -{성 fl 쉰. 최고의원기관 ，L 싱. "11 싱 

에 관한 자체책임하의 샤용-권한 감 샤이 

- 업무공동협의체， 이익강동체， 플랫폼- 둠은 주당위원회에 l!’-여씬 

권한중 재정사용권한플 제외한 권한 !，’-여 

O 자분위원회 구성 겸의 

- 총 95명으로 구성(주당위원회 : 씨명， 이익-삼농체와 염 I!1- 공-:ç- ~n 

: 21, PDS 연방의회의원， 균당위인회 및 윈갚-사뷰위인회 : 사사 

2명씩) 

- 당지도위원회에 대한 자문역할파 깐꽉끼능 수행 

• 정치적으로 줍대한 71-:단윈착 션정분-제 

• 주요 조직기구 션의사항 

• 막대한 재정적 죄’-단이 따균수 션성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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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대 테제에 대해 계속토의 결의 

- 제 3 차 전당대회 개최 6개월전 프로그램 초안작성 완료 

- 당원의 최소연령 16세로 확정 

- 상이한 정당에 이중가입 불배재 

3. 공산당 변신과정 관찰의 의의 

O ’91 중반 현재 23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구 동독지역 최대 정당인 PDS 

가 혁신과정을 통해 기본법이 명시한 다원주의적 질서체계에 편입， 민 

주주의적 좌경 사회주의 정당으로의 발전 여부는 향후 구동독지역의 

민주주의 발전， 정치통합과정 그리고 동 · 서독 통일의 성과를 가늠하 

는 중요한 자료 제공 

※ PDS의 통독전후 선거득표 현황 

。 인민의회 선거 (90. 3. 18) 

- 투표율 93.2% 

- 지지율 16.3% 

O 지방자치단체 선거 (90. 5. 6) 

- 투표율 75% 

- 지지율 14.5% 

O 주의회 선거 (90. 10. 14) 

- Brandenburg주 : 지지율 6.6% 

- Mecklenburg- Vorpornmern주 : ’ 15.5% 

Sachsen주 ’ 10.2% 

Sachsen - Anhal t주 * 12.0% 

Thueringen주 , 9.7% 

Berlin주 (90. 12. 2)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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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연방의회 선거 (90. 12.2) 

- 투표율 77.8% 

- 지지율 2.4%( 연방전체) 

1 1. 1%( 구동독지역) 

- 의석수 17석(총 662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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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 정치통합과 지방자치교류 

1. 동 · 서독 지방자치단체간 교류과정 

O 동독은 50년대이래 서독이 요구해온 지방자치단체간 교류를 서독정부 

의 “단독대표권 주장”과 할슈타인 원칙을 이유로 수용거부 

o 서독 “자르루이스”시와 동독 “아이젠훼텐슈타트”시간 파트너 관계 협 
정조인 (1986. 10. 6) 으로 동 · 서독 지방자치단체간 공식적 자매결연 

성사 

- 1986년 --1989초기간 동안 서독의 7007H 지방자치단체간 동독과의 결 

연관계를 요구하였지만 동독 정부의 지방자치단체간 교류의 확산자 

제 방침으로 53건만 성립 

O 결연을 위한 기본입장 천명이후 본격적 교류관계 활성화(1987. 9) 

- “양독 최고통치권자는 국가차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적 

극적인 교류관계의 중요성을 인정， 자매 결연을 적극 발전시키고 지 

원할 것을 합의” 

2. 동 · 서독 지방자치제도 비교 

O 양독 정치 · 행정구조 

- 서독 : 분권주의 전통에 바탕 주 중심의 연방국가 

• 연방정부 

• 주 (3개도시 포함 11 개주) 

• 꾼 · 자치시(총 2357H) 

• 기초자치단체(총 8519 7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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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독 : 단일숭심체제의 숭앙집권주의 

• ~O~~ ~ ).1 걷.， -0 'ö -',-

• 관구(동 베블린 포함 홍 15 새 ) 

• 자 치 시 (38 개 ) . 쉰 (1~9 개 ) 

• 시 (64 개) . 기초까치단체에，깨1 개) 

O 양복 기초자치단체 성격 비 JI~ 

서독 :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치 운영으꾀 시망사지 9l jF뷰이낚 {센 

동독 : 중앙집권주의 체제에 서 즙앙성 우의 하낚 }l 관 c간I!- 시능 

3. 지방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의 주요내용 

O 기본 정신 

동 · 서독 기본관계조약 정신언납 

유럽안보협력회의 정신반영 

• 평화공존의 원칙 

• 국가주권의 상호인정 

• 동 · 서독 양놔간의 동-등성파 산능와화 상〈、!포함 

O 일반적인 목표설정 

평화와 안전에 대한 보장 

상호 낀빌한 선린관게 유지 

군축과 긴장완화에의 기여 

정치적인 관게정상화와 시낀 jll류의 ^l 씬 

상호 선뢰관계의 구축과 상호이해 증진 

사회적 동켈성 확받와 사회반션 도.!l 

O 정치적 의사형성파 상호정 P- jlr 환 

-49-



‘· 

- 상호 관심사에 대한 공동노력과 의견교환 증진 

- 자매결연 관계의 시민 지향적 분위기 조성 

- 평화보장을 위한 구체적 활동과 가능한 대안에 대한 정보교환 

- 상대방 도시에 대한 대시민 홍보 

- 구체적 사안별 정보교환과 경험의 교환 및 상호자문 

O 지역 주민관련 사항 

- 지방자치단체기관들간 공동협력 및 사회조직 · 조합· 시민조직들간 

협조와 유대관계 강화 

- 모든 계층 및 이해관계에 따라 시민 상호교환 

- 친지간의 만남， 정보교환과 경험 교환 

- 지방자치단체 기관 및 대표들간 상호교류 

- 수공업 자와 상공인 교환 

- 청소년 교류 

- 체육인 · 스프츠 클럽의 상호교류 

- 노년층간 이해증진 

- 문화교류 

4. 통일과정에서 지방자치교류의 역활 

O 서독이 중앙집권주의적 동독체제의 지방하부구조와의 교류를 순수한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로 이해 · 추진함으로써 동독에서 독일의 지방자 

치 · 지방분권주의 전통 명맥과 지방자치의 볍적제도를 유지케 하여 통 

일 독일의 기본행정 · 정치체계 마련 

O 분단시대에서 정부차원의 상이한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지방자치단 

체 교류를 통해 동 · 서독 주민간에 이룩한 선뢰와 협력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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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띤족동질성 유지， 동독의 민주화와 통일푼위 -'1 조성에 가여함으보써 

평화적 통일달성을 위한 토대 마련 

- 통합과정에서 야기되는 체제객 이질요소의 부성적 효과관 τf꽉케 하 

는데 급정적으로 작용하여 통합과정의 순조파문- 진행에 '1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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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통독관련 독일 외무성 조치사항 

1. 통일독일의 대외정책 천명 

(Kohl 수상의 ’90. 10. 4. 첫 동복 의회 연섣) 

O 선린우호정책 

O 우방국들의 새로운 세계전략파 뉘조개편에의 동참 

O 유럽통합과 전유럽 평화질서 창출에의 끼여 

O 군비축소와 통제 

O 인권의 존중과 자유민주적 사회질서뜰 위한 지원 

O 평둥한 자격을 가진 통일유럽의 구성원으로 세제평화에 71 여 

O 인류공통과제 해결에의 적극 참여 

2. 동독과 저13국간 외교 및 영사관계 종식 통보 

o 10.3 통독과 동시에 외국이 동복파 맺고 있는 외.ïl~ 및 영사{’~ 111 소띤 

됨을 통보 

O 통독이후 잠정조치로 3개월간 동베란-린 주재 외 il니’l 에 서l 외 Jl펙-1Il !!’-여 

3. 동독 외교판 처리 

o 4 ， 000여명의 구동독 외무성 직원중 외 jl 직븐 붕 lI;- 파 농사에 연단 f! 위 

해임되고 주로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약 250명이 엮시 ..íl용세약 형때 jIL 

잔류 

- 이들 대부분은 재외공관 관리， 젠-사이{’}， 간훨-유지 및 자 ii 앙l 팩 능­

에 소요.되는 인력 .0_ 5r~_ 쟁산샤임이 f관 lJ 때까.""， 1 반 、!-?

- 250 T영풍 몇명이 얀-OjE !’1 속 정석꾀LI!1- 원 FE까 '11 () f: ~l 앙부￥ 1.0_ .'’,L R! 

-55-



게될지는 연방외무성의 실행정수요와 예산운용의 가능범위(재무성과 

협의)내에서 결정 

- 해고된 외교직 공무원중 극소수(수명 )는 외무성내 선발위원회의 심 

사를 거쳐 채용 절차중에 있음. 

O 해고된 사람들은 과도기간 동안 대기급료(통일전 받았던 평균급여의 

70%에 해당)를 받음 

- 과도기 간 : 50세 미 만은 6개월， 50세 이 상은 9개월 

- 이 대기급료 지불 기간동안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한 직업전환 

교육 실시 

- 이 기간동안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자동 실직， 그 이후는 실 

업자로서 실업수당 지급 

O 통합조약에 따른 동독 외교관 해고 기준(일반공무원 해고 기준과 동일) 

- Stasi등 국가보위 기 구에 종사한 자 

- 구동독 공산당과 대중외곽기구에서 체제수호를 위해 적극 활동한 자 

- r시민적， 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국제협약.J(’60. 12. 19) 과 「인권에 

관한 일반선언.J(’48. 12. 10) 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위배된 행정행위를 

하였던 자 

- 전문적 지식의 결핍이나 개인적성상의 부적합으로 업무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 

￥ 대표성， 신뢰성， 과거 국제무대에서의 대결 등 외교업무의 특수성 

에 비추어 타부처보다 해고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 

4. 동독 외교공관 처리 

C) 동독과 더볼어 변-빙-재산으토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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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긴 독일외뚜성은- 새외공판에 동복건l{’}관 인수케 하고 서l 속 사용- 가늠 여 

부 파악 지시 

- 현지공관이 세속 사용 필요성을 꾀피하J.i 외무-성s:. -~-의한 상우-

• 운화원 능 타기 관 산불一로 사용-

• 건물개축비용 산정을 위해 떤방간산성에 f! 분- 간정 9j 호 l 

• 건축변경에 펼요한 비용읍 연방새 lI!- 성에 션정하여 새측 

계속 사용 불필요로 판단된 경우- 해외 놔유재산 uH 각선자에 의해 

매 처분 

용 원만한 공판인수 둥 건섣적인 청산윤 위해 서꽉 외무성간- 90. :1. 

동독 선거직후 재외공관에 대해 농녹 -강판원과 인간적인 접촉갚 

갖고 상호 협력하라고 지시 

5. 둥톡추재 외국공관 처리 

O 통독과 더불어 베를린에는 1개의 공판만 허용 

- 본 주재 대사관의 베를런 사무소 또는 영사관으보 변경 

6. 동독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 · 협정 처리 

] ~. 통일전까지 동목이 체견한 조약， 협정븐 다자간이 542 끼， 양샤간이 

2,551 건 

O 국가승인 획득을 최대의 9j .il~목표료 한 농-꽉정부한 가능한 힌 

조약 체결 노략 

II~ 0 
l~ ì _-

O 서방제낙과는 다자간 협정이 대 j!’-분이고 동 ':'l권 빛 져1]세기1 -If 끼외 

논 양자낀- 협정이 많유. 

나. 농-판-이 핑 IIi- 선 에 !센 P- 갚 아 1 딘 휘 섬 ~1 L’l 여1 l l1 δH)、 1 γ-'l 한 깐 éll J. 111~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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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규정 

O 양자간 조약， 협정의 경우는 통일정부가 조약체결 당사국과 협의를 

거쳐 계속 유효， 수정 또는 효력상실 여부 결정 

- 결정기준 

• 신뢰보호 

• 관련 당사국의 이해 

• 서독의 계약상 의무 

• 자유， 민주， 법치국가적 기본원칙 

• EC의 권한 존중 

O 서독은 가입되어 있지 않고 동독만 가입했던 국제기구나 다자간 조 

약에 통일독일이 가입하려 할때에는 독일은 모든 당사국과， EC의 

관할권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EC와 협의 

다. 연방외무성은 상기 원칙에 의거 각국과 협의 진행중 

O 국경문제와 관련된 구동독의 조약들은 통독후 새로운 독 · 소 및 독 

• 폴 우호협력조약을 통해 그 내용 계속 유효 

O 대외경제관계와 관련된 조약 협정 등은 90. 10. 3 기준 수지결산을 

거쳐 새로운 의무이행과 권리행사에 관한 내용을 조정하여 새로운 

조약， 협정 체결 

o UN 및 그 산하기구 CSCE 등 동 · 서독이 동시에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국제기구나 다자간 협정의 경우는 통일독일이 단독 대표권을 

행사함을 통보 

O 동독은 가입되어 있었으나 서독은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풍일독일 

이 더 이상 가입의사가 없는 국제기구나 다자간 조약의 경우에는 통 

독과 더불어 구동독의 회원자격 자동 상실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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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동독의 대외채무 및 채권처리 

o 90. 7. 1 (화폐 · 경제 · 사회통합 발효시)까지 서독 및 제3놔에 대해 동 

독이 지니고 있던 채권과 채무는 통꼭시 까지 유효한 경우 모두 인수 

(연방 재무장관의 지시와 감독하에 청산) 

- 동독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서독 DM로 환산( 1 서똑 DM=2동독 

DM) 

- DM 환산비율이 2:1로 책정되어 채권과 채무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 

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하에 재무성 기감으로 차액 

보상 

- 해당채권은 재무성의 지시로 신탁청에 의해 신탁관리되거나 연망째 

산으로 이양 

￥ 실제로는 채권이라 할 만한 것이 없었음. 

O 동독이 회원국으로 있던 국제기구나 다자간 조약 71 뉘， 특히 파가 

COMECON국가들에 지고 있던 채권파 채푸는 통녹이후 특별관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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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동 · 서독간 상주대표부 관련사항 

1. 설치경위 

o 72. 12.21. 체결된 동 · 서독간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제 8 조에 상주대 

표부 교환 규정 

o 73.7.31. 서독 헌법재판소， 상주대표부 교환이 기본법에 위배되지 않 

는다고 유권해석 

o 73. 11. 16. 서독 동독 상주대표부에 대한 편의 · 특권 · 면제 보장에 관 

한 법률 제정 

o 74. 3. 14. 동 · 서독간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 및 부속의정서 

서명 

o 74.3.22. 동독주재 서독 상주대표부 근무요원의 특수복무에 따른 제문 

제에 관한 법률 제정 

o 74.4.24. 서독 동독 상주대표부에 대 한 편의 · 특권 · 면제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 

o 74.5.2. 동 베를린과 본에서 양측 상주대표부 활동 개시 

2. 외무성의 상주대표부내 활동 

O 서독 상주대표부는 수상실 관할로 각 부처 파견 근무자를 포함 총 규 

모 90여명 정도. 이중 법무국(legal dept.)에 가장 많은 인원이 배정. 

o 1974-90년간 4명의 상주대표부 대표가 임명되었었는 바， 3대와 4대 

대표는 외무성 출신이었으며 1대와 2대 대표밑에서는 외무성 출신인사 

가 부대표로 활동 

O 외무성 직원 4-5명 파견 二LP'---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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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주대표부의 성격이 외교공관의 성격과 기판적으로 동젤성 (homo-

geneous) 이 있어 비복 소수이끼는 했으나 대외협상강힘이 있i， 놔져l 

법 둥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상춘 외카1_ 성 파간 직원이 줍요 약힌 단 

당. 

3. 동 · 서독간 상주대표부 설치에 관한 의정서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와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1972. 12. 21. 체 씌된 끼뷰 

관계에 관한 조약 제 8 조에 의가하여 다음과 잔이 합의한다. 

1. 상주대표부는 본 의정서 발효와 함께 개설된다. 

2. 대표부의 공식 명 칭은 “독일연방공화국 상주대표부”및 “독일덴주공화 

국 상주대표부”이다. 대표부장의 공식 명 칭은 “독일연방공화국 상주대 

표부 대표”및 “독일민주공화국 상주대표부 대표”이다. 

3. 독일연방공화국 상주대표부 대표쓴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독얼민주-공화 

낙 상주대표는 연방대통령에 게 선임 장을 제정 한다. 

4. 상주대표부와 그 근무직원 가족 및 가사사용인에 대해사찬 19fi 1. .1. lH 

비엔나협정이 준용하여 적용된다. 

5. 상주대표부의 임무는 상주낙내에서 파견국의 이권음 대표하며， 루:빈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포함하여 독열연방공화콰과 폭~1 까주공화-:If 간의 

정치 • 경제 • 문화분야 및 기타분야의 정상저인 선런관세륜 -혹낀하고 

확대하는 데 있다. 

6. 독일연방공화국 상주대표렌에 관한 사항듀 외무성이 주까 까장하다. 

독일민주공화국 상주대표부에 관한 사항븐 연방수상수!이 주펀1- ~’}장한 

다. 

7. 상주대표부의 인원수는 흐혜주의 우l 칙에 의가하여 쌓밖의 함 91 하에 ?! 

정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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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 의정서는 상호 합의된 시점에 발효된다. 

본 1974.3. 14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권터 가우스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쿠어트 니어 

4. 부속 의정서 

1. 상주대표부의 대표 임명에 관한 동의는 정부간 각서교환으로 이루어진 

다. 상주대표부의 기타 직원은 서면으로 지명된다. 주재국 정부는 상주 

대표부의 대표나 직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다. 

2. 상주대표부의 대표와 직원 그 가족 및 가사사용인은 하시를 막론하고 

출입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음에 합의한다. 

3. %t측은 상주대표부내에서 무선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권한을 보장한 

다. 신청과 운용은 각측의 해당규정에 준해 시행한다. 

4.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지금까지의 뒤썰도르프 소재 독일민주공화국 

대외무역부사무소를 독일민주공화국 상주대표부 무역정책부의 분소로 

전환함에 동의함을 선언한다. 독일민주공화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이 

유사한 기관설치에 관한 규정 요청시 독일연방공화국에게 편의를 제공 

할 의사가 있음을 선언한다. 

5. 파견국의 상주대표부용 대지구입 및 소유권이 있거나 임대한 부동산이 

상주대표부용이거나 상주대표부 대표와 그 직원의 주택용으로 이용될 

경우， 특별 용역을 위한 대가로서 징수되지 않는 한， 모든 세금과 기타 

부담금(국가， 지역， 지자단체)으로부터 면제될 것에 관해 합의한다. 

6. 독일민주공화국 주재 독일연방공화국 상주대표부는 1971. 9. 3일자 4대 

국 협정에 준거하여 서베를린의 이권을 대표한다. 독일민주공화국 정부 

와 베를린시간의 약정은 이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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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신국제 절서하에서의 통일독일의 역활전망 

1. 정치적 강대국 역할 자제 

O 정치 · 군사적 독자노선 자제 

O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유럽통합 적극 추진 

- 경제통합 추진과 병행 정치통합을 위한 중추적 역할 

- EC중심의 범유럽통합 결성 노력 

O 대서양 국가를 중심으로한 집단안보체제 결속 강화 

- NATO 테두리내에서 미국과의 안보협력 지속 노력 

- CSCE를 통한 범구주안보체제 구축에 선도적 역할 

O 비EC 유럽국가와의 협력 강화 

- 소련 및 동구국가의 경제재건 적극 지원 및 대EC 션속 추친 

2. 경제대국으로서 유럽질서 개편 주도 

o EC 경제통합을 위한 역할 

- 구동독 재건을 통한 EC 경제성장 기여 

• 막대한 산업 및 사회간접션비 투자 기회 제공 

• 개발수입 증가로 역내 무역학사 규센. 축소 

- 마르크화 강세를 통한 EC 봉화풍-합 까속화 

• 통화통합 단제변 심사기간 션정 주도 

• 마르크화 안정기조 유지륜 -상한 EMS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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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C의 중심으로서 동 · 서유럽간 교류협력 주도 

O 동구경제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 

- EC국가중 대동구 최대 무역국 

• 기존 동독과 동구권과의 관계 최대 활용 

- 대동구 투자진출 증대 

- 소련，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에 재정 지원 

O 범유럽 광역경제권 형성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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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동 · 서독 문화통합과정 

1. 통일이전 문화교류 현황 

가. 분단~’72년 동 · 서독 기본조약 체걸전 

O 양측 정부간의 공식적인 협의나 지원이 없이 빈간주도하에 주RL 감­

악과 무대공연 분야에서 예술단의 교환방문 및 주요 갚화행사(뇌l 테 

협회총회，바하축제) 개최 

나. ’72년 기본조약 체결~’86년 문화협정 체걸 

O 기본조약 제 7 조에서 동 · 서독간 문화분야의 협역개발촉진갈 합의， 

추가의정서에 양독간 문화협정 체결문세뜰 논의카보 함. 

O ’73년 11월부터 동 · 서독 문화회담 시작 

- ’75년까지 5회가 개최되었으나 합의점플 찾지 붓한 

- ’82년말 회담재개 합의후 ’84년부터 집중개최 

O 동 기간중 문화교류의 내용 : 학자Jl~류， 학술정보 jl~ 환， 현 샤꾀 하-능-

개정 노력， 문학인교류， 서적판매， 도서관Jl!. 듀， 영화. 텐레비 션 

그램교환둥 

- 공연예술분야 

• 공연예술분야의 jJ.!.류실적은 u] Hl 

!~ !I~-

• 동독 오케스트라의 서독 순회연주한 연 간 5, {i회정도 였j一 ul 새 

즈 및 팝뮤직의 교환연주가 성행 

- 문학분야 

• ’81. 12 동베찰련에서 새최권 T'.l생화측선회한』에 농-사 fIr 3 ，f 인 · &! 

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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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복출판서적은 

허용 

영화， TV분야 

o 1.• 
J一 l 서 1li- 에서 --=-JL 입 가능했으나 도:.드」으 O • 1 L_ 제한적 

• 영화， TV분야의 프로그램은 제한적인 번위내에서 교환 또는 구 

입 가능 

※ 동독지역에서 서똑 TV프로그램은 대부분 시 청 가능 

• 동독은 공식적으로 서독 TV의 시청 금지를 결정했으나 주변국 

가들에게 띠칠영향을 고려， 방해전파를 하지 못함 

다. ’86 문화협정 체걸이후~’90. 10 통일 

O ’86. 5. 6 [J동· 서독 문화협정』이 체결된 바， 기본조약이 맺어진지 13 

년이 지난 1986년에야 가장 늦게 동 · 서독간에 문화협정이 맺어진 

이유는 

문화분야에서의 교류로 양독 국민들간 동질성이 증대되면 동독 공 

산당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독창성에 근거한 동독건설이라는 목 

표가 좌절되고 권력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동독 공산당 수 

뇌부가 판단 

서독의 문화정책은 다원주의에 입각， 개방적이었기 때문에 tJ~ 0 
l.Õ τr 

동독의 작가와 푼인뜸이 서독에서 활동하기를 원했고， 그에 따라 

동독의 지도부는 서 :，L딛-화 침투를 우려 

O 문화협정 체결플 계기또 정부，민간부분의 문화교류는 획기적으로 증 

가되었고， 이는 섣칠적으료 동 · 서독간의 문화공동체 형성에 기여하 

였고 통엘의 가쉰바땅이 된 것으로 평가 

’88. 10--- '89. ~)줍 이푸어진 분화jl~류든 예술분야 384 깐 jl~육분야 

106 깐， 학-숭분야 T1 ~:l 등 총 5h3 긴 

() 이 기 간중 대 -jf-1i1--i,1- 이 푸이 낀 TV. 라l-1.9_. l、 I _\1. 드=-- 0] ~， 1 끈， - λ11-
1 _ ’ 。- 1 _11'- ìT"'\ __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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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의 일방적으보 농복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농녹주민 c] 사 ]lk 

을 하나의 대안으로서 선택하는 결정 적인 겨l 기보 작용 

- 서독 TV의 동독주민 시 청률이 80~6뜰 상회 

。 특히 ’86년이후 동 • 서독 도시간 체결되기 시작한 『까매결띤』저L\감긍 

동 · 서독 문화교류， 스포츠교뉴에 줌대한 영향을 미침 

- 자매도시간 교류에 있어서 문화교류가 차지하는 비줍은 uH -?-섰으 

며 음악교류， 유적보존계획， 도시세획 1꽃 건축계획， 영화상영， 사 

진전시회 둥 문화교류 프로그햄은 ’87. ’88년도에반 145/H 사인이 

시행 

- 동 • 서독간 자매결띤은 독일인의 공동귀속감과 독일동엘에 t’{렌되 

는 전통과 문화와 역사의 공동체의식을 발전시켜주는 동인중의 하 

나였으며， 독일인의 결속과 선린관계를 유지하려는 서독의 똑인정 

책의 중요한 요소를 형성 

2. 통일이후 문화통합 추진현황 

가. 추진현황 

O 동독지역의 정치구조 사볍체계， 경제， 행정 둠이 급끽히 서 ]lt 치1 "~l -' ,'­

이식되고 있으나 문화분야(교육분야 제외)만은 예외. 

- 이는 『지금까지 동독의 문화적 가치논 손상되어서찬 아니뒤다피 바 

고 규정한 통합조약에서 암수 있듯이 독임정부가 농-독문화 멘-존대 

책을 강구하고 있고 

- 정치 • 경제 둥 다른 분야에 비해 분화분야듀 자유료운 분화JI~뷰쉰­

통해 동 · 서독간에 기복적 문화적 동질성이 유지되어 왔으며 

-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돕꽉의 ?-화적 성 J’}한 ;I「제수준에 손 l、H 이 암j 

였다는 점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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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 · 서꽉간의 분화적 갈등 및 심리적인 문제뜰이 

상존하고 있으나， 통일직후- 정치 · 경제 등 크고 시납한 문제들어l 빌 

려 문화똥합 문제는 크게 관심을 끌지 봇함. 

O 따라서 통일후의 문화통합을 위한 투자는 다른 분야에 비해 열악하 

며 단지 동독지역의 분화시 섣 보존차원에 머물고 있음. 

’90년 11월 독일연방각료회의는 『문화유지 과도재정 운영안』을 채 

택하고 ’91년도 신설5개주에 총 9억DM를 지원할 것을 결의(문화 

시설 보호 : 6억 DM. 문화프로그램지원 : 3억 DM) 

통일이후 ’92년까지 과도기간동안 동독의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과거 동독이 운영하고 있던 『문화기금(Kultur Fonds) .JJ을 인수하 

였으나 서독 일부 주의 기금 출연연기로 별다른 성과는 없음. 

O 연방정부의 신설 5개주에 대한 문화정책 목표는 조속한 시간에 문화 

적 과업을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나 구동독지역 

의 각종 문화시설이 문을 닫지 않게끔 최소한의 지원 이외에 별다른 

지원대책은 없음. 

이는 독일기본법 제 5 조 『어떠한 제한도 없이 예술과 문화는 자유 

다』라는 규정과 같이 독일의 전통적 문화정책이 가급적 국가의 깐 

섭을 배제한 자유방임적이라는데 기인 

독일인들은(특히 서독인들) 동 · 서독 문화격차의 문제는 경제적 

격차가 해소되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낙관 

O 동 · 서독 문화통합과정에서 두드러진 또하나의 중요한 측면은 각 주 

정부간， 도시 간 자매 결연임. 

서독지역의 주정부들은 동독지역 신설 5개주와 각각 자매결연을 

맺고 

하고 

있으며， 년간 300-500만DM정도 재정지원 및 행정지원을 

ol~ 
^.I.. n. 

또힌 이 자매견연븐 각 도시간 뿌까 아니라 각종 단체쉰-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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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하게 이루워지고 있으며， 사uH 단체둡간의 각좁 .ur듀는 농 · 서 

독간 문화적 동질성 회복에 가장 기초적인 영향을 발휘하고 있유. 

나. 평 가 

〈동 · 서독 문화통합의 과제〉 

O 통일직후 정치 · 경제적 운제에 가려있던 동 · 서독 운화통합 및 심과 

적 갈둥은 40여년간 유지되어왔던 상호 이질적 체제가 너무 jt객히 

통합되었으며 일방적인 서독의 주도로 이루워졌다는 점에 가인 

- 동독주민의 과거의 경험은 새로운 상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으로 인한 불안감 가중 

- 권위주의적이며 폐쇄적인 공산독재 체제하에서 동독주민은 스스보 

결정하는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서 선택의 곤란에 작띤 

- 일방적인 공산주의 체제적웅을 강요받음으로써 개인의 인객이 황 

폐화되고 심리적 무력감 팽배 

- 동독인들은 서독인과 같아지기 위해서 통일플 선댁했지만 입 l!’-능 

력이나 노동생산성이 서독인에 비해 현저히 낯유. 

O 동독사회전체가 새로운 체제에의 적응을 강요받-고 있으며， '-.-1 꽉?l3승 

이 이를 돕고 있으나 이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 

- 동독사회의 상부구조에는 어디에나 서독인듬이 『자문-역』이랴깐 I성 

목으로 영향력을 발휘 

- 또한 동독인의 평균수입은 서독인딛-의 fiOO/ô에 운용파하며 서꽉 71 엽 

인들은 동독 노동자의 채용을 꺼림. 

- 이는 양독간 체제의 차이， 경제구조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지반 이 

러한 현상듬로 인해 서독인의 우훨간， 동판인의 연둥깐(2등- 반‘’ 1 

이라든 의식)옥 부채짐- 하고 있유. 

O 동독사회의 납속한 서독화로 인한 동-꽉주 1/1 91 성체간 상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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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동독사회의 모든 것은 가치가 없다는 사고경향 증대 

• 일부 동독인를은 동복사회의 우수한 생환문화 양식(지나친 개인 

주의 폐해를 보완하는 집단주의적 양식 둥)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대책은 미수립 

젊은 세대들의 대거 서독이주에 따른 동독사회의 정체현상 심화 

서독의 대중문화의 급속유입에 따른 불건전문화 현상 증대 

〈평 가〉 

O 통일과정이 너무 급속하게 이루워졌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에 대한 

대비가 상대적으로 부족 

O 경제적인 후유증은 서독의 막대한 경제잠재력으로 수년내 해결이 가 

능하고 또 점차 개선되고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으나 심리적 · 

문화적 갈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태 

O 이는 심리적 문제를 서독정부가 전혀 예측을 하지 봇했고 독일의 문 

화정책이 연방주의 빛 자유방임주의였다는 데 기인 

독일에서의 문화진흥정책은 주정부의 고유권한 

독일연방 내무성에 문화통합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부서는 2개과에 

불과 

• Ref. K II 4 : 문화분야의 분단 후유증 해소문제 

• Ref. K II 5 : 선섣 5개주의 문화시설 확충문제 

O 통합조약에서 『동독의 문화적 가치는 보존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이는 선언적 의미에 그침 

실제적으로 대부분 동폭인의 의식상태에는 기념비 형식으로 조차 

도 과서칠 뜰이키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 

o ~L서나 동 · 서판간은 1970년대 이후 꾸준한 분-화괴류를 동해 기견一적 

동산성펀- 유지하였고 1 ， 000년에 겹친 파인분-화전봉에 13 1 해 분단 40 

η
 



년에 걸친 문화의 정치화는 독일운화전동의 뿌버둡 해치지는 붓했다 

는 점에서 동 · 서독 문-화통합의 긍정적 측면븐 뭔 l二 。l~,- ^-l‘ D. 

(J 또한 새로운 독일 정부가 동 · 서복 문화통합정 책을 동독파 서팍의 차 

원이 아년 프로이센의 문화적 전동윤 계승한다늑 션제하에서 추선하 

고 있는 점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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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남북한 문화통합 추진에의 적용 

1. 동 · 서독 문화통합 추진과정의 교훈 

가.통일이전 

O 동 · 서독 문화교류는 상호 이질적인 체제와 사회구조속에서도 동 · 

서독이 기본적 동질성을 유지하고 통일기반을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 

- 민간차원의 꾸준한 교류노력과 『작은 걸음마 정책』이라는 서독정 

부의 현실적인 정책접근 노력 부각 

- 분단시대 초반의 상호대치와 경쟁 측면에서 동독이 일찌감치 서독 

혁명전략을 포기힘으로써 양독간의 교류는 명문보다 실리에 치중 

하게 되고 이러한 요인이 지속적인 교류를 가능케 함 

- 동독정부가 서독의 내독관계성을 기피하여 문화교류는 주로 소규 

모 단체차원에서 주로 성사되어 동독정부의 방어적 입장을 약화 

O ’86년 『동 · 서독 문화협정』 체결을 계기로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합 

의와 자원아래 문화교류가 제도화되고 질적으로 심화 

- 정부의 지원아래 상호교환 방문 등 인적교류의 활성화 

- ’86년이후 체결되기 시작한 동 · 서독 도시간 자매결연이 문화교류 

를 전 독일지역으로 확산시키는 효과 거양 

- 특히 TV 등 방송매체의 개방은 양쪽체제에 대한 비교를 가능케 

하였으며 교류에 직 접 참가하지 않은 일반주민들에 게도 간접 적 교 

류효과를 줌 

O 통일이전 서독에서는 동독발행 각종 자료들을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었으며 정부기관， 연구소， 재단， 민간단체 둥에서 동-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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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연구가 활발히 진행 

- 서독은 동독자료의 개방을 일방적으로 탄행한 바 이의 결파로 돔 

독실상의 파악 및 연구의 축적으로 납격 통일에 따른 대비책 수립 

이 용이 

- 특히 서독 『연방정치교육센타』에서는 모든 자료를 모든 필요한 사 

람들에게 무료로 송부 

- 서독의 자료개방조치는 동독에도 이에 상웅한 조치를 강구케 함으 

로써 일부분야의 개방을 유도 

O 서독의 교회들은 각 교단별로 인도적 차원에서 동독교회에 대한 지 

원올 강화하였으며 이의 영향으로 『평화혁명」시 동똑 .ll!.회들이 주도 

적 역할 수행 

나. 통일이후 

O 독일의 전통적인 자유방임적 문화예술정책으로 정부차원의 문화통합 

노력은 미약 

o r정치 · 경제 둥 시급한 문제들 때문에 동독의 문화시 설들이 문플 닫 

게 할 수 없다』는 전제아래 연방정푸차원의 재정지원 강화 

O 동 · 서독 주정부간 지방자치단체간 일반단체간 자매결연 제도깐 

가장 효율적이고 대규모적으로 문화통합과정올 수행 

O 동독이 사회주의이념에 봉사하는 예술인의 지원플 위해 만뜰었던 

『문화기금』을 연방 및 각 주들이 공동출연하여 ’94년까지 한시 적 

운영 

O 프로이센의 문화전통올 이어받는다는 차원에서 r프로이센 꾼-화재젠­

호재탄』을 확충하여 연방 및 주 정부가 공동운영토록 함 

O 연방정부의 선섬 5개주에 대한 지원강화는 상대 적으보 신션 5새주~91 

독자성을 저해하고 있으나 이는 과도적 현상에 뀔파할 것 o 파 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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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독지역의 독자적인 문화보호， 또는 자긍심 배양， 심리적 무력감， 

문화적 갈등을 위한 별도의 정책 미제시 

O 또한 동독지역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정책(입장료 

보전， 예술프로그램 유치 지원 등)부재 

2. 정책건의 

가. 남북한 문화교류의 추진 

O 명분에 치우치 거나 상호분쟁이 야기될 수 있는 분야의 교류는 뒤로 

미루고 상호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분야나 교류를 통해 쌍방이 이익 

을 얻을 수 있는 분야 우선 추진 

- 전통문화， 언어， 음안(특히 기악)분야의 교류 우선 추진 

- [j평양교예단피등 북측이 자랑하는 단체와의 교류나 주시경， 박지원 

등 북측이 갚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의 학술대회 개최 

O 민간단체의 소규모 교류행사 적극지원 

- 북측이 기피하는 정부주관행사를 지양하고 민간단체의 현실성있는 

교류 프로그램 지원 

- 개인， 단체， 연구소 등 가용통로를 전면 가동하되 교류가능 

프로그램 지원체제 수립 

O 남북한의 도시간， 문화예술단체깐， 학교간 자매결연 체결지원 

- 남북한 문화교류를 전 지역으로 확대 

- 지속적인 교류확대 

-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참여의식 고취 

O 남북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은행 설치 운영 

- 각 단계변， 단위별 교류가능 프로그램 연구 

- 동 · 셔뜩 분화교류 프F군 :L램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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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계별로 각급 민간단체뜰 활용 지속젝으로 교듀 제의 

G 북한 문화예술전문가， 붕독과정 전분가 둥 양성 

- 관련자료의 지속적 배포 

- 관련 학술행사의 개최지원 및 정책연구용역 의뢰 

- 정책자문위원으로 적극 활용 

O 북한출판물 문화예술 작품 둥 자료개방 

- 북한과 상호주의 원칙하에 추진하되 북측의 거부시 우리라도 연방 

적 단행 

O 민족사의 정통성 확보 방안 강구 

- 문화사 년표둥 근대 문화사의 체계적 정리 

- 북한 문화의 민족사적 위치 분석 · 정리 

나. 통일이후 대비책 강구 

O 북한문화실상 연구의 강화 

- 이념에 물든 북한문화의 왜곡현상 

- 북한소재 문화재현황 및 관리실태 

북한문화예술인 현황 

- 북한의 문화관련 볍제도 연구 둥 

O 문화통합 대비 재원확보 

_ !T'남북협력기끔』활용방안 협의 : 통인원 

- 문예진흥기끔 조성확대 및 사용가능분야 껴정 

- 별도의 재원확보방안 강구 

O 문화통합 대비계획 보완 

- 분단이후 두갈래로 나뉘어진 띤족분-화사 풍함방안 

- 북한지역 묶-화시션 화충세획 

- 관런 밴 저lfL 행정 제도， 단체쉰-의 동-합기l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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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문화예술인， 종교인 지원 및 재교육 대책 

- 정치적 문화예술인 처리방안 

- 북한주민 문화교육 및 문화향유기회 확대방안 

- 남북한 심리적 격차 해소방안 

- 북한이 이념적으로 왜곡시킨 문화 · 예술적 현상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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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 황 

O 동 · 서독 통합추진에서 중요한 문제는 경제문제이나 그보다 앞서는 것 

은 행정제도와 법의 문제로 대두 

- 동 · 서독의 경우 행정체제와 법구조의 상이함에서 오는 동합의 많은 

후유증 발생 

〈동 · 서독의 행정 체제 비교〉 

O 서독은 연방주의 체제하， 철저한 지방분권식 민주행정 

- 주정부는 헌법적 독립성 유지(영토 · 정부 · 헌법소유) 

O 동독은 강력한 중앙집권 형태 유지 

- 당의 지배에 의한 정치적 도구 

- 행정요원의 독립성 · 중립성 결여 

O 동독의 중앙집권식 행정체제가 새로운 연방형태의 행정체제로 전환 

-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성 · 능력 · 자질이 관건으로 작용 

1. 행정조직분야 

O 동독정부가 소멸된 상태로 동독지역의 15개 도가 폐지되어 5개주( ')'1‘I ) 

로 서독에 편입， 서독의 주(州)와 같은 행정체제로 개편 

O 동독정부는 폐지되고， 동독정부건물에는 서독연방 각부의 지소룹 션치 

하여 시셜 · 장비 • 문서둥을 인수， 과가 동폭정부의 도 산하기판간- ~L 

지역의 새로운 주( 1+1) 정부산하로 홉수 또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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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요〉 〈행정체제 개편의 

면 • I 3， 291읍. • i 110 군 · 시 11개주 

Gemeinde 

(신설) 

뎌nde 
Kveise 

5 개주 “ 

기 
도
 
「서 

Lander 

~I 

본」 
문제 

군 시 j •{ 7， 563읍 
※ 규모가 작아 행정수행에 

→ 1229개 도 15개 ~ 
님 -,-정 도

 「
동
 

(폐지) (폐지) 

2. 공무원분야 

O 과거 τ10 
~oT 행정기관이 폐지됨에 따라 소속되어 있던 

원은 해직 또는 재고용(예정) 

모든 동독 정부의 

구동독지역을 서독으로 근거로는 0 해직 국제법상 

말소. 

편입함에 따라 동독은 

고용주인 국가해체에 따라 법적인 고용관계 λJAl 
。2.，국가주권이 

인구 6천만에 450만명 의 O 서독지역에는 인구 동독지역에서는 공무원이， 

200만명이 1 ， 500만명에 공무원 따라 양독간 종사함에 꽁공업무분야에 

불균형 의
 및 해고는 통독에 따라 불가피 

행정조직 근무자는 12만명 

조정 

용 정도 

사무직으로 계약근무 

필요한 수는 7만명 

동-독근무 공직자는 해고된 상태에서 한시적 

과l 
「

정도이며，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O 새로 연방내무성에 의해 ’91. 1. 9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중 도
 
「똥

 

「’ 제정된 유 요구되는 자들에 않고 인수되는 해고되지 

규정 -.J (Vorordnung 관한 예기간에 Bewaehrungsfor der-

oeffentlichen 

die 

Bewerben aus der 

Ueber 

v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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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waltung im Beitrittgebiet in ein Bundesbeamtenverhaeltnis) 이 

신설 5개주에도 그대로 적용 

- 공무원으로 임명되고자 하는 자들은 둥급에 따라 유예기간(Bew­

aehrungszeit) 을 갖기 로 되 어 있는 바， 고위 직 (hoehere Dienst) 은 

4년， 고급직 (gehobene Dienst)은 3년， 중급직 (mit tere Dienst) 는 

2년， 단순직 (einfache Dienst)은 1년 

- 이 기간이 지나고 직위에 상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증해야 

만 비로소 공무원으로 임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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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분야별 통합추진현황 

1. 행정체제 통합조약 (기본법) 

「
---기 

제 13 조 

공공기관의 과도기적 존속 

(1) 3조에 언급된 지역의 행정기구와 공공행정 및 법률집행을 위한 

제반기관은 그것이 위치해 있는 주정부의 관할이 된다. 일개 주이상의 

업무활동 관련을 가진 공공기관은 관련주 공동의 대표기관으로 이전된 

다. 고유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할 는
 

이
샤
 

i( 

T 여러 산하기관으로 구성된 

기관의 경우 각 산하기관은 그 위치한 주정부의 관할이 된다. 주정부 

가 각 기관의 업무수행과 각 기관으로의 업무양도를 규정한다. 1990년 

7월 22일에 결정된 주시 행볍 (Laender - einfuehrungsgesetz) 22조는 변 

함없이 효력을 가진다. 

( 2) 동독 편입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연방에 의해 기본법에 명시된 개 

별 관할권에 의거 인계된 업무를 담당했던 제 1항 1번에 언급된 기관 혹 

은 산하기관은 해당 연방정부기관의 관할이 된다. 이 연방정부기관이 

각 기관의 다른 기관에로의 업무이관과 업무청산을 결정한다. 

(3) 제 1항파 2항에 언급된 기관들에는 

1. 문화， 교육， 학술 및 체육기관틀과 

2. 법인격이 있는 공공행정기관인 라디오방송국과 TV방송국도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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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주들의 공동기판 

(1 ) 기본법상 명시된 개별 관할권에 의꺼 주정부에서 답당하는 자체 

고유업무를 동독 편입효력의 발생시까지 완수했던 공공기판과 그 산하 

기관은 규정확정시까지는 1조 1항에 언급된 주들올 통해서 그 주뜰의 

공동기관으로 남는다. 단지 이는 주들이 담당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71 

관들의 과도기적 존속이 불가피할 경우에만 유효하다. 

(2) 각 주들의 공동기관은 주지사 선출시까지는 주정부 전권위임자의 

관할이 되며， 주지사 취임후에는 주지사 산하에 속한다. 이 기판들은 

주정부 해당 장관의 감독을 받을 수 있다. 

제 15 조 

주정부 행정을 위한 과도규정 

(1 ) 제 1조1항에 언급된 각 주들의 주 의회의장과 그 주에 속해 있는 

각 지역 정부의 전권위임자는 지금까지의 담당업무를 편입효력 발생시 

로부터 주지사들의 선거시까지 연방정부의 책임하에 있는 농 정부의 지 

시를 받는다. 주 의회의장은 주의 전권위임자로서 주 행정을 관리하고 

주의 각 지방 행정 당국과 아울러 양도된 업무일· 경우에는 사와 각 구 

역 그리고 주의 관할구역에 대해서도 명령권올 가진다. 제 1조 1 한에 언 

급된 주들에서 주정부 전권대리인이 임명되면 그뜰은 편입효벽 반생시 

까지 1문과 2문에 언급된 임무와 주 의회의장으토서의 권능윤 가낀다. 

(2) 서독의 주정부뜸과 연방정부찬 동똑 주행정부 구성시 행정처 협 

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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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1조 1 항에 언급된 주정부 지사들의 요청에 따라 서독 주정부 및 

띤방정부는 최대한 1996년 6월 30일까지 특정자문업무 수행을 행정적으 

로 지원한다. 다른 주정부 및 연방정부소속 관리들이 자문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적 협조를 하면 주지사는 동 전문업무 분야에 대해 자신의 명 

령권을 부여한다. 

(4) 연방정부측에서 주정부에 대해 전문적 업무수행 지원시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정수단을 제공하며， 여기 사용된 재정비용에 대해서는 

독일 통일기금이나 수입판매세 (Einfuhr-Umsatzsteuer) 에 대한 각 주들 

이 분담해야할 몫으로부터 정산처리한다. 

제 ~6 조 

베를린 통합주정부 구성시까지의 과도적 규정 

베를린시 통합주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서베를린의 시정부(Senat) 와 동 

베를린의 시정부 (Magistrat) 가 통합 베를린 주정부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 19 조 

공공행정기관 결정사항의 효력 지속 

편입효력 발생 이전에 발포된 도
 
「도

 
0 행정 공문서는 계속 유효하며 그것 

이 볍치국가적 원칙이나 이 조약의 규정들과 불일치할 경우 폐기될 수 

있다. 그밖에 행정문서 효력존속에 관한 규정은 변함없다. 

O 구 동독지역의 도 행정의 모든 기구는 폐지되고， 독일연방공화국의 새 

로운 주(州)로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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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주 현황 (5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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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셔독 편입시까지의 과도행정 

< 편입시까지 동독의 주차원 행정업무 >

• 과도행정은 동독 임시정부와 지역 민주단체간의 합의하에 선출된 정 

부 전 권 위 임 자(Regierungspbevollmaechtigte) 가 대 행 

• 전권위임자는 업무추낀시 행정 겸정 관한권 (Kompetenx) 을 부여받지 

봇하고 콩꽉준비 업무 1Jl 븐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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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독지역의 주(州) 정부 신설 

Q 동판4 더불어 구동독지역에는 비갚소 lSJSO년대 없어셨던 선산 :J 'H 주: 

가 부활되고 구서꽉지역의 지밍-사지 형테 (Staedte. Gemeinde. K re 

ise) 에 따라 새로운 지방행정체제가 _ ，1-측 

- 연방내무성과 구서독의 주정부 I김 j'， ]l 싱 사치단체는 인력. 물까지우l ， 

재정지원 동을 통해 뉘서독의 지방행성체제 :r축을 ̂l 원 

한편 구서독의 각 지방행정기관의 연합회는 행정의 연 1상주의에 익 사 

각 지방행정기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으로서， 구농팍에 신섣인 사 

Staedte{ 중. 대도시에 해당) , Gemeinde (소도시. 읍에 해당)， Lan­

아{reise( 군에 해당)의 회원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선에서 사석­

으로부터의 행정지원을 총괄 

O 통독이 되기전 ’90년초부터 구서독측은 구동독지역의 지방행정체서1 

축을 위해 각종 형태의 행정지원을 제공 

이미 동 · 서독간 교류협력기간줌 맺어졌던 도시간 자매결띤( Stél 

edte-partnerschaft)통로를 통해 주로 초기에는 물자지원을 제 하 

’90년대 중반부터는 새로이 자문， 세미나 강사파견， 행정인력 .J}- ;! 

둥 인적지원이 증가하였고 건축자재 자동차， 사무용집기 둥 지위 

O 통독이후에는 통합조약 제 15조(“연방정부와 구서독의 주정부는 선 션 5 

개주 행정체계 확립에 행정지원함")에 따라 체셰적인 행정 서워 

행정자문탄의 조직 · 파견 

- 상주전문인력 파견 : 연방내무성븐 “ ?I 꽉파견에 보조기규”븐 ’~H. ’~2 

각각 1 억DM썩 게상 

- 구동독지역 공무원에 대한 재피육. ?-l 엽 jlr육 지원 

(ì 폭 인 연 방 공 화든if에 편 임 되 찬 -lL 동 꼭一 지 억 91 1:1 개 _\~ ~ ~- s 개 주 ( +1‘I ) 장 부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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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하고， 주 (1+1 )의 행정조직 신설을 위하여 구서독지역주와 자매결연 

을 맺어， 자매결연을 맺은 구서독의 주( 1"" ) 정부 및 연방정부와 합동 
으로 자문단을 구성， 신설주( 1+1 )에 파견， 구서독지역 주와 동일하게 

행정조직을 설치 

〈자매결연주 현황〉 

학백년 DANEMAR 

쫓펠를 

BAVERN 

찢 「조직정비위원회J (Clearingsstelle) 구성과 임무 

• ’90. 8. 29 통합조약체결 직전에 각 주정부 및 연방정부 수상은 통합 

조약 14조와 15조에 규정된 신설 5개주에 -내한 행정지원을 구체화하고， 

집행하기 위해 「조직정비위원회J (Clearingsstelle)를 내무성 산하에 설 

치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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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섬〉 

O 각 주에서는 구서독지역 주대표 1명， 신설 5개주 대표 1 명， 신설 5 

개주 주수상 선출시까지 주행정 전권위임자들로 구성 

O 연방정부측에서는 수상실장관， 내무성장관， 재무성장관， 경제성장관， 

노동 • 사회성장관으로 구성 

〈임 무〉 

O 신설 5개주의 행정체계 확립을 위한 견본적인 조직 빛 인사관과제획 

을 개발 · 작성 

O 상기 작성된 조직 및 인사관리계획에 의가 인력이 1991. 12. 31 까지 

충원되고 행정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신설 5개주에 행정지원 

O 주행정체계를 세우고 자문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연방과 주정부간 

의 행정 지원 업무조정(자문단 구성) 

O 통합조약 15조3항에 규정된 연방과 주정부의 각자 임무를 완성하고， 

그 인력을 충원하는데 있어서 행정지원업무 조정 

O 통합조약 14조에 규정한대로 과도기간동안 주정부 행정을 수행현 상능 

기관들의 임무배분과 업무지침에 관한 조정 

O 내무성 산하에 즉각 이 조직정비위원회의 설부팀플 ;IL성하고 연빙 정 ?­

와 각 주정부는 자문단을 즉각 신설 5개주에 파견 

3. 구동독 공무원 인력 감축 

O 통합조약에 따른 구동독지역 공무원 인팩 감축 71 준 

- Stasi 동 국가보위기구에 종사한 자 

- 구동독 공산당(SED) 과 대중 외팍기구에서 체제수호렐 위해 치 Jtxl 

으로 봉사한 자 

- 시민적， 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든샤제협약(’“6. 12. 19) 에 센-상￥c?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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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권에 관한 일반선언(’48. 12. 10) 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위배된 

행정 행위를 하였던 자 

- 전문적 지식의 결핍이나 개인적성의 부적합으로 업무요청에 부응하 

지 못한 자 

- 더 이상 통독후에는 행정수요가 존재하지 않아 업무할당을 받지 못 

한자 

O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자들은 과도기적 경과기간(50세이하는 6개월， 

50세이상은 9개월)동안 과거 급여의 70%를 받으며 전직 준비， 그 이 

후는 자동실직 

- 헌법재판소에 이러한 조치의 위헌여부를 제소했으나 패소 

- 과거 200만의 구동독 공무원중 140만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 추계 

O 잔류공무원중 앞으로 몇명이 정식공무원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지는 각 연방부처，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예 

산 운용의 가능 범위내에서 결정 

- 계속 근무가 확정되는 자들은 공무원법에 의한 제 자격요건이 충족 

되어야 하며， 일정한 유예기간을 갖고， 구체제와 관련된 과거경력이 

없는지， 전문지식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 

4. 공무원법(Beamten recht)등 관계법령 마련 

O 통합조약(Einigungsvertrag) 에 따라 우선 연방공무원법이 신설 5개주 

에도 도입， 각 신설 5개주는 ’92. 12. 31 까지 주 공무원법 ( Landes bea -

mtenrecht) 을 제정해야하며， 제정시까지 과도기간 동안 연방공무원볍 

의 규정과 통합조약 에서 합의된 별도 규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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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91. l. 9. 연방내무성에 의해 재정된 구동꼭 공무원줌 해고되지 않고 

인수 되는 자들에 요구되는 유예기간에 판한 규정이 선섣 5개주에도 

그대로 적용 

O 잔류 구동독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법적인 J!.용관세 

’91. 1. 1.을 기해 주요한 고용관계 세 씌 ïf 는 셔의 ~L대보 선션 5 시| 

주에도 도입하여， 과거 서독지역 iL갚기관 종사자뜰에 석용되던 서l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고용계약 관계형성 

다만 능력에 상용하는 보수체계 확립을 위해 ’91.3.5. 임균협상까 

통해 구동독지역 보수수준이 구서독지역의 60%선 유지 

5. 신설 5개주 공무원들에 대한 재교육， 직업교육 

O 능률적인 행정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해고되지 않고 연 l잉， 주， 각 시 l성 

자체 단체에 인수되는 과거 동독지역 공무원에 대한 Jll육이 필수객 

특히，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각종 전문지식 뿐반아니아， ll’ 
치국가적 질서에 대한 신념고취 둥 정선교육도 중요 

행정볍， 헌볍， 재정학， 행정학(인사， 재무관리)둥이 주요 파복 

O 현재 재교육현황은 ’90말까지 15.000명， ’91 만끼지 30， O(X)병에 대해 :、!

시 되거나 실시예정 

이와 별도로 35.000명의 체선공무원 1 ， 360명의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 실시 

특히 각 주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그 시급성음 감안하여 연 1상 

재무성에서 직접 23개 교육프로그랩괄 작성， 섣사 

O 연방정부는 신설 5개주에 대해 공무원 il[육과 관련하여 다유파 깐Pr 

지원 조치룹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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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주의 공공행정 전문학교와 연방행정청 (Bundesverwaltungsamt) 

에 더 많은 공무원 예비자를 양성 

- 연방 중앙공무원교육원 (Bundesakademie fuer Oeffentliche Ver-

waltung) 의 교육계획에 신설 5개주 공무원교육 반영 

• 특별반 운영(민주법치국가 질서와 전문지식 제고를 위함) 

6. 구서독지역 공무원 신설 5개주로 파견 · 전보 장려 조치 

O 봉급 지불상의 혜택 

- 만약 파견되는 공무원이 신설 5개주에서 현재의 직급보다 훨씬 높은 

행정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보조금(Zulage)을 

지급 

- 또한 ’91. 4. 9. 연방 내각 결의로 구동독에서 행정체 계 구축에 참여 

한 구서독 공무원들은 그 근무기간이 지속적으로 1년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연금산정시 각 근무기간에 대해 2배의 근무기간 산정을 허용 

O 이전에 따르는 생활 비용 보상(Aufwandsentschaedigung) 

- 구 서독지역으로부터 생활근거지 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91. 3. 20 연방하원의 결의 (내무성 건의)에 따라 

각 직급에 따라 매월 1， 500-2， 500DM의 지급 

O 여행경비， 별거수당 지변 

- 파견일 경우 기혼자는 한달 2번， 미혼자는 한달에 1번의 귀향에 따 

른 여행 경비와 별거수당이 지불 

O 승진에 있어서 혜택 부여 

- ’91. 4말 연방 인사위원회 (B undespersonalaussch uss) 는 구동독지역 

파견 공무원에게 경력 평정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하도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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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말까지 파견되는 공무원으로서 최소한 구동독지역에서 3년이상 

근무 하게 되는자는 경력평정시 유리한 점수부여 

- 또한 유경험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력상 더 이상 

숭진할 기회가 없는 구서독 공무원의 경우 숭진에 펼요한 선발심사， 

교육， 경력에 필요한 자격 확정둥 인사상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구동 

독지역에 전보 조치 

※ 브란텐브르크주의 경우 20-30%가 베스트팔렌주에서 파견， 특히 

고위급의 75-80%가 서독출신 공무원， 사무관급은 50 : 50, 설무 

급은 동독인으로 충원 

O 서독출신 공무원은 과도기에 법과 재정문제 담당 

- 동독인은 법과 경제에 대한 지식 · 개넘 부재 

O 퇴직한 공무원 파견 

- 이미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도 ’92말까지 한시적으 

로 구동독지역 행정체계 재건에 참여 

• 이 경우 과거 퇴직시 상웅할 직급에서 임금계약에 따랴 일정액블 

받으며 근무하게 되는데 연금신청권은 계속 보장 

• 아울러 구동독지역에서 근무한만큼 연금년도 산정에 가산( 최고 

75%까지) 

〈연방정부 각 기관의 공무원 파견 현황 (’91. 8)) 

- 국방성 (2， 399명) , 체신성( 1， 679명) , 노동성( 1， 554명) , 내무성 (H49벙) 

재무성 (582명) 연방은행 (206명)， 교통성 (146명) 등 각 부처 

총 7， 5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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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독이후 국가문서 처리 

O ’90. 4부터(동독에서 최초의 자유선거 직후) 3년간을 예상한 국가통일 

에 따른 문서이관작업이 시작 

- ’90. 12. 31까지 구동독에서 중앙집중적으로 관리되던 지방행정차원 

의 문서는 각 주 문서보존 담당기관(Landesarchi vverwal tungen)으 

로 이관 

- 총괄 주관부처인 내무성은 통독이후 통합조약 13조 2항에 따라 중앙 

연방문서 보존소(Bundesarchi v) 로 하여금 구동독 중앙국가문서보 

존소(Potsdam소재) 국가필름보존소， 군사문서보존소를 인수토록 

조치 

- 지방행정차원에서 이루어진 40-50km에 달하는 Stasi문서도 각주 

문서보존 담당기관으로 이관 

- ’91. 6. 30까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행정기관에 인수되지 못하고 

청산되는 과거 동독의 도위원회 (Raete der Bezlrke) 의 문서도 주문 

서보존 담당기관으로 이관 

o Stasi 문서처리에 관해서는 연방문서볍 (Bundesarchi vgesetz) 의 특례 

법을 만들어 처리할 방침임. 

- 현재 연방정부 전권위임자(Gauck) 가 Stasi문서 임시이용규정을 만 

들어 베를린에 사무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나， 곧 연방하원에서 열 

람 및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최종 볍령이 제정될 예정 

O 과거 공산당(SED) 의 대중외곽단체(노총， 청소년단체 동)틀의 문서도 

이들 활동이 국가업무의 중요핵심 부분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별도 

처리 

- 법률상 또단 사설상 국가업무수행과 관련되는 당과 사회단체의 분서 

-96-



를 국가 운서화하여 줌앙연방문서보존소에 이관하는 것을 쉰자보 한 

법 령 (Klarstell- Ungsgesetz) 을 n}런 증-인 . 

O 중앙연방보존소는 인력과 예산이 때폭- 늘어났으나， 과거 농판지역 출 

신자들의 선발문제와 시설의 보수가 가상 사납한 파제 

인력은 408명이 증원되었으며， 예산은 ’90년도 3천만DM에사 ’9l. :) 

천만DM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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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통독이후 제기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독일정부 기구개편 

1. 통일과 판련한 새로운 기능의 수행 

통독직전 동독지역의 재건과 동화문제를 총괄하는 「재건성」과 같은 특 

별부처 설치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나， 각 부처 업무와 중복문제가 있고 

발생문제들이 과도기적 사안들임을 감안하여 해당 각 부처내에 전담기구 

를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을 활용하여 처리키로 방침을 정한 바 있음. 

O 현재 각 부처가 통독이후 제기된 문제점과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주 

요 기능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수상실 (BK) 

• 동독지역 신설주 문제 관련 내각소위원회 운영 

• 각 주정부 주지사실과 수상실간의 업무협조 · 조정 

- 외무성 (AA) 

• 소련꾼 철수문제와 관련된 제반실무협상 

• 동독이 제3국과 맺은 외교. 영사관계， 협약처리 

- 내무성 (BMI) 

• 신설 동독지역주들의 행정체계 설립 지원 

• 동독지역 주민에 대한 정치교육 

• 양독지역 문화 · 채육분야 통합관련문제 지원 

- 볍무성 (BM]) 

• 신설 동독지역 주들의 사볍체계 설립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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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동독 공산당의 피해자들에 대한 복권 · 보상 

반법치국가적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 동 · 서 독 법 률체 계 동화 

- 재무성 (BMF) 

• 구동독지역 몰수재산권의 반환 · 보상 

• 구동독 국유기업의 사유화와 재편(신탁청활동) 

• 신설 5개주 재정지원과 통독비용 조달 

- 경제성 (BMWI) 

• 구동독지역 경제재건 및 경기부양책 실시 

• 신셜 5개주에 대한 해외투자 유치 및 기업신설 장려 

- 농림수산성 (BML) 

• 농업생산협동조합의 구조개편， 자영농 육성 

• 농업생산수단의 사유화 

- 노동 · 사회성 (BMA) 

• 구동독지역 실업대책 

• 각종 사회보장제도 동독지역 확대 실시 

- 보건성 (BMG) 

• 동독지역 의료체계 전환 

• 의료보험체계 동독지역 확대 실시 

- 교통성 (BMV) 

• 구동독지역 교통분야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 환경성 (BMU) 

• 동 · 서독간 환경보호체계 통합 

• 구동독지역 특수오염지대에 대한 특별대책 

- 국방성 (BMVT) 

• 구동독 인민꾼의 독연연방균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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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녀 · 청소년성 (BMFJ) 

• 구동꼭 청소년들의 동화문제 

• 동 · 서독간 닥태제도 통합문제 

- 가족 · 노인문 제 담당성 (BMFS) 

• 구동독지역 연금생활자 복지체계 확립 

- 체신성 (BMPT) 

• 구동독지 역 우편 · 통신분야 사회 간접 자본시 설 확충 

- 건설성 (BMBAU) 

• 구동독지역 주거현대화 및 주택경기 활성화 추진 

- 교육성 (BMBW) 

• 신설 5개주의 교육개혁 

• 공산체제 관련학과 · 연구기관 철폐 및 종사자 해고 

- 과학기술성 (BYFT) 

• 구동독지역 핵발선소 기술안전 및 방사선 보호 

- 경제협력성 (BMZ) 

• 과거 동독의 제3세 계 지원사업 인수문제 

- 공보처 (BPA) 

• 통독후 방송 · 언론 재 편 

2. 구동독지역의 연방지소 설치 

O 또한， 각 부처는 베를린에 지소(Au enstelle) 를 설치하고 각 부처 장 

관 책임하에 구동독 중앙부처의 청산(Abwicklung) 작업을 진행 

- 구동독 중앙행정 해당기관의 인력 인수여부 결정， 건물 접수 · 이 

등
 

져
L
 

- !()()-



。
-
。
.”” 
N 

t
。
，v
t
J이
 

t
i
s
-
-
-
t
i
a

‘

-
ι윤
〈
 .
1
t。E 

i 
--A

<
i‘‘
-u 

F
3
0
?
·
S
E
c
-
」

” 
ι
 

-
’-
A‘
a
￡
u
。
이
 

-
”F
。
，”
R 
N 

=-(]

---a

‘3-3i 

c
g
F
3

￡
3
a
u
I
I
 

-
，
3
-
-
b
i
-

。
F
F
a
c
.。
.
t‘
-
-
6‘
〈3 

-
c
j
E
-。-
-
A
-
며
 Cg 

m
c
I
‘
‘
￡u-
이
 

-N 

‘ 

;
-
a
a
-
b
。
이
 

”-F-
[[

N 

‘ • ,‘‘ 
‘, 
。

.
‘g￡
1
，
‘
‘
 

‘ 
1
C그
 

-
-
。Ec
e

￡
낼
 ·
￡u
-
-
-요
*
。
‘
 

·
g
i
-
-
￡
S
c
a
t
그
 1c
‘*i
‘>

.
‘
-
-
-
‘
‘

a
￡u
。
이
 

-.... R 
g 
Nn 

I s”g 

。
-
。
，”” 
N 

톨
g
』
g

∞
 -
-
。

』
a
=
-
i
i
를
·
g훌
윌
。
k
 

• 

“-

m
。

[
5 

=
-
。1
i

gt 

I 
t ,.‘ 
‘>

-,
a 
·@ 

￡
u
a
 

t 

‘ 
훌훌 ., c 
DI ., . I 

-6 ~ Z I 
JL3 z I 

-
-
-
。

>-

@
。[
N

m
t
g”
권
-
-
-
〈
~
a
t
-
-
-

‘

-
J
·톨
 

” 
= 
N 

·
l
a
g
B。
이
 

，
。RR 

m 
c 
。. 
。

z

N 

= 
N 

‘ D 

‘ @ 

-6 ...; 
õ~ 
"'~ 

n 
[“ 

z 
z 
-

c

。

-
-
-
t
3
r
‘
그
 
C 

ι
 r
。

1〉
-

-
‘
-
a‘
。
f

。
이
 -

-= 
N 

。
。[
N

-
N 

----c .‘ 
!‘ ” gc 
3 

m
』
。”

i i·
>

z 
z 

，
。-N 

c 

‘ .D 
。

。、-- 그 !.' 0 
.D 

‘ ε ? 。
..... ’ u ~ 

。 ‘ .nCL. 

-nQ 

·“ 
-
。
，
-N 

·c 

。
。i 

ι 

.D 。
ι 

l 0\-;' 
.r. ~ 
u 
” 。
이工 

∞
@
 
nR 

c 
c 

。

쥔
윈
」
 

a c 
3 

j c ‘ = 
。
c
。
i‘ 
‘
-
ι
 

---a 
·a 

￡
 
“ 
。
이
 

” 
-N 

「!
l
!

，
-
-
-
’

i

’
-
-
­

@ 
@ 

n 
N 

5-e 

9ai 

-
-
。L
u
Z
O

c

‘
-
-
-
-
￡

c

‘
，
 
----gc 

。
-
。c
。
‘
‘
‘
ι
 

SN 

-N 

-
-
-
a‘
@
￡u。
이
 

@@ 

·R 

‘
‘
;
그
￡u이
 -(]

’
그
 。
I

I
ι
-
-‘
I
 
c ‘ 
m ‘--ac 

o-oc 

。
”
‘
‘
ι
 

。
N
-N 

• ‘-a ‘ 
a
i
u。이
 

--nN 

c 
- q 
‘ -.D 2 .c. ‘ ;. '1 
~ - ‘ 
용 。 。

m ‘ 。- ~ ‘n U L‘ 

F 

-N 

」

F‘ (
C‘
E
E
g
@
m

‘
￡
。g
NE 
--=* 

t
‘
a
。
@
-
-
‘
‘
‘

g-ai--

‘‘‘ 
m=1 

0000 
.N .., 0 - .., • 

얻 ” -.., -o .... ,­
。

t 
t 
g 
E = ‘ 
훌
 

-*‘ 
• ‘ -‘‘ 
a 
-g 

』
-
-
』
” 
N 

m@ 

M” 

i 

￡u
 
@ 

』
α
 다
 그 룰
 

』@i 

‘ @ 

닐
 

-
호
∞
 
”
@1 

@
=
@
i
얻
』
@
힘
그
〈
 

(
서-
K
 뭔
마
록
」
 해뀐
)
 

〕F
I
Q
-
m
」
@
j그
m
I
。
·
#
m
m
·
I
m
뻐
」
(
〕
 

z 
z 

@ 
-RR 

E 
1 ‘ -c --·@ 
@ ‘ 

- !O I -



3. 통일과 관련한 부처기구의 개편 

O 통독과정과 통일이후에 통합관련 주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상실， 

내무성， 법무성의 세부기구개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수상실 I : 통독관련 기 구 축소 

〈통독이전〉 

- Abt. 2( 외교. 안보. 통일정책담당실) 밑에 Ar bei tsstab Deutsch­

landpolitik ( 통 일 정 책 담당관실 ) 

- 국장급(Min， Dirig) 이 담당관이며， 3개과로 구성 

- Ref. 221 : 상주대표부 관할， 내독관계중 환경， 연구. 언론분야， 

베를린문제 담당 

Ref. 222: 내독관계중 사법. 교통. 가족상봉분야 담당 

Ref. 223: 내독관계중 경제. 문화분야 담당 

〈통독이후〉 

- Abt. l( 국내. 법률문제담당실)로 이관되고 그 밑에 신설 5개주문제 

담당관실 (Gruppe 4) 설치 

- 국장급 담당관 밑에 2개과로 구성 

국장(Min， Dirig) : Herr Sterm 

Ref. 141 : 통합조약 및 신설 5개주 문제 담당 

( 담당자 : Germelmann과장) 

Ref. 142: 베를련에 소재하며 본과의 연락기능， 구동독 수상실의 

기구청산작업담당(담당자 : Permantier과장) 

- 동독지역 신설 5개주 문제 관련 내각소위원회 (Kabinettausschu 

Neue Bundeslander) 구성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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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부처 

내무， 법무， 재무， 경제， 농수산 노동 가족， 청소년， 보건， 

교통，환경，체신， 건설， 과기， 교육 

수상실 장관 주재로 사안발생시 수시회의률 개최하며， 필요시 각 

주정부 주지사실 장관들과 공동회의 개최 

| 내무성 I : 통독이후 내독관계성 인력홉수 기구확대 

〈통독이전〉 

- Abt. G( 국내기본정책담당실) 밑에 Arbeitsstab innerdeutsche 

Bezieh ungen (내독관계담당관실)올 두고， 동독과의 통합조약( Eni-

nigungsvertrag) 협상올 주도 

- Abt. SM(스포츠 · 언론관계담당실)의 2개과가 내독간의 푼제를 

다룸. 

[~e~. ~~~: 내독간 체육교류 
Ref. SMl : 내독간 언론분야교류 

〈통독이후〉 

- 구동독지역의 재건문제와 관련，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 

정지원과 자문역할을 수행하도록 과거 내독관계성 인력을 홉수하여 

Arbeitsstab 1εue Lander(동독지역 신설주 재캔 자문단)이라는 ?! 

담기구를 설치 

- 이 자문단은 전내독관계성 차관이었던 Dr. Preisnitz가 내무성 차관 

으로서 단장이 되고 그 밑에 1명의 차관보 (Dr. Schmid: 천내판관 

계성 베를린문제 담당차관보)와 5개 분과로 구성 

- 각 분과에는 과거 내독관계성 잔류직원이 나뉘어 배속되며， 각 분파 

는 동독지역 1 개주 및 특정 행정분야에 대해 자분역한 수행( 판 -i?}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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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국장) 

1 1분과 : 작센안할트주 및 재정 · 투자문제 (Rosen) 

2분과 : 튀 링 겐주 및 공보 · 홍보문제 (Bitz) 

3분과 : 작센주 및 고용창출조치문제 (Pochlc) 

4분과 : 브란덴부르그주 및 인사행정문제 (Stuberrauch) 

5분과 : 메클렌부르그포어퍼머론주 및 소유권 문제 (Plewa) 

- 아울러 기존 조직중 Abt. G의 기능을 보강， 내무행정과 정치교육담 

당을 담당토록 Unt. Abt. G II (정치교육 · 동구문제연구담당국)을 

신설 

Ref. G II 1: 일반내무행정， 정치교육문제 기본정책담당 

( 담당자 : VJïtzlau과장) 

Ref. G II 4: 정치교육 동구연구담당 

( 담당자 : Leonhardt과장) 

Ref. G II 5: 통독과 관련한 정치교육담당 

L~r ~rr ，，~담당자 : 삐과장) 
Ref. G II 6: 통독과 관련한 연구담당 

( 담당자 : Stute과장) 

- Abt. K(문화담당실)을 기존의 Abt. VT(실향민문제담당실)로부터 

분리하고， 동서독 지역간 문화분야에 있어서 이질성 해소문제를 전 

담하는 2개과를 신설 

( 담당자 : Dr. Ackermann과장) 

5: 신설 5개주의 문화시설확충 문제담당 

( 담당자 .: Stiernke 과장) 

- Abt. VT( 설향민문제담당설)은 계속 존속하면서 동구지역으로부터 

이주하는 독일민족에 대한 문제를 탐당 

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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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화분야의 분담 후유증 해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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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푸성 I : 구체제 청산관련 기구 확대 

〈통독이전〉 

- 통독 1년전부터 사법 · 법률체계 봉합순비를 위해 Abt. Offentliches 

Recht( 공법 담당실 ) 산하에 Arbeitsgruppε lnnerdeutsche Beziehu­

ngen( 내독관계담당 taskforce) 을 섣치 

• 이 기구는 과장급(MR) 이 팀장이 되고 그 밑에 9명의 i검률젠렌-가 

로 구성됨(담당자 : Dr. Viehmann과장). 

〈통독이후〉 

- 기존의 Abt. 2( 형법담당실)， Abt. 3( 민볍담당실)， Abt. 4( 공밴담당 

실)에서 각각 동. 서독간의 볍률체계통합의 문제를 담당하면서 

- 구동독체제하의 피해자에 대한 복권 · 보상문제를 다루논 Abt. 

Rehabili t -ierung (복권 · 보상문제담당실)을 선셜 

- 이 신설실은 8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개과가 베를련에 소재함. 

I Ref. 5. 1 : 기본정책 및 구속자 지원 보상문제 담당 

(담당자 : Dr. Eberbach과장) 

Ref. 5. 2 : 직업상 받은 피해 복권. 보상문제 담당 

(담당자 : Lehmann과장) 

Ref. 5. 3 :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에 의한 피해 꽉권 · 보상분-제 단당 

( 담당자 : Sturmhofel과장) 

Ref. 5. 4 : 형사처벌에 의한 피해 꽉권. 보상문제 답당 

( 담당자 : Bruns과장) 

Ref. 5. 5 : 미해결 재산권문제 담당 ( 1 ) 

( 탐당자 : Fleberg과장) 

Re f. 5. 6 : 미해겸. 재산궈문제 닦당( n ) 
Re f. S. 7---R: 베륜리 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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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방정부의 개펀 

O 개편현황 

통일이전 : 17개 부 

통일이후 : 19개 부 

[ 폐지( 1) : 연방내독부 

신설 (3) : 연방가족노인부， 연방여성청소년부， 

O 현행 연방정부 조직(’91. 2. 1 현재) 

Bundesminister des Auswartigen ( 외 무부 ) 

Bundesminister des Innern( 연방내무부) 

B undesminister des J ustiz ( 연방법 무부) 

Bundesminister des Finanzen (연방재무부) 

Bundesminister fur Wirtschaft ( 연 방경 제 부 ) 

Bundesminister fur Erna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연방농림식량부) 

Bundesminister der Verteidigung( 연방국방부) 

수상실 국무부 

Bundesminister fur Familie und Senioren ( 연방가족노인 부) 

Bundesminister fur Frauen und J ugend (연방여성청소년부) 

Bundesminister fur Gesundheit ( 연방보건부) 

Bundesminister fur Verkehr( 연방교통부) 

- Bundesminister fu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 연 방환경 부 ) 

Bundesminister fur Post und Telekommunikation( 연방체신부) 

- Bundesminister fur Raumordnung, 

Bauwesen und Stadtebau( 연 방 건 설 부 ) 

- Bundesminister fur Forschung und Technologie ( 연방연구기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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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ndesminister fur Bildung und Wissenschaft ( 연방교육학술부 ) 

- Bundesminister fur WÏrtschaft1iche 

Zusammenarbeit( 연 방경 제 협 력 부 ) 

- Bundesminister fur Besondere Aufgaben und Chef des 

Bundeskanzleramtes ( 수상실 국무부 ) 

5. 신설 5개주(州) 정부조직 

O 신설 5개주(州) 정부의 조직은 구서독주(州) 정부와 동일 

〈지방행정의 기본적인 구조〉 

직할 주행정 자치단체에 있어 주의 일원으로서 

지방정부에 의한 행정체계 

주정부단위 1 ;I- 정 -님「 각 1 닙-
-

U 하부관청 U 
정부구역단위 구 역 정 닙 장 관 I 

U 하부관청 U ;합법적인 

직할 :감도 
ï 

、/

군 단 위 「→ 군 
/ι / 군명의회 -r 

지 방 정 부 직접·간접선거 U 하부관청 ; 합법적인 
도
 「

감
 

, • , . v 

~ r 시 장 / 시의회 
기초자치단체단외 

적접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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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 및 주정부 관계도표 

l 연 방 대 통 령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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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구동독 공무원 대책 

1. 실직 공무원의 생활대책 

O 통합에 따른 해체 · 축소조치에 해당되어 섣직상태 (Ruhestand) 로 단이 

가는 공무원들은 대기급료(Wartegeld) 청구권을 보유 

- 그 액수는 과거(통합전) 6개월간 지불되었던 평칸납여의 709i에 해당 

- 50셰이하의 공무원의 경우는 6개월간， 50세이상의 공무왼의 경우는-

9개월간 지불 

- 실직과 동시에 이들은 각지역별 노동청에 실업신고 

- 이때 이들은-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위한-직업전환교육둥의 일반조 

치 피적용 신고가능 

- 이들중 상기 대기급료 지불기간까지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붓한 사 

들은 자동적으로 실업처리 

2. 공무원 재임용 

O 각 부처가 동독 공무원들을 몇명을 인수하느냐 하는 분제는 아직 tJ]정 

- 실무자급 공무원들은 계속 근무를 원하는 경우 적어도 3년간의 사보 

기간(각 부처마다 기간이 다를 수 있음)을 가쳐야 함. 

O 일단 시보기간을 설정하여 근무대기하도록 한 것은 아마도 대량해고에 

따른 정치적인 부담(선거를 의식하고 있는지도 모릅)을 피하고， 아직 

통독으로 어느정도의 행정수요가 발생할지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정확 

히 판단하고 있지 못함에 기인 

- 동독 공무원듬의 통일독임에서 작업공무원으로서 제속 간부여}!’-뉴 

각 부처장 관할로 향후 3년이내에 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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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보기간중 다음 사항에 해당되면 재임용에서 탈락 

「 특별해고 사유대상자 : 과거 인도주의와 법치국가적 기본원칙에 위 

배된 행정행위 집행에 종사자， Stasi (국가 

보안부)를 위해 활동했던 경력이 있는자 

적법해고 사유대상자 : 전문적 지식의 결핍이나 개인적성의 부적합 

으로 업무요청에 부웅하지 못한자， 더 이상 

통독후에는 행정수요가 존재치 않아 업무할 

당을 받지 못할자 지금까지 존재하던 업무 

부서가 대체기관으로 이전되지 않은채 해체 

될 기관에 종사하는자. 

- 전입되는 공무원들의 급료지불 문제 

• 동독 행정기관으로부터 연방정부기관 및 주정부기관에 재임용 전 

입되는 자들은 “계약체결 쌍방간에 합의가 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서독의 공무원에 대한 기존 근로조건들-급료， 근무시간， 휴가­

에 관한 규정이 적용 

-110-



v. 구동독지역의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문제점 

O 구동독지역 Gemeinde중 거의 절반이 현재 500명 미만의 주띤밖에 없으 

며 인구 6， 200만명의 구서독지역의 그와 갇은 규모의 Gemeinde의 

총 8,5067ß 의 1/5에 불과. 

L 

仁
A 
T 

O 신설 5개주(인구 1.500만명 )에 있는 7.5637H 의 Gemeinde와 비교할때 그 

보다 인구가 180만명이나 더 많은 구서독지역의 NRW주에는 3967~ 의 

Gemeinde가 존재. 

- 축소 통폐합에 따른 정치적 문제 대두 

O 동독의 경우 공무원이 너무 많고 교육에 문제가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 

결여 

- 공무수행의 목적과 방향의 상이함에서 오는 문제 

- 동독공무원의 약 80% 감원 필요(실업 또는 부적웅문제 야가) 

- 능력 및 주민의 신뢰부족 

O 새로운 행정조직 · 절차가 필요하나 이에 대한 이해가 첸혀 없는 -iη，ι 원 

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어려움 

- 특히 법과 재정문제에 대한 지석 결여 

O 연방 · 주정부 · 지방자치정부의 행정요원의 분포가 동 · 서목과 상이 

- 동독 공무원은 중앙집중식， 따라서 주나 지방정부쿄 첸꾀 훈편l 요( 상부) 

서 근무자가 하부부서 끈무) 

o 15개 도단위가 5개 주로 통폐합되는데 따찬 정치적 싣-제 발생 

- 폐지되는 지역주낀의 반발 

- 지역간 감둥 유밤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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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직과 과제의 상이에 따른 문제 

- 동독에 없았던 재정， 조세업무 설치 필요 

- 새로운 과제로 인한 새로운 요원 양성(요원 양성， 재교육 필요) 

- 새로운 행정환경에 따른 이해부족 및 적응문제가 심각하게 대두 

※ 동독이 익숙치 못한 연방제로 인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서는 향후 

5-10년 소요 예상 

O 재정수입 미약， 연방정부 보조금으로 충당 

O 과도기간중 불필요하고 해고되어야 할 공무원도 행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불가피하게 잔류시켜야 하는 문제 

O 동 · 서독 공무원의 임금격차로 인한 문제 

- 그러나 통합후 동독공무원의 임금 상승으로 불만은 크지 않음 

※ 서독의 1/3 수준에서 현재는 2/3수준으로 상승， 1994년까지 균형 

달성 

O 구동독 공무원의 법에 따른 자율성 부족， 명령에만 복종하는 관습. 태도 

견지 

0 파견 공무원의 생활환경 열악으로 인한 문제 발생 

O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 

- 의사 · 목사 · 기사 · 과학자 등이 피선됨에 따른 행정의 전문성 문제 

-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극히 제한 

~ 서독언의 생각보다 더 큰 여러가지 문제 대두， 특히 중요한 행정체제 

통합문제가 의외로 크고 어렵다는 사실 인식 공유(체제의 차이가 너무 

컸다는현실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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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통합전 서독과 동독의 경찰제도 현황 

1. 서독의 경찰제도 

O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주정부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기본법 제30조) 

O 다만， 전국적 사항， 긴급사태 둥을 대비하여 제한된 범위내에서 

정부의 경찰권을 인정(기본볍 져187조 제 1 항 등) 

가. 연방경찰 

1) 국경수비대 (Bundesgrenzschutzpolizei) 

O 국경감시， 밀입국자 방지 및 여권통제 

O 연방헌법기관과 외국공관 보호 및 대테러 업무 

O 대규모 사고 및 자연재해 발생시 주경찰 지쉰 둥 

2) 연방헌법 보호국( Verfssungsschutz) 

O 극좌， 극우단체와 인물 감시 

연망 

O 간첩 동 연방의 안위를 해하는 범죄에 대한 정봐의 수집파 분 A-i 

O 주정부 현볍보호국 업무 협조， 지원 

3) 연방범죄수사국(Bundeskriminialamt) 

O 국제적， 조직적 불법무기 · 탄약 · 폭발불파 따약듀， 위조화폐 능-

수사활동 

O 요인경호， 외국파의 수사협조， 경참 전산엽우 

0 주경찰의 수사합동에 대한 상비 · 인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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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경찰 

1 ) 조 직 

O 주를 국가로 하는 국가경찰체제 원칙 

* 브레벤주 경찰의 경우 자치제 경찰 가미 
O 주 내무부소속의 경찰국을 정점으로 하여 지역별 경찰서 설치 

。 주별로 별도의 경찰법을 가지고 내무부장관에게 경찰권 행정법을 

위한 규칙제정권 부여 

2) 주경찰의 종류 

O 치안(보안) 경찰(Schutzpolizei) 

- 범죄예방을 위한 기동 및 도보순찰 

- 교통위반 단속， 사고.의 처리 

- 기타 전문경찰분야를 제외한 일반적 고유경찰의 업무 

。 수사 경 찰 (Kriminalpolizei) 

- 각종 범죄의 수사와 예방활동 

- 치안(보안)경찰이 인지한 사건의 처리 동 

O 기 동 경 찰 (Bereischaftspolizei) 

- 불볍시위진압 및 각종행사의 경비업무 

- 대형사고 및 자연재해등의 처리업무 지원 

- 국가비상사태， 중대한 자연재해 둥에 대한 다른 주의 경찰지원 둥 

O 수상경 찰( Wasserschutzp이izei) 

- 해난사고의 조사 및 예방 

- 내수면 및 해양환경오염의 방지 및 단속 

- 기타 주정부와 연방정부로 부터 위임된 업무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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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독의 경찰제도 

’45년 소련군정청에 의해 설립된 이래 고유의 경찰업무 외에 사회주 

의 혁명수행과 SED(동독공산당) 권력지배체제 확립의 충실한 도-규로 

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조직체제 유지 

가. 중앙경찰 

1) 내무부 소속의 경찰본부 설치 

2) 지방경찰에 대한 강력한 명령권과 지휘， 감독권 행사 

나. 지방경찰 

1) 15개 시도 및 229개 시 ·군지역에 147H 관구강찰국과 218개 강찬사 

설치 

2) 소방 · 구치소관리 업무가 경찰기능에 포함됨 

* 국경수비업무는 군에서 담당하고， 국경통관업무는 경찰에서 판장 

3) 경찰의 종류 

O 치안(보안)경찰 : 서독주의 치안경찰파 동일한 기늠 수행 

O 수사경찰 : 서독주의 수사경찰과 동인한 가늠 수행 

O 교통경찰 : 교통위반단속， 사고의 처리 

O 여권 · 주민둥록경찰(Pass-und meldewesen) . 동관업무 !쇠 주민똥-

제업무 수행 

O 수송경찰(Transportpol izei ) 첼도 1심 고속도쿄상의 경참임 1，[ 수행 

O 기타 공장， 주요 시션);-호， 기농타꺼상깐 -E- 이 있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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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si (국가보안부 : 비밀경찰) 제도〉 

경찰조직은 아니나 다른 대부분 공산국가와 마찬가지로 동독의 사회 

주의 체제유지와 공산당 일당독재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주민 감시조 

직으로 비밀경찰제도를 운영. 

O 조 직 

- 행정부 내의 독립된 중앙기관으로 설치 

O 구 성 

- 공식조직원 : 약 8만명 (정확한 인원확인 못함) 

- 비공식조직원 : 교사， 법관， 검사， 경찰， 학생， 근로자 동 각계각 

충의 2십만명으로 추정 

* 통합후 공무원 재임용과정에서 심사한 결과 상당수의 교사 및 
경찰관과 48%의 판사， 62%의 검사가 Stasi에 종사하였거나 

협조한 것으로 판명 

O 주임무 : 주민신상 정탐 

* 병 렬할 경우 200km에 달하는 Stasi의 비밀문서 발견， ’92. 1. 1부 

터 일반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입볍조치(’91. 11. 14 연방하원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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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활전 서독경찰과 동독경찰의 제도 비교표 

으=-

「국가경찰」 j 

중앙기관:내무부소속 J 

지방기관:중앙경찰본 1 

1 0" 

소속 「국경수비 i 。

「헌법보호국J， r범죄수사국」 ! 
。

동 .s=­
ï 서 

주정부 중심 「국가경찰」 앙집권적 

。 연방경찰 : 내무성 직 

경찰본부」설치 「대 J， 

;ζ 
~ 

설치 

。 주경찰 : 주 내무부소속으로 「경찰 j 부 소속의 관구경찰-놔 

과 그 밑에 경찰서 설 1 밑에 지역별 경찰 국」을 두고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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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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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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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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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설치 

공공의 안녕과 법치행정에 입각하고 기 사 느
。
 확립 D권력지배체제 SE 경찰 위한 일반적 사회질서유지를 

기 위한 도구로서의 기능 수행 

행
 짜

 
센
 

• 

願
우
 

따
써
 

느
。
 。。 201， 892명 력 인 

수사경찰: 치안， · 연방경찰 : 25,946 

73 에O (국경수비대 20,000, 

이론교육후 1 년간 섣무설습 당의 

임 

!육 

수송경찰 : 8,000 범죄수사국 둥 6,000) 

기타 시설보호 뚱 : · 주경찰 : 175,946 

15.000 수사 24,000, ( 치안 120,000, 

기타 8,000 기동대 24,000, 

* 인구 : 1, 750깐 I경 * 인구 : 6， 150만명 

추천에 경첼 의해 

용， 4주정도의 

1년간 신임교육 

기 샌-jlr 

심사 

교육， 6개월 이론 재교육 

션치 * 주별 경찰학교 
jl! 육 111 이 수 사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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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양독경찰 통합과정 

1. 통합전 양독경찰의 교류 

가. ’89년 동독변혁 이전 

1) 사회 각분야에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교류를 하여 온데에 반해 경찰 

간의 교류는 전무 

2) 80년대 후반 집단이주(난민)가 시작되어 경비업무 등에 경찰 참여 

나. 통독과도정 부기 ( ’89. 11- ’90. 9) 

1) 장벽의 개방으로 양독주민의 자유왕래 실현에 따른 치안문제 발생， 

부분적 · 개별적 접촉 시작 

2) ’89. 12. 15 연방범죄수사국(BKA) 에서 동독지역의 경찰지원분야 조 

사， 내무성에 보고 

3) ’90. 7. 1 양독 경찰협력협정 체결 

O 국경개방 이용범죄 양독경찰 공동 대처 

。 상호간 범죄자 신원파악 협조 

O 동독거주 외국인 신병보호 

O 양독 경계지역의 검문철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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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찰통합(’90. 10. 3) 

。 구동독지역 연방가입 신설 5개주의 행정체계 구축파 병행하여 경찰 

통합추진 

O 동독의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체제를 신설된 주정부 중심의 경찬체제로 

개편하는 과정임 

가. 경찰조직 통합 

1) 연방경찰 

O 체코， 폴란드 둥 동독과의 국경지역에 연방국경수비대 창설 배치 

O 연방 헌법보호국 및 범죄수사국의 권한이 신셀 5주까지 확장 적용 

O 구동독 내무부 경찰본부 해체 

2) 주경찰 

O 신설 주별 경찰법 새로 제정 

O 주 내무부에 경찰국을 셜치하고 과거 동독의 관구경찰국올 폐지 

O 관구경찰국 산하 경찰서를 주정부 내무부경찰국 소속의 경찰서로 

개편 

O 경찰의 기능을 서독경찰체제로 일원화 

나. 경찰 인적(공무원) 통합 

1) 과거 동독경찰관의 감원， 정비 

O 경찰 고위직 출신으로 행정능력보다 정치적 선념이 강하고， 

당의 노선에 적극 충성한 자(대령급 이상은 천원 해고조치) 

o Stasi( 비밀 경 찰)에 협조한 자 
0 부인 의사에 의해 사표 또뉴 재인용에 용하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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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독경찰 인력 96， 000명을 50， 000명 선으로 조정 작업중 

- 서독지역의 경우 주경찰간 협의에 의하여 주별 경찰인력은 경 

찰관 1인당 주민부담을 40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결정， 동독 

지역의 인구감안시 경찰인력 5만명 수준으로 조정 필요(동독 

주민 1， 750만명 기준시 경찰 1인당 주민부담 350만명) 

2) 과거 동독경찰관 재임용 

O 직위가 요구하는 전문지식과 자격을 갖춘 자 

O 인권에 관한 유엔규약과 일반선언(’48. 12. 10) 에 포함된 기본원칙 

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던 자 

O ’89. 11. 9 장벽 개방이전 SED 당원 또는 그 외곽단체의 구성원으 

로 활동하였으나 심사결과 공산주의 체제와 인연을 끊었다고 인정 

된자 

3) 서독경찰관 신설 5주 전보， 파견 

O 경찰행정 및 조직체계 구축을 위해 상주전문가 전보 또는 파견조치 

- 고위직의 경우 동독신설주 경찰의 70-80% 

- 중간간부(경정급) 이상의 경우 약 50% 서독경찰 배치 

O 퇴직경찰관중 경찰행정 자문관으로 파견 

- 신설주의 요청이 있을 경우 

- 정치적， 경제적 한계를 벗어난 비현실적 자문을 하지 않을 것과 

- 행정행위의 결정권행사에 관여하지 않을 것 둥을 요건으로 하여 

계약 체결 

O 전보 · 파견 장려조치 실시 

- 승진 기회 부여 

• 기본볍 제33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능력위주.J{ 1εistung­

sprinzip) 승진제를 동독 행정체계 확립을 위해 특별히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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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되는 자에 한에 예외 인정(장려 유인책으로 ’9l. 4 연방 

인사위원회 의결) 

• ’91년 말까지 파견 · 전보되는 공무원으로서 최소한 3년이상 

동독지역에서 근무할 자는 근무성적 평점시 가점 부여 

- 봉급상 혜택 

• 서독지역에서 보다 높은 직급수행시는 상웅하는 보조금 지급 

• 1년이상 근무자는 연금산정시 근무기간의 2배 산정 

- 이주 비용 

• 생활근거지 이전에 따른 비용올 직급에 따라 1, 500 -- 2. 500DM 

일시금으로 지급 

* ’91. 3. 20 내무성 건의， 연방하원 의 결 

- 여행경비， 별거수당 둥 지급 

• 미이주자의 경우 기혼자는 월 2회 미혼자는 월 1회 인정 

다. 경찰제도 · 교육 둥 통합 

1) 경찰관련 법령을 서독체제로 전환 

2) 통합조약에 따라 경찰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주공무원법 제정(’띤. 

12. 31까지 ) 

3) 구동독경찰에 대한 주민의 불신감을 감안， 복장 · 계급장 둥 변경 추낀 

4) 새로운 사회체제에 적웅하고 경찰관의 적젤한 업무집행 능략을 고양 

하기 위해 재임용 동독경찰관 교육 설시 

O 교육과목 

- 기본교육 : 행정볍， 기본볍， 행정화， 형사밴 동 

- 전분 JII육 : 볍집행의 절차， 경첼활동-의 지침， 분야변 }-lf，?-jlr 육-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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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교육방법 

- 단 기 

• 신설주 현지에서 서독에 파견， 서독경찰에 의하여 실시 

• 서독지역 자매주의 경찰학교 · 경찰기관에 파견하여 이론 및 

실무교육 실시 (4주--3개월) 

• 고위급은 연방경찰아카데미에 입교(1--2주) 

- 장 기 

• 신규공개채용으로 서독경찰 교육제도(신임 2년 6월)에 입각한 

교육실시로 동독경찰 재구성 

라. 경찰물적(비용， 시설， 장비， 통신) 통합 

1) 신설주 경찰조직 지원을 위한 서독 각 주와의 자매결연 추진， 물적 

(인적지원 포함) 지원사업 전개 

2) 파견 · 전보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통일 

기금중) 

3) 경찰기관을 둘 건물 및 시설물 · 장비 · 경찰통신망 둥은 구동독의 경 

찰기관 건물 및 장비 둥을 최대로 활용토록 하되， 노후장비 둥은 연 

방 및 자매주에서 지원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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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매결연 현황(모든 행정분야 적용) > 

신 설 -;4「

MECKLENBURG -

VORPOMMERN주 

BRANDENBURG주 

SACHSEN - ANHAL T주 

THURINGEN주 

‘ 

SACHSEN주 

[ 서 독 지 
------ …‘•-----

역 :x. , 
CHLESW1 G - HO LSTEIN주 

| NIEDERSACHSEN 

HESSEN주 

BAYERN주 

RHEIMLA1\JD주 

BADEN - WURTTE 

| BAYERN주 
-•------- -------“ 

TFALEN주 

TFALEN주: 

MBERG주 

1 

---••• -, 

* 통합조약 15조 : 연방정부와 구서독 주정부는 신셜주 행정체계 확립올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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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경찰통합의 문제점과 교훈 

1. 문제점 

- 동독지역 신설 5개주의 치안상황 악화 -

가. 새로운 범죄의 발생 

1)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각종 소비재의 공급은 급증하였으나， 

구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어 불만 고조 및 절도범죄 둥 다발 

2) 서구범죄인의 동독지역 진출과 각종 광고， 언론매체의 개방으로 마 

약， 탈세， 사기， 차량절도， 은행털이 동 서방범죄 태동 

나. 과도기적 청소년 저 항문제 등 발생 

1) 정치적 행정력의 공백에 대한 저항과 과거 각종 청소년 소속단체의 

해체에 따른 가치관 혼동으로 심리적 허탈상태를 초래， 방황 및 범 

죄 가담 

2) 청소년 실업의 증가와 새로운 체제에 적응할 교육훈련 부족， 서독에 

대한 상대적 빈곤감， 기존 청소년 지도층의 몰락 동에 기인하여 극 

우적 사고발생， 외국인 적대 및 테러행위 둥으로 발산 

다. 새로운 경찰의 조직기반 불충분 

1) 과거 동독경찰의 약 50% 해고후 신경찰 조직체계 구축중 

2)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찰조직에서 주경찰로의 전환에 따른 과도기적 

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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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임용경찰의 경우 신분보장에 대한 불안감으보 우기력화 현상 표출 

4) 동독경찰의 시설， 장비(특히 순찰차량， 통신망 둥)의 노후화로 원활 

한 치안활동 곤란 

5) 서독지역에서 전보 또는 파견되어 온 경찰에 대한 동독 재임용경찰 

패자로서의 심리적 갈둥 존재 

라. 동독출신 재임 용경찰의 교육훈련 부족 

1) 새로운 체제에 대한 적용능력 미홉 

2) 새로운 범죄둥 변화된 치안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직무집행능력 

미비 

3) 과거 동독경찰의 불충분한 교육실시로 볍률집행에 대한 전푼지식파 

실무적 기술 결여 

마. 신경찰에 대한 주민 불신감 상존 

1) 정치성을 띠고 체제수호와 일당독재확립의 도뉘로 주민을 감시， 탄 

압했던 신경찰에 재임용된데 대한 주민불만 팽배 

2) 법치행정의 자율적인 직무집행능력 부족에 대한 주민불신 

3) 과거 동독체제 때보다 치안상항이 악화된데 대한 볼안감 둥으로 선 

경찰에 대한 주민불신감 상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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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 -
훈
 

통일독일의 경찰통합상 문제점은 대부분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판단되 

어지나， 이를 남북통합대비에 적용할 때 사회주의 가치체계의 붕괴에 

따른 혼동이 치안문제화로 연결되지 않도록 각 분야별 면밀한 연구와 

대책수립이 요청되고， 

특히 경찰분야의 경우는 통합후 국민으로 부터 확고한 신뢰회복을 위 

하여 

- 교육훈련의 강화로 엄정한 법집행자세 확립과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 적절한 치안역량을 배양， 통합시 예상되는 일시적 혼란을 조기에 스
님
 

A 
T 

토록 

- 경찰 각 기능별 방안강구와 치밀한 대비책의 사전수립이 요청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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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구동독지역 농업현황 

1. 농업생산협동조합의 구조개편 현황 및 문제점 

가.농업인구 

O 구동독지역의 토지단위면적당 노동력 투입은 구서독의 2배 

O 경쟁력있는 농업육성을 위한 과정에서 농업인구의 격감 

- 1989.9. 약 85만명 • ’91. 9. 45만명 으로 감소 

O 감소된 농업인구의 이동현활 

- 타직종으로 전환 : 10만명 

- 조기은퇴 :9만명 

- 과도기적 연금대상 : 3만명 

- 연금수혜대상 : 3만명 

- 실 업 자 : 10만명 

- 직업전환 훈련중 :3-5만명 

O 구동독지역의 농업은 최끈 기술수준과 농업뉘조 감안시 약 20 1깐병 

정도만이 농업생산에 펼요할 것으로 예상 

- 농업부문의 설업자 중가예상 

- 1992년초에는 약 25만명의 농업부문 설업자가 발생할 것으로 첸방 

- 구동독지역중 맥클렌부르그-헤어포머른주와 부란데브르크주-능- 농 

업의 취업기회가 제한된 지역에서 문제의 섬각성이 큼. 

나. 농업생산협동조합(LPGs : Landwirtschlaftlichen Produktionsgenossen­

schafts)의 구조개편 현황 및 문제점 

O 약 4， 500여개의 농엽생산협동조합이 ’90.7.1 현재 약 1 /~반 낚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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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 .Q.. 
Mp. 

- 약 1/7은 청산정리 

- 약 1/2은 기업농둥 다른 법인체형태로 전환 

〈구동독지역 농업생산협동조합의 개편현황〉 

총농경지중 
끼~‘ (%) 

비율 (%) 

O 개별농가 9,170 7l.0 11.5 

-전업농 4,890 37.9 10.0 

-겸업농 4,280 33.1 1.5 

。 유한공사 160 l.2 2.6 
i 

。 합자회사 550 4.3 11.8 

。 등록된협동조합 750 5.8 15.5 

O 농업생산협동조합 1,640 12.7 50.8 

。 기타* 650 5.0 7.8 

계 12,290 100.0 100.0 

* 정리대상 LPGs 

- 자영농의 증가추세 : 약 9， 000개이상의 농가 

• 총 농경 지 의 약 12% 경 작 

평균영농규모 

(ha) 

125 

2l.5 

987 

1,303 

1,256 

1,883 

729 

• 이들중 53%는 전업농이며 농가규모는 125ha로써 구서독지역보 

다 큼(구서독 약 19ha) 

- 현재 남아있는 농업생산협동조합의 절반정도는 인수법인을 찾지 

못하고 정리될 것으로 전망 

• 농업적웅법에 의하면 1991. 12. 31 까지 새로운 자영농， 기업농 또 

는 둥록된 협동조합둥도 구조전환토록 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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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대상 농업생산협동조합은 과다부채， 생산성저조(농지의 황폐 

화둥 사유) , 환경문제가 있는 조합동임. 

o LPGs의 구조개편(천환)의 문제점 
- 토지소유권 관계의 불명확으로 구조전환의 지연 

- 대부분의 농업생산협동조합은 자끔조탈에 큰 어려움 봉확 

안정성부족， 기업경험의 부족， 농업부문의 불리성 때문에 은행 

틀 대부기피 

- 자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조치는 있으나 자영농 정착의 기피로 l̂ 

원실적 저조 

※ 자영농 정착의 기피이유 

CD 10야la의 전업농이 되기 위해서는 1--2백만 DM의 자긁소요 

@ 시장경제에 대한 경험부족 

@ 전문경영에 대한 경험부족 및 개인들의 노력집중력에 대한 두 

려움. 

다. 농지소유권 처리문제 

O 소련군점령하( 1945 -- 1949 )에서 토지개혁에 의해 이루어진 몰수재산 

은 원소유자에 게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 칙 으로 함. 

- 소련과 동독정부는 당시 취해진 조치를 철회하지 않기를 회망(똥 

합조약에서 원소유자에게 되돌려주지 않는 것올 명시) 

- 서독정부는 통독에 따른 대외적 마활올 줄이기 위해 통목의회에서 

국가보상차원에서 고려하도록 결정유보 

• 식품 · 농림성관계자에 의하면 원소유자에게 시장가격보다 싼가 

격으로 살 수 있는 자격올 주는 볍제정 추진중 

o 1949. 10. 7 이후 몰수된 재산은 ’90. 10.31 까지 정부가 신고릅 받아 

원소유자에게 반환 원칙(힐정한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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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 1992. 12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 

-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경우 

- 주민들의 주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우 

- 긴요한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 

- 예외적인 경우 원소유자의 소유권 반환요구는 철회되고 보상만 이 

루어짐. 

• 이 경우 현거래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경우 차액보상금을 

추가로 받게됨. 

2. 농산물시장(유통) 현황 

가. 곡 물 

O 생산량은 경지면적의 감소에 불구하고 생산성 증가로 크게 감소하지 
않음. 

O 구동독지역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정상적인 전환에 따라 생산자가격은 
안정 

나. 육 류 

O 죄고기 

- 동유럽국가와 체결한 쇠고기 공급계약의 완료(’91. 말) 예상으로 

소 사육두수가 약 30%정도 감소 

O 돼지고기 

- 돼지사육두수 약 60% 감소 

다. 우 유 

O 통독전보다 생산량이 약 1/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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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쿼타제도에 의한 생산량 감소 

라. 농산물가공 및 유통분야 

O 신규 또는 증액보완 투자의 미비로 어려운 상태 

O 정부의 지속적 투자(약 23억 8천만DM)로 호전상태 

3. 신탁청(Treuhandanstalt)의 사유화현황 

가.농지및산지 

O 사유화 대상면적 

- 농 지 : 약 195만ha 

- 산 지 : 약 190만ha 

O 성급한 토지의 매각은 토지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아직까지 소유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주로 임대차에 중점을 누고 

있음 

- 국영농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소유자( 1945-1949 사이에 볼수된 

자)에게 임대 또는 협동조합원이나 새로이 둥록된 협동농장 섬립 

자에게 임대 

• 임대차계약기간은 12년이 일반적 

• 사안에 따라서는 18년이상으로 계약 

- 과거 농업생산협동조합농지는 펼지의 붉명화성 때문에 지 jF 까지의 

조합원 또는 재설립자에게 임대 

• 1년간의 임대차계약 체결 

O 토지매각및 임대관리는 많은 시간(수년)과 조직적이고 전분적인 ~l 

력펼요 

- 신탁관리업부 및 감정평가 업무륜 천닫-븐행단호 _，L성되자 인-용 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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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위원회에 이관할 예정 

나. 식품산업 

o 1차 식품가공업체의 절반정도를 사유화 

- 타분야에 비해서 사유화 속도가 빠른편 

- 설탕， 전분， 감자가공공장의 사유화는 사실상 완료 

- 육가공분야를 제외 한 타분야도 60-70% 사유화 

- 나머지분야는 공장의 위치(도심지， 주거지) , 낡은 건물및 시설때 

문에 사유화 치연 

4. 농업환경 현황 

O 많은 농업환경문제점 잔존 

- 낙후된 시비(施把) 및 농약살포 방법에 의한 토양 및 수질오염문제 

- 농약잔류 유해독성문제 

• 통합조약에서 구동독지역에 적용하지 않기로 함. 

- 축산폐수 처리문제 

- 무기질 비료보관시설 부족문제 

• 다져지지 않은 지면에 덮개없이 야적. 

5. 결 론 

가. 통합현황 

O 구동독 지역에서의 농업분야의 구조개편 과정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임. 

O 진전분야 

- 농업인구의 1/2 감소로 경쟁력있는 농업으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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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농업적용-법」의 제정으로 기업농들의 뉘조전환이 촉진되었음. 

- 농산물시장은 가격둥에서 정상화단계문- 접어틀었음. 

- 식품산업은 상당부분 사유화되었음. 

나. 문제점 

O 대량 실업자발생(약 40만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 정치， 사회적으로 큰 부담 

- 이를 위하여 조기은퇴제도， 직업훈련을 실시중이나 째정적 부담가증 

O 농업생산협동조합의 미정리 

- ’91말까지 정리되도록 되어있으나 아직까지 불확실한 상태 

Q 새로 설립 둥록된 협동조합이나 기업농들의 재정형편은 연방정부의 

폭넓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관적임. 

O 토지의 소유권 불명확으로 구조조정(적웅)이 지연되고 있음. 

O 축산폐수둥에 의한 하천오염， 과다농약 살포둥에 의한 토양 및 수질 

오염둥의 환경문제 상존 

O 새로운 가족농의 정착에 필요한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자영농 재깐에 

차질 

- 구동독에서 특수하게 우유짜는 사랍， 경운기운전사， 농업 71 술자， 

병충해 방제사둥 직업훈련을 받은 사람들올 가족단위 개별농장에 

보낸다는 것은 신중올 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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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구동독지역 농업재건을 위한 지원시책 

1. 개 요 

O 구동독지역의 농업구조개편과 재건촉진을 위한 연방정부의 ’91년도 지 

원정책 

- 구조조정(적웅) 지원 : 12억DM 

- 시장경제 육성지원 : 11 억DM 

- 농업구조와 해안보호지원 :6억 5천만DM둥 총 40억DM 투자 

O 연방정부의 지원외에도 EC의 재정자금 및 구동독지역 스스로의 자금 

(주정부자금)이 상당부분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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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 지원정책 

2. 1 가족농의 재건울 위한 륙벌지원 

사 

2. 1. 1. 

업 별 

주업적 가족농1) 
의 재건2) 및 현 

대화3) 지원 

}←--「→ •--- --------------- - ---

신청자격 l 지원내용 ! 

농업， 임업， 내수면어 j-- 착수지원 : 23，응때)DM-l 
업에 있어서의 주업적 i 이내 | 
가족농으로써 자작농 - - - - I 

I • 끔리우대 : 최고 30딴 j 
또는 임차농 j 

DM 까지의 융자에 대 
· 농업과 임업경영의 법 i 

! 한 최고 5%까지의 이 
인으로써 교회적 그리 '-

l 자감면 
고(또는) 공동이 용적 l 
목적을 추구하는 법 I . 추가적인 공공융자 : 
인체 l 건 물 및 축조물에 대 

한 최고 16만DM까지 

의 융자(년리 1%, 년 

간상황 원금융 2%) 

· 초지에 의한 축산농가 i 

에 대한 투자보조 : 농 l 

가당 최고 5만 DM 
.. _-•••_-----J- __ • • • •• • - -• 

주 : 1) 독일의 농가분류및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음(연방정부 r농엽보고서 J 참조) 

전업농(Vollerwerbsbetrieb) : 경영주 부부의 농외소득 

주업농(Haupter­

werbsbetrideb) 

이 농가 소득의 10% 미 
만인 농가 

겸 업농(Zuerwer bsbetrie b) 경영주 부부의 농외소득이 
농가 소득의 10% 이 상 

50% 미만인 농가 

부농업 (Ne benerwer bs betrieb) 경영주의 농업노동이 0.5인 미만이가나 경영 
주 부부의 농외 소득이 농가소득의 50% 이 
상인 농가 

2) 여기서 재건은 과거의 협동농장으로부터 가족경영으로의 전환을 뜻함. 

3) 여기서의 현대화는 과거 200ha n1 반의 농가로써 협동농상화되지 않븐 시 
폰의 가족경영농가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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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지 원 내 용 ! 신 청 자 격 

· 특정조건하의 주업 및 I . 금리우대 : 농가당 농! 

부농업으로써 농외부문| 업종사자당 최고 14만 J 

으로부터의 수입이 정 I 3천DM까지의 금융시 

해진 한도에 해당된 자 l 장 융자에 대해서 

2. 1. 2. 농업융자사업 

(AKP=Agrar-Kr잉it 

Programm) 

- 취약지역(조사감면 

지역) 5%이내 

· 농가주택분야 지원대 

상에 대한 최고 3만 

DM까지의 투자규모 

에 대한 40%의 보조 

2. 1. 3. 농업연금은행의 I .최고 40세이하인 자로 I .융자조건우대 ; 

청년농가에 대한| 써 신청일로부터 5년 I - 농가당 25만DM까지 

특별융자사업 

2. 1. 4. 농업연금은행의 

농업특별융자 사 

업 

2. 1. 5. 전업지원 

이내에 농장을 인수 

(예 : 임차， 매입)한 자 

써
 

로
 

으
 

업
 

노
。
 

미
-
-

업
 참
 

주
 
가
 

· 직업전환 교육사업을 

통해서 농외부문의 소 

득원으로 전환코자 한 

자작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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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계화 투자부금 

- 농가당 30만DM 까지 i 

의 기타 용도 | 
·융자우대 

- 농가당 20만DM 까지 

의 기계화 투자부금 

- 농가당 25만DM 까지 

의 기타 용도 투자 

자금 

· 직업교육기간동안 매 

월 510DM 의 보조와 

자녀 1인당 90DM 추 

가보조 



2. 2. 농업생산업체(기업체)의 구조전흰에 대한 혹벌지원 

사 업 별 「 잔 청 ^t---켜←←-감-궐-과융 

2.2. 1. 농업생산업체의 h 둥기된- 조합， 합명회끼 금리우대 : 최고 225관! 
새로운 볍적， 경 i 

영체적 형태로의 j 

구조 전환지원 

2.2.2. 과거 부채경감지원 

-신탁관리청 

(1991. 3. 31 신청마 

감) 

-대출은행과의 R 선 

전망에 대한 합의 

사 또는 합자회사로써 

농업， 원예1) 

리고 내수변 

임엽， 그 

어업에 

종사한 법인체 

DM까지의 융자에 대 

한 5%이내에서의 。l j 

자감면 

· 예컨데 도로건섣， 하수! 

처리 분야로의 사업전 1 

1 환(개업)에대한보조 i 

·편입지역내의 농업 정부로놔터 강요된 파 j 

원예， 내수면어업 기 1 거 부 채 (1990 .. 7.1 。 1 ! 

업체 전발생)의 일정조깐하 j 

(특히 개선능력에서의 

신탁관리 청)에 

인수 

·편입지역내의 

의한 j 

개선 J 

능력 )에서의 1990. 7. 1 

농업， : 일정조건하(특히 

원예， 내수면어업 기 1 

업 이천에 발생한 부채 9l j 

· 이들과 관련된 천후방 
상환의 무(이 자와 원↑ 

분야에 속하는 기업 
갚)에 대한 일정기간 l 

(예 : 토지 개량조합， 
동안의 연기 

A C. Z) · 이익이 설현되면 당기 

순이익의 원정부분플 

부채상환에 충당해야 

함. 

주 :1) 여 71 셔 의 씬예깐 채소위에. 화 on 우l 예.1’}수우 1 011. 성위수원예닫 깐한. 

-141-



,---•••••-

사 업 별 신 청 자 격 지 원 내 용 

2.2.3. 노년 농업노동자 I • 50세이상의 농업노동 I • 농업노동자로써 실업상 

의 적웅지원 | 자로써 구조적 이유1> 1 태인자는 일정조건하에 

2.2.4. 노년과도기 

자금지원 

로 인해 실업내지는! 서 월 120-300DM를 

저임금의 농외활동을| 적응지원을 위해 지급 

택해야 하는 자 | 함. 

· 농업 노동자 및 1990. I • 최근 3개년동안의 평 

10. 3 이전에 이미 오| 균근로소득 실수령액 

랜동안 스스로가 보험 ! 의 65%를 최대 5년의 

가입의무자로 활동해 

온 자 로 써 1991. 12. 

31까지 55세의 연령이 

끝나게 되는 실업자 

둥록을 마친 자작농 

범위(양로보럼 해당시 

까지)내에서 지급함. 

주 :1) 여기서의 구조적 이유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 

화를 뜻함. 

-J42-



2. 3. 농가에 대한 추가지원(농업경영지원책) 

사 업 별 | 신 청 자 →격 f 지 원 내 용 } 
-r--._.. .. ___ --_ -_ -~ 

2. 3. 1. 농업 및 원예생 I • 가족농 및 법인으로써 I • 상담계산서상의 상담비 ! 

산업체의 상담지 I - 자작농의 재건이나 j 용의 80%까지(최고 3 

원 | 설립(생계창설자 | 천DM 이내) 보조함 ! 
또는 j 단 특별히 어렵고 복잡 i 

- 농업 및 원예경영체 1 한 상담인 경우는 최고 1 

9천DM까지 보조함. 

2. 3. 2. 보증사업 ; 

- 농가의 재건 및 현 

대화 지원(1. 1. 1) 

- 농업융자사업 (AKP) 

상의 개별농가의 투 

자사업 (1. 1. 2) 

- 구조전환 지원사업 

(1. 2. 1) 

2.3.3 투자사업에 대한 I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 I • 감가상각비대상의 이| 

추가지원 | 법 상의 납세의무자로 j 동이 가능한 설비 및 i 

써 장비 의 제 작이 나 구입 

· 주업적 농가인 자로써 미집행 또는 구속력있| 

- 둥록된 농업， 원예， • 는 약속된 정부지원융 

임업， 내수면어업조 i 자에 있어서의 자급부 

합， 합명회사， 합자! 족액의 80%이내의 보 

회사 

- 농업과 임업으로부터 1 

의 소득이 있는 자 1 

- 사업체로부터의 소 

득이 있는 자 

수
 
, 이

L
 

즈
 
。

을 위한 투자에 대한 

비과세추가지원 

-투자종료시점이 

1990. 6. 30이 후， 

1992.7. 1 이 전 인 경 

우- : 12% 

-투자종료시점이 

1992.6. 페 이 후， 

1995. 1. 1 이전인 경 

우 ( 단， 1993. 1. 1 이 | 

전에 학수된 투자) : 

1 8% 

주 : 1) 여기서의 생계창젤자란 농사률 업으로 가정올 형성힌 사흘 뜻함. 

- 소득세법 제 18조에 

의한 자영업으로 부 

터의 소득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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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별 

2. 3. 4. 에 너 지 절 약 및 

에너지원 전환사 

업 

미
숭
 

격
 
-
적
 

자
 -
쳐
매
 

뇨π
 

청
 
-
의
 가
 

-
어
님
 

-
처
「
 

신
 
-
림
 업
 

농
 
부
 
·농업， 임업， 원예， 내 

수면어업조합， 합명회 

사， 합자회사 

·교회적， 공동체적，또 

는 자선적 목적의 농 

림업법인체 

지 원 내 용 

· 지원가치가 있는 최고 

250만DM까지의 투자 

규모에 대한 보조(최 

소 10%의 자부담) : 

- 태 양열， Bio-gas, 또 

는 풍력 이용시설 

및 소규모 물레방아 

시설의 재정비 : 40% 

- 단열， 새로운 소방시 

설둥 여타의 모든방 

안 : 30%이내 

2. 3. 5 적응지원 및 입 I . 주업 및 부업적 개별 I • 적응지원( 1991. 가을 

지조건에 의 한 l 업체 j 에 2차분이 지급됨) : 

추가지원 
·합명회사 

· 조합과 농경， 양축 또 

는 내수면 어업에 속 

하는 법인체 

-기본지원금:업체의 

규모에 따라셔 1,250 
DM에서 5， 000DM까 

지 차동 

-추가지원요금둥:추 

정된 작업소요에 따 

- 입지조건에 의한 추 

가지 원 (1991 년 초에 

이미 지급됨) :ha당 

50, 100, 160 또 는 | 
200DM 

2.3.6. 가스 및 유가지 원 I • 농 · 임 업 생 산업 체 I • 경 유 lOOQ 당 

• _1 • J __ ~~갯빛M의 가격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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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농지기반 재정비 지원 

사 업 별 신청 자격 1 지원내용 

2. 4. 1 자 율 적 인 농 지 · 자연인 및 법인으로써 준비를 위하여 3,500 

교환분합 농지의 소유자 및 임 DM 까지의 보조 

차자 · 허 가 된 지 원 사1 / 에 J 

대한 차용 

· 기 타 비 용 75~/ó 낀 위 

내에서의 환납(농지정 j 

리 비 ha 당 950DM t엄 

위내) 

2. 4. 2. 지역개발 I • 농총 지 역 의 리 · 동 ( 또 · 지 역 개 발 사 엽 에 있 어 

는 읍면) 사무소 서의 준비， 토지중간 

nH 매， 그리고 사업집 

행비용에 대한 보조와 

융자， 예컨데 ; 

- 동가의 보상 

공공사섣뀔의 확캔-

주 :I) 측량 · 섣계둥의 기술자 및 지노상닦 션분-인 의 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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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 농작물의 시장부담 경감에 대한 지원(가격경쟁력 증대책) 

사 업 

2.5. 1 농업생산의 

租方化

2.5. 2 5개년 휴경 

별 신 청 자 격 

• 농 · 임업의 업체 

· 농 · 임업의 업체 

지 원 내 용 

.20%의 생산감축 ; 

- 양적감축방식(예컨 

데 곡물의 경우 감 

축된 100kg당 25DM 

단， 최고 ha당 425 

DM이내) 

- 생산기술적 방식(예 

컨데 감종분야의 유 

기농법으로의 전환사 

ha당 425DM) 

· 감소된 소득에 대한 

토지생산력， 휴경규모 

동을 근거로한 보상; 

- 최 저 240DM /ha 

- 최고 1,416DM /ha 

- 최소 휴경규모 : 농 

경지의 20% 

· 구매곡물에 대한 2% 

MVA의 환급 

· 조림에 있어서의 최초 

조림보상과의 결합도 

가능함 
-•• -•••••--•••••• --•• -• -•••-----L••-••••••-•••••-•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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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1 

토지생산력과 휴경 ï f-

격 
-과 업 멀------， 친 청 

2. 5. 3. 휴경에 대한 EC I • 농 · 임업의 업체 

자 

끈거한 1,059 모에 (읍면)사무소 특별! 1 개년 의 

DM /ha 볍위안에서의 j 

휴경보상파 5~1)MVA 

프로그램 

통한 소뜩 의 환갑올 

균형 

휴경낚모;농경 ·최소 

지의 15% 

축산물 생산의 소득지원 2.6. 

조건하에 j 

신청자격 「 jl 훤→내용 
· 최고 90두까지의 쇠고 I . 특정전제와 

기 생산자로써 주업농{ 

별 

쇠고기생산자에 

업 사 

2. 6. 1 

nE 肉숫소( 서 세 한 l 서 대한 특별보상 

가셔l 하지 비육황소와 및 부업농 

지
 닉
 

J 

샤
 
, 비육황소) 않은 

약 94DM 의 현재 t:l­
。

μ- 상이 시행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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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별 신 청 자 격 

2.6.2. 암소種牛보상 ·최소 3마리이상의 

소종우 사육농가 

· 소규모 우유생산자 

(60， OOQkg이 하의 납품 

우유량)로써 최소 3 

두， 최고 10두의 암소 

종우를 사육하는자 

2. 6. 3. 種畵 암면양보상 I • 최소 10두의 -
죽
 

종
 

면양사육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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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l 

암| 특정전제와 조건하에 l 

서 암소종유 13두당 

현재 약 152DM 의 보 

상이 되고 있음. 

암 I . 특정전제와 조건하에 

서 종축 암면양에 대 

한 보상액은 매년 

EC- 기본가격과 實時

價의 차이로 부터 계 

산됨 . 

. 1991 년에는 취약지역 

의 종축 암면양에 대 

한 추가적인 특별지원 

[ 음쉰잔환 • j 



시책 및 유통(농산물유통구조개선) 3. 가공 

및 1 

적정비용 

지 원 내 용 

생산자단체의 설립 특정규정에 

업 사 

갤성에 따른 생산된 

3. 1. 

에 대 한 착수납 -~-조 

지원 l · 최초투자에 대한 서래， 농산불을 
7 
/ 상

 

처
 「

태
 

새
 。

원
 

지
 

통
 

。

뉴
 

” 체 

농업 규정) 

경쟁꽉 j 

규모임이 입 i 

취급 · 가공하는 업체 1 ) 

기준에서 . EC 신규 판 ·기존의 

있는 

지역계획이 첩 증되고 

장비와 농 

취 급 

[.J: ~一
.=L.L:" 

비
 
--매시설 

3.2. 시장구조개선 둥 ; 

-도축장 

거 래， 산물을 -유가공업체 

지원가치 j 

대한 1 

계획의 부된 업체로서 가공하는 - 가공 및 유통시설 ; 

비용에 。1 ‘」
M"(:τ 가 

놔내사jf J 

보조; 농산물 원료 

· 과실과 채소 

· 감자(식용) 

- 30~~까지의 자 하지 않은 채유과실， 물
 

자「 

합게 가 450~ 룹↑ 

EC 사감 - 309~까지의 

두가지 이 그러나 

C i:프 
T ìT 

·도계장 

-가축폐기물처리시설 

초과할 수 없음. 

- 투자예 대한 추가지원 f 

별 
-←一 • I • 

생산. 

자단 

t~ 

인이어야 하며 동시에 j 

생산을 

추가적으 j (2. 3. 3) 을 

로 요청한 수 있FI--

학. 주 :I) 농산불띄 션변， 포창， 운송 · 얘-관관 엽 P-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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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별 신 청 자 격 지 원 내 흉 ] 
3.3. 수산물의 가공과 I • 기존의 또는 신규의 I • EC 기준에서 경쟁력 

유통분야에 대 한| 구매 시설 및 장비와| 이 있는 규모임이 입 

시장구조개선 | 수산물을 거래， 취급， I 증되고 지역계획이 첨 

가공하는 업체로써 법 i 부된 계획의 지원가치 

적인 형태와는 무관| 가 있는 비용에 대한 

함 보조로써 ; 

- 30%까지의 국내자금 

- 30%까지의 EC자금 

그러나 이 두가지 자 

금의 합계가 45%를 

초과할 수 없음. 

-투자에 대한추가지원 

(2. 3. 3) 을 추가적으 

로 요청할 수 있음. 

3.4. 유가공기 계 의 임 차 I • 지 원 이 필 요 한 조 합 I • 2년 간 4%의 이 자보조 

유가공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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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업분야 지원시책 

t Ar 얼 별 
l4. 1. 산림조성(신규조림 1 

포함)시책 

4. 2. 신규 조림보상 

4.3. 임도건설 

4.4. 임업단체 

신 성 사 격 

· 농 · 임업사업체 핏 가 

타사업주 

· 곰인된 임업단체 

· 농경지역의 리 · 동(또 

는 읍면)사무소 

·농촌지역개발법에 의 

한 참여자 단체 

·농림업사업체 

지 원 내 용-

. 80~'ó 의 xF!’-단이 가능 

한 사업당 입증된 비 

용의 40-H5~ó 밴위에 

서의 원회성 봐상 

. 20년간까지 깨년 ha당 
5α)DM 까지의 보상 

.5개년 휴강사업의 적: 

극적 인 션‘합이 가능함 

공공기관(예 : 리 동; 자부담이 가늠하 _l~ ^l 
및 읍면사무소) 원가치가 있는 비용에 

· 임업단체 j 대한 70% 까지의 인회 

· 산림소유자(개인) 성 -~~상 

· 공유림 또논 사유림에 1 

서의 지l 획시행자로써 

의 연방정부 

· 연방산힘꺾 정신에 의 

해 공인된 임업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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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푸까의 입증권 !’ l 
용의 40~0 까지의 과상 

· 관리 및 자 f，?-비용 댄­

상; 

• 처음 10년간은 40Qo 

까 ^1 
l 다음 5 년간 R-

30%까지 

]다유의 5 년간까-

20'?1Í 까지 

강우에 따랴사仁 2()OO 

의 추- 가 II 상 이 71 ?o--

휘. 



5. 농촌공간 지원시책 

5. 1. 주거 및 환경개선 

사 업 버
 

E 신 청 자 격 지 원 내 용 

5. 1. 1. 주택 의 현대 화 I • 자연인， 법 인， 공공기 I . 금리우대의 거치 기간 

및 보수개량지원 1 관 이 있는 장기대출과 

보조 

· 예컨데 주택현대화， 

에너지 절약에 대한 

시책， 보수지원 시책 

에 의한 지원임. 

· 세입자로써 리 · 동(또 I . 주택구입보조 5. 1. 2. 주택구입지원 
는 읍면) 소유의 건물 

이나 리 · 동(또는 읍 

면)의 주택임대업체소 

유의 건물에 세들어 

사는 자에 우선함. 

5. 1. 3. 건축중인 개인 11990. 6. 30 이전에 착공 1 .자금채무보조 

주택의 완공지원 i 하여 아직 완성되지 않 1 

은 개인주택 시공자 
” 

5. 1. 4 마을재개발 지원 I . 리 · 동 및 리 동연합 I . 공공사업에 있어서의 

체로써 자연인 및 볍 |비용의 50%까지 보조， 

인 |단편입지역은 80%까지 

5. 1. 5. 수자원관리적 및 1 . 농촌지역의 리 · 동(또 I . 지원가치가 있는 것으 

경관보존적사업| 는 육면) 로 산출된 비용의 

지원 I 70%까지 보조 

· 상 · 하수 관련시 설， 

농로건설은 지원가치 

가 있는 비용의 80% 

」 까친 보주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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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 지역경제 구조개선 

사 업 별 신 청 자 객 

5.2. 1. ERP 융자1) 

-생계를 위한 창업 

-관광투자사업 

-환경보호투자사업 

- 현대화 투자사엽 

· 내국인 사업체 

· 외국인 사업체호써 편 

입지역안에 독립석인 

지점(본사)를 개션코 

자한 자 

지 원 내 용 

·모뜬 중점지원사업에 

대한 시치가잔이 있는 

상 7] 서버 융자(예:판 

장분야사염증- 호텔， 민 

박， 숙꾀요식업체의 깨 

반， 확장， 현대 화사업 ) 

|5.2.2. 투자보조에 의한 · 공공적， 꺾적지방단체 · 사업주의 적정한 자 '1 

경제와 밀접한 l 

지역 하부구조개 j 

선 지원 j 

5.2.3. 경제사업체의 

투자지원 

(예 ;리 · 동 

면사무소) 

r:1: ~一 。
..:c '\τ tT 

지방으로부터 사업을 

위임반은 자연인과 변 

인으로써 영리추구 의 

사가 없는자 

( 예 : 회 의소~) ) 

! • 자연인 녕l ‘꾀 ?I 

주 : 1) European Recovery Programme 

2) 상공회의소 ε". <11 회의능관 !J}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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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에 있어서의 투자 

보조， 최 고 보조율 

9OQ1í( 단 토지매입씨는 

제외함) 

- 공장 넷 상엄 지역의 

개션 

경 세와 만 선 한 7] 반 

시 섣( 산렉， 상 · 하수 

도둥)의 션치 핏 첼시 

- jl~풍-친입쿄의 연션-

·투자보조; 

개 업 투자 :: 23% 카 

지 

확상투자 : 20% 까^] 

션업 1쇠 단위사업상 

의 간껴-적인 합리화 

투자(예 : 숙박업소， 

농·인산씌-까-상감 

장) 



5.3. 목표지향의 노동시장정책적 시책(실업자해소책) 

- •••-••,.---••••••• •• -----••••••• -- →-까 

사 업 별 | 신청자격 지 원 내 용 

5. 3. 1 추가적인 직업 I . 취업중인 근로자 · 직장외의 전문기술자 

격제도에 대한 생활비 교육지원 · 일용적 근로자 

· 실업중인 근로자 | 보조 ; 

- 자녀나 일정한 부양 

자를 가진 피교육자 

: 최종 실수령급료의 

73% 

- 기타 피교육자 : 

최종실수령급료의 

65% 

- 일용직끈로자 : 73% 

또는 65%의 생활비 

보조에 추가적인 일 

용근로자수당 

-수강료， 교재대， 교 

통비둥은 환급될 수 

。l~
M t:J • 

i 5.3.2. 자영업을 위한 I . 최소 4주간 실업수당 I .실업기간 극복수당: 

실업기간 극복지| 이나 실업보조금을 받| 현재주당 최고 150DM 

원 고， 하고자 하는 자영 ! 까지의 13주간 지급 

업이 충분한 생계기반 I . 의료보험과 양로보험， 

이 된다는 전망이 있| 보험료 보조 

는 섣업자 
••- •-•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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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 .. _--• 

-용 내
 

원 ^1 격 

-강공기관의 -상 공 {’} 심 분- 야( 예 : 후} 

사회객'- ^1 분 경 A’- 호， 

민간 또찬 

.. 사업체 

신 [ →샌←변-별 
5. 3. 3. 고용창출 지원 

시설 

대
 

피고용인어1 야)의 

i ’ -,-사임주(」[용주) 한 

-~~휘등)에 1 단급(연납， 

~L 
\.- ’ 보조 .ii.용된 대한 

로 자의 50~75% 특수 

한 경우는 100% 까지 

교육훈련장 지원 보상if 부터 · 일회성 

계속하 

·파산사업장으로 5. 3. 4. 

5.α)()OM 지납 의 실습훈련을 

고자 한 사업체 

iι l · 학교졸업성에 대한 

제곰하고 육훈련장을 

자 한 사업체 

-155-



ill. 통독의 교훈 

O 구동독 정부하에서 몰수된 부동산 소유권의 원소유자 처리방침으로 부동 

산소유권 반환 차질 및 농업분야 구조조정의 장애요인으로 된 점을 충분 

히 인식할 필요. 

- 과거 40년동안 토지소유권 관계가 불분명 한 상태에 있었고 필지의 변 

경， 사유재산권 불인정으로 인한 토지에 대한 공부정리 미흡등으로 원 

소유자 규명에 많은 노력필요 

- 원소유자의 불명확으로 인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불분명으로 농업구 

조조정(자영농육성 등)에 큰 장애요인으로 동장 

- 법적 안정성과 경제적 효율성의 조화 방안강구 필요 

O 독일과 우리의 차이점 인식필요 

- 독일은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어 있어 통독후 농업의 경쟁력 향상 노 

력에만 경주하면 됨. 

- 우리의 경우 사전 사회보장제도의 완비없이는 경영규모의 확대 등에 

의한 농업의경쟁력 향상조치 불가능및 이농농민틀에 대한 불만해소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 

- 사회주의체제는 완전고용 유지를 위하여 생산성에 비하여 과잉고용 분 

야가 대부분임을 감안 할때 이농하게 되는 농민틀에 대한 대책이 마련 

되어야 함. 

O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막대한 재정적지원 인식필요 

- 경쟁력 있는 가족농 육성을 위한 지원모텔 및 재정마련 방안의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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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분단시대의 동 · 서독 교통협력 

1. 교통협정 체결전 

가. 역사적 발전상황 

O ’ 44. 9. 12 런던협정 

- 전숭 4대국은 동서독 통행에 관한 iLL통통신 공동정책올 수립하였 

으나 피점령지역에 대한 연합국 교통엮은 정치 적 분제로 백 ^1 화되 

어 동서독 교통분단 

O ’48. 7. 18- ’49. 5. 12, 베를린 용쇄 

- 소련의 베를린 봉쇄로 동서독간 교통두절 

O ’49. 5. 4 뉴욕협정(일명 J essup - Malik협정) 체결보 베찰떤 봉쇄 

해제 

O ’49. 5. 3-6. 20 파리 외무장관 회담 

- 뉴욕협정 준수 및 ’ 48. 3. 1이후 교똥장애 제가 합의 

- r서부지역과 동부지역 및 베를린파 각 점령지역간 여객수송파 화 

물수송 및 우편교류의 편의」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나 

- ’52. 5 동독에 의해 도로통과소 총 127>> 중~ 8개가 철폐되는등 장애 

현상이 계속되었음 

O ’ 61 년 베를린 장벽설치로 베를련지역 수송에 찬 긴장 발생 

O ’ 64년 동독은 연끔수령자에 한해 서독행 개인여행 허용 

O ’ 72년 10. 17 동서독 교통협정 체결 

나. 철 도 

O 연합국 공동관리위원회 -션정(’ 4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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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구간 : 서독~서베를린 

- 운행열차 : 화물열차(16량 /1일) 

- 동서독 철도청이 각각 수입을 분할관리 

O 여객 및 화물열차 시간표에 대한 정례협의 실시(’5이 

O 동독은 H ersfeld - Eisenach간 철도를 건설하고 이 구간을 통과하는 

서독열차의 철도사용료 정수(’66) 

다. 도로교통 

O 여객 및 화물 도로수송은 2차대전이후 ’71. 9.3. 4대 전승국 협정이 

체결되기전까지는 공식적인 법적근거 부재 

O 베를린에서는 승용차가 점증하였으나 동서독간 승용차를 이용한 여 

행은 더욱 제한 

- 동독입국은 사업여행 라이프쩨히 박람회 방문자둥 특수한 경우에 

만 허가 

O 여행자들에 대한 검문강화 트럭적재물 수색 복잡한 행정절차 때문 

에 통과소에서 장시간 대기 

O 동독은 51. 9부터 도로사용료 징수하기 시작하여 임의로 인상하기 

도함 

O 서독정부는 

- 베를린 통과규정을 동독과 협의하여 개선 

- 그 뱃가로 Saale 교량 건설비용 55만DM을 동독에 지불 

라. 내륙수로 및 해운 

O 동독은 서독지역 내륙수로를 이용하여 함부르크항을 이용하고 서독 

은 동독내륙수로를 이용하여 베를린 지역에 수송 

O 동독은 58---61년까지 베를린행 선박에 대해서 수로사용료 징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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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61년 동서독 회담에서 철회결정 

2. 교통협정 체결이후 

가. 교통협정내용 

O 협정대상 

- 동서독간 도로교통， 철도교통， 내륙수로 및 해운 동서독을 통파하 

는 제 3 국행 교통 

- 항공교통은 동서독지역에 대한 특수한 법률관계 때문에 배제되 

었으나 차후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회담을 개최할 것올 의정서에 

명시 

O 철도교통 

- 열차시간， 열차구성， 차체구성의 합의에 관한 기본적 규정 

- 국경을 통과하는 여객교통과 화물교통은 Berner U띠on의 국제여 

객운송법 및 국제화물운송법을 참조하도록 함 

- 이로써 양국에서 통용되는 요끔， 송장 및 귀환용 승차권 발행이 

가능하게 됨 

- 72. 9. 25 서독철도청과 동독교통성간에 il똥협 정의 기관-합의칠­

보완하는 국경선상의 철도교통을 위해 국경통과 철도를 합의 

O 내륙수로교통 

- 교통협정 체결과 함께 45년이후 처음으로 통과교통올 통한 제 3 놔 

교통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 양측은 상대방의 수로운행에 대한 특수허가제도롤 폐지 

O 도로교통 

- 양측은 상호주의 원칙하에 여객 및 화물수송에 대한 허가첼차의 

적용올 생략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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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해상교통 

- 항구 및 기타 해상교통에 필요한 시설의 상호이용 

- 최혜국원칙 

- 해상여객선 및 내륙여객선을 이용한 일반여객수송은 금지 

O 교통위원회 

- 교통협정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이견해소를 위해 협정당사국간 공 

동위원회 설치 

나. 차량교통사고 처리문제에 관한 관계부처간 추가협약 

O 보험회사의 관할지역내에 피해자가 주소지를 가지고 있으면 보험회 

사가 손해를 처리하고 지불 

O 이로써 차량책임보험을 통한 손해배상금의 개별적 이전이 불필요하 

게됨 

O 배상금의 지급기준은 사고지역의 제규정에 의함 

3. 교통협정 체결이후의 발전 

가. 도로교통 

O 대폭적인 여행완화 

- ’74. 12. 20부터 상대방지역의 승용차 운행제한이 해제 

- 4개소의 도로통과소 추가개셜과 함께 승용차 이용이 중요한 역할 

을 담당하였는데， 그이유는 일일여행의 경우 승용차로만 가능하였 

기 때문 

O 동서독 왕복버스 운행 

- 신셜 4개 도로통과소는 오직 승용차 운행만 허용되었으나， 동서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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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으로 합숭버스를 동서독에 왕복운행 

- 그러나 승용차 여행의 증가로 합승버스를 이용하는 여행자수는 매 

년 감소 

- 서독은 합숭버스 운행에 참여한 자국기업에게 재정보조감올 지원 

O 자동차세 면제협정 체결(’79. 10. 31) 

- 서독은 자동차세법을 ’ 79년 개정하여 동독차량에 대해서도 납세의 

무를 부과하였으나， 이와같은 대책은 동독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에 묘
 
냐
 

것이 아니라 상호간 세금면제 협정체결올 유도 

하는데 있었음 

- 협정내용 

• 동독 트럭과 버스에 대한 세금면제 

• 동독은 서독의 트럭과 버스에 대한 도로사용료 징수철폐 

• 서독측 승용차를 면세대상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동독행 서독 승 

용차가 베를린 통과교통을 제외하고도 200만대에 이르렀던 반 

면， 서독행 · 서베를련행 동독측 숭용차는 각소수였기 때푼에 숫 

적 균형이 이루어질수 없었기 때문임 

- 이 협정으로 서독의 영업용 화물트럭은 년간 1 ， 200만내지 1. 500반 

DM의 도로사용료를 동독정부에 납부하지 않게 되어 재정적 부단 

경감 

O 승용차에 대한 도로사용로 일팔지불 의정서(’ 79. 10. 31) 

- 자동차세 면제협정과 함께 서독은 ilI류활성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 

해 동독과 승용차에 대한 도로사용료 일관지볼에 관한 장기저인 

의정서를 체결하였는 바， ~L 내용은 

• ’ 80- ’ 89년간 서독정부는 매년 5， 000반 DM의 연팝금액관 돔꽉 

에게 지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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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같은 결정사항은 서베를린에서도 유효하며 서방 3대국에게 

도 이와같은 사실을 통보 

- ’80. 1. 1.부터 승용차에 대한 개별적인 도로사용료를 징수하지 않 

을 것을 동독정부가 선언 

- 일괄지불 의정서 체결 의의 

• 동서독간 여행교통의 안정화에 중대한 기여 

• 베를린 통과교통에 대한 일괄지불제도의 도입과 마찬가지로 장 

기적인 교통협력의 기초가 됨 

• 특히 베를린 국경부근의 여행교통의 활성화 

• 일일방문자들에 대한 도로사용료 10DM 지불 불필요 

나. 철 도 

O 동서독간 철도교통은 양국 철도청의 접촉으로 여객 및 화물수요 증 

가에 부단히 대처 

O 연례 정기회담을 통해 열차시간표를 확정 

O 열차의 수와 질， 특히 열차 운행시간의 단축동의 개선이 있었음 

다. 해운 및 내륙수로 

O 동서독간 일반적인 여객선 운항은 실현되지 못했으나 

O ’ 76. 5. 1부터 서독의 여객선이 특수관광의 일환으로 동독의 로스톡항 

이용 

라. 항 공 

O 서독과 서베를린간의 기존 3개 공중회랑외에도 서독정부는 서베를린 

왕복노선을 중설하고자 동독과 부단히 접촉하였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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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그러나 항공협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72년 라이프치히 박람회 

참가나 정부차원의 특별한 경우에 한해 동독정부는 서똑 전세기의 

자국영내 운항을 허가 

마. 교통위원회 

O 교통협정의 일환으로 협정당사국이 공동으로 구성한 교통위원회는 ’ 

72. 11. 13에 최초로 동베를린에서 개최된이래 88년까지 118회의 회 

합을 진행 

O 주요회담내용은 교통분야에 대한 많은 개별문제였음 

바. 국경부근 교통울 위한 전문가 좌담 

O ’73. 4. 4 최초로 구성된 이래 88년까지 78회 화담개최 

O 좌담내용 

- 왕복 교통버스 운행시간표 

- 추가열차 

- 국경부근 교통에 관한 기타분제 

※ 양국간 공식 허용되었던 통과지점은 107H 의 도로， 8개의 첼도') 

개의 내륙수로， 3개의 항공로둥 총 23개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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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동 · 서 독 교통행 정 통합 

1. 일반현황 

가.조 직 

O 연방교통성 본부 

장 관 

정무차관 사무차관 정무차관 

복」 | 베를린지소 | 

꿇꿇 교 통 도 로 항공국사해운국 l 
기 본 교통국 

(167R 과) I 정책국 (8개과) ----.J ( 117R 과) (107R 과) 
(8개과) ( 167R 과) 

(167R 과) 

( 197R 과) 

※ 산하기관 

- 연방수로청， 연방해양청， 연방수로건설청， 연방선박측량청， 연방자 

동차등록청，독일기상청，독일연방철도청，연방항공청 

- 연방해양학연구소， 연방수리학연구소， 연방도로공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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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베를린 지소 

행 정 국 

책임분야 1 

-인사·조직 
-ABM 

책임분야 2 

조직내부 
업무 

책임분야 3 

-소련군철수 
-시민보호 

단 추「철J} 
ll 1 j「 「 →--「」-! --「-교통투자국」 교통 경제및 ii 신셜연방업무 

l 향후과제담당국 |1 담당국 
===~=-=r ----느-=-~-~-:~_1 二 -

표로젝E 팀 1 」 | 로젝트팀 6 11 프로젝트틴 12 

조정·지휘 j운수사업빛 i|신섣연방주에 

통제·관리 교통센터의 I i 대한 통합조약 
민영화，재편 !!적용 

! 성， 신규정 !! -선섣연방주에 
느 | 二二츠| 대한 지시와 

효로젝 E 팀 2 

| 프로젝트팀 7 |! 문의심의 
끼 -지방정 l1!-에 

。도로건설 

-투자사업 
-계획추진 ! 。 해 순 1 ! 대 한 공문-

-항만， 부두 심사 
-MV자문 1J -+l 션여반 

-지방정부 
자문및지원 

j -신탁청지원 추으i :f조 
---11 조정에 대한 

퓨론겔틀된 8 」{ 문의 분석 
。내륙수로 

l 。사시행 !i -수용능력 i 
동서독 11 -선박매각 | 

j 철도청간 !,•- • 1 • 1 

1 기술낀원 -JL프로젝트틴 9 • • j 
---•• ‘--------기 10 하콧 | 

픈론펀튿탈훗JI -피i흘린공항 l 
。내륙수로 11 확장계획 1 

-지역선정 11 -공항건설에 ! 
-시설보완 11 관한 지방 | 
-사업계획 11 정부 자문 」

上­
프로젝트훈 

3빠켄휠 -」 i E짧i:醫 
안천계획 

-허가찢lr제지원-

「흐로쩌갚팀 11 Î 
rOPNVμ조감지원 



※ 연방교통성 베를린지소는 ’90. 10. 3 통일과 동시에 구동독의 교통성 

을 해체하여 창설하였으며， 주요임무는 신설연방주에 대한 연방교통 

성의 정책결정을 집행하며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교통정책 중간다리 

역할을 담당 

나. 인원(연방교통성 본부 및 베를린지소) 

연 방 교 통 성 베를린 

총 원 
껴。g .!f- ~ 직업공무원 별정직 임시직 지 소 

1,286 3 . 596 470 61 156 

※ 베를린지소 동서독출신 인원구성 

- 동독출신 137명(대부분 하위직) 

- 서독출신 19명(대부분 고위직) 

다. 구동독 교통성 공무원 해고현황 

재 임 용 

종 원 해 고 계 베를린지소 연방교통성 

二lt:J
L , 보r:--님「 그 L1n-

2,505 2.305 200 137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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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일독일의 주요 교통정책 

가 r독일통일 교통계획」 

’91. 4. 9 연방정부는 새로분 교통망 계획 수립에 앞서 독일통일 교통계 

획을 결정하였는 바， 이미 그 계획이 착수되었음 

1) 독일통일 교통계획의 의의 

O 구 동서독 지역간 「공동발전」을 위한 해심적 역할 

O 동서간 경제중심지의 연결 

O 통일후 구 동독지역 교통기반시설 확충올 위한 웅급대책 

O 중부유럽 교통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함으로써 동구권 언접꽉가의 

통합올 위 한 전제초건 달성 

2) 철도망 신설 및 개량 

O 목 적 

- 동서독 철도망 연결올 통해 교통망올 양적 · 질적으로 확충하」l 

동구권 및 스칸디나비아제국과의 드If제교통망 연겸-

- 동독지 역 관광산업 촉진 

- 동독지역에서의 철도운행의 정시성 확보와 교똥원활화 도보 

(비용단위 : 백만 DM) 

·구 간 거리 (km) 비 용-

Luback /Hagenowland - Stralsund 251 1， 1 아) 
Hamburg - 8erlin 270 3，재)() 
Uelzen - Stendal 110 1.850 
Hannover - 8erlin 246 4 ， 78。
Helmstedt - Berlin 163 1,850 
Eichent-f Ergrfu - Halle 170 280 
Bebra - Erfurt 100 730 
Nurnberg - Berlin 729 12,400 
Iεipzing - Dresden 106 2,“” 

총 JI] 2.145 29.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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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 로 

O 목 적 

동서독 연결 고속도로 건얼을 통해 동서독간 도로교통의 능력향 

상 도모 및 독일과 EC간 교통원활화 추진 

- 동독지역의 승용차 증가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처 

북부독일의 해안과 내륙연결망 확충 

O 주요 프로젝트 

(비용단위 : 백만 DM) 

구 간 

Luback - Bundes Grenze 
Hannover - Berlin 
Nurnberg - Berlin 
Gottingen - Halle 
Ha11e - Magdeburg 
Kassel - Gor li tz 
Erfurt - Bamberg 

4) 내륙수로 

O 목 적 

총 계 

거리 (km) UJ 용 l 
290 3,190 
322 3.366 
385 4.776 
147 1.617 
84 924 

513 7,G29 
217 2.237 

1,958 23.139 

- 북해 주요항구와 동독 공업단지와의 연결올 똥해 2.000 -

3， 500ton급 화물선 운항 

Berlin과 Madgeburg깐의 지역개발 도모 

O 프로젝트 

- 구Z~ : Braunschweig - 8erlin 

- 꺼리 : 280km 

비용 : 4백깐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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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제 1 차 전독교통망 계획」 

O 향후 15--20년간 독일전체에 걸친 전체 교통망 구축을 위한 기초작 

업으로 ’92년초에 계획이 완료될 예정 

O 새로운 교통망 계획의 목표 

- 신연방주 지역의 교통기반시설의 신속한 개선과 동서독의 동일한 

질적수준 달성 

- 독일과 유럽분단의 잔재극복 

- EC 단일시장 기초의 공고화 

- 전철교통의 촉진과 각 교통수단의 고유한 장점을 최대한 이용한 

환경에 적합한 교통체제의 구축 

- 프로젝트 선정시 교통사각지대 보완을 최우선화， 독일통일 교통 

프로젝트와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연방교통망계획 ’85 --1 

(BVWP ’ 85) 의 대대적인 착수 

O 차기 10년간 철도， 도로， 내륙수로 분야 건설을 위해 2， 850억 DM 투자 

다. 교통기반시설 투자재원 조달대책 

O 신설 5개주의 교통기반 시설은 그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동독지역 

재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 완벽한 교통인프라스트럭쳐가 없이는 아무리 최신시설이 있다하더 

라도 경쟁력이 있는 생산은 불가능 

- 현대적이고 안전한 교통망은 경제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절대 

적인 전제조건 

- 신설 5개주의 교통망이 신속하게 구축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볼때 독일전체에 걸친 균둥한 생활수준 조성은 불가능 

- 신설 5개주에 긴급하게 필요한 제반투자는 민간투자자에게 성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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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하고 경제적인 교통망의 실현이 보상되이 있을 때에딴 설현 

가능 

< 교통기반시설 투자소요현황(’90-2000) > 

(단위 ; 십 억 DM) 
-

항 도L 연방주 철 도 고속노보 
l、

로 껴l ï T 

구주 30 30 5 65 
보상소요 신 주 10 10 20 

계 40 40 5 서5 

구주 

회복소요 신주 41 10 4 55 
계 41 10 4 55 

‘ i 

’85 연방교통 구주 13 37 4 54 
망 계획중 신주 

미투자분 계 13 37 4 54 

교통사각 구주 

지역 연결 신주 2 3 
계 2 

독일통일 구주 7 5 13 
교통계획 신주 22 18 43 

계 29 23 4 56 

「독일통일 구주 7 7 

계획」중 신주 5 5 

연결구간 계 7 5 12 

구주 10 10 
수송수단 선주 10 10 

계 10 20 

구주 67 72 10 149 
총계 신주 84 45 7 136 

겨l 151 117 17 2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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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독일전역에 걸친 교통인프라스트럭쳐의 강화에는 막대한 예산소요 

- 이와같은 것은 이미 ’91 교통예산은 물론 ’92 예산심의 및 ’95 까 

지의 재정계획 수립시에도 주요부문을 차지 

• ’91 교통예산은 350억DM으로 인상， ’90보다 20%이상 증가 

• ’92 교통예산은 현상태로 비추어볼 때 약 13%가 증가된 400억 

DM으로 인상될 것임 

• ’95까지 지속적인 인상을 계획 

- 특히 신규투자의 증가가 계획되어 있음 

• 현재 48%에 달하고 있는 교통예산상의 투자점유율을 ’94에는 

거의 62%로 증가되도록 함 

o 2000년까지 철도，도로，수로와 같은 분야를 위한 긴급한 투자수요에 
필요한 2， 850억DM은 추가적 재정조달에 있어 새로운 방법 이 필요 

- 재래식 예산집행으로는 충당 불가 

- 민간자본이 함께 동원 필요 

- 연방해각흔 연방교통성으로 하여금 선정된 고속도로나 선로구간에 

대한 민간재원 조달방안을 계속 검토할 것을 위임하였는 바， 특정 

프로젝트를 위한 건의가 조만간 제출될 것임 

라. 독일국철 개혁 

O 철도는 교통발전 전반에 걸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함 

O 유럽전역에 걸쳐 경쟁력에 대처하게 될 철도는 「채산성이 있는 철 

도」 이어야 함 

O 재정문제의 해결 

- 구서독 국철 (DB) 과 구동독 국철 (DR) 의 근본적 개혁이 없이는 서 

기 2000년까지 재정적자가 4， 000억DM으로 누증될 전망 

- 철도는 부채청산을 자력으로 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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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례 : 불필요한 대지의 매각) 

O 새로운 계획수립법 

- 변경된 계획수립법으로 선속한 철도의 현대화 보장 

- 교통망의 계획수립을 위한 가속화법과 「독일통일 ji폼껴l 획」올 위 

한 투자대책법은 통일독일의 1I]래의 철도플 위해 숭대한 의의 

O 민간기업의 참여 

- 민간자본 적극적 투자유치(실례 : 신호눔 기술은 개인기업제에 의 

해 리스방볍으로 현대화될 수도 있유) 

민간기업체로 하여급 사용화둡 지불하Jl 선로관 이용한 수 이
 μ
 

록함 

O 철도의 경영형태 변경 

- 국내차원과 유럽차원에 걸쳐 기타 교통수단과 경쟁하기 위하여서 

는 철도가 시장경제 뉘조에 적웅필요 

- 사기업 조직형태로의 이행검토 및 기본법 변경상뉘 

- 선로 경영간의 분리가 파연 실시될지. :1 펴..ll. 실시된다낀 _- L )，]섞 

에 관한 사항은 더욱 철저하게 연-난겁토 필요 

마. 계획수립의 가속화 대책 

o 10--20년간에 걸친 계획수립이 구서독주에서는 정상적이었지만 구농-
독지역의 특수상황을 고려해 판 때 너무 상기깐 소요 

O 교통망 신설올 위한 기존행정절차는 극히 까다롭Jl 사전세획에 너무 

많은 시간올 소모하고 있어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입 i겁이 시갚히 요 

구되고 있음 

- 예를들어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올 위해서는 첫 계획으로부터 시공 

까지 무려 20년까지 겁림 수도 있음 

- 교통분야의 계획수립 파쟁의 신속화률 위한 입법객 조치한 최간 

-177-



연방공해영향보호볍 및 행정볍원 규정에서 당면했던 사례와 같이 

충분하지 못하며， 분명한 계획수립과정의 단축화를 별로 달성하지 

못했음 

- 이와같은 형태의 다른 입볍적 대책 역시 현행 행정처리 과정을 원 

하는대로 단 수개월내로 급격하게 단축시키지는 못할 것이 틀림 

없음 

- 신설 5개주의 마비된 교통체계를 최단시간내에 진정코 재건하기 

위한 현실적 지원은 입법기관이 건축계획상 교통제도에 필요한 계 

획확정 및 그에 필요한 대지의 공공수용 조치를 스스로 착수할 때 

에만 보장될 것임 

o r구동독지역 교통망 계획 수립의 가속화를 위한 법률」 

- 행정절차의 사무간소화에 기여하나 물질적 시험기준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계획수립 단계의 부실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공간질서와 환경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기준이 됨 

- 계획수립단계에서 시민참여는 계속 유지 

- 법률안은 연방교통성의 모든 교통수단을 위한 기본원칙 결정에 적 

용됨 

- 모든 연방주는 형식적인 공간질서 절차 생략 가능 

O 투자대책 법률 

- 계획수립 의 가속화는 계획 전단계 과정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으 

나 매우 시급한 「독일통일 프로젝트」에는 불충분 

- 따라서 17개 「독일통일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대책 법률은 그 광 

범위한 지역에서 가능한한 신속한 실현필요 

- 입볍자는 모든 개별건설대책을 결의하여 신속하게 건설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함 

- 도로컨셜 프로잭트가 다른 무엿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는 대책볍 

-178-



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지 않음 

바. 구동독 국영 운수업체의 처리(사유화) 

O 추진기관 : 신탁청( -lL동독 국영기업의 사유화 추진기구) 

- 신탁청 임무 

• 동독 국영기업의 정리，매각 결정 

• 인민소유 부동산과 임야처리문제 

• 각 기업이 창출한 이윤처리 문제 

O 추진실적 

계 l 육운업체 |해운·내륙수로업체 

21 12 7 

항꿈업체 

- 육운 : 구동독 국영여객 및 화물운수업체 12개를 민영화시키고 대 

부분은 주정부에서 운영추진(철도는 서독철도에 홉수) 

- 해운 · 내륙수로 : 구동독 국영 해운 · 수로 운수업체 7개를 민영화 

시켰으나 실적이 부진 

- 항공 : 구동독 국영 항공사 rInter f1ugJ를 해체 

O 문제점 

- 급속한 사유화 추진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결정 

- 구 동독소유 항공기， 선박， 자동차둥이 너무 오래된 중고품이어서 

시장성 상실 

- 무리하게 사유화를 추진하여 많은 설업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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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공해영향보호볍 및 행정볍원 규정에서 당면했던 사례와 같이 

충분하지 못하며 분명한 계획수립과정의 단축화를 별로 달성하지 

못했음 

- 이와같은 형태의 다른 입볍적 대책 역시 현행 행정처리 과정을 원 

하는대로 단 수개월내로 급격하게 단축시키지는 못할 것이 틀림 

없음 

- 신설 5개주의 마비된 교통체계를 최단시간내에 진정코 재건하기 

위한 현실적 지원은 입법기관이 건축계획상 교통제도에 필요한 계 

획확정 및 그에 필요한 대지의 공공수용 조치를 스스로 착수할 때 

에만 보장될 것임 

o I구동독지역 교통망 계획 수립의 가속화를 위한 법률」 

- 행정절차의 사무간소화에 기여하나 물질적 시험기준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계획수립 단계의 부실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 공간질서와 환경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기준이 됨 

- 계획수립단계에서 시민참여는 계속 유지 

- 볍률안은 연방교통성의 모든 교통수단을 위한 기본원칙 결정에 적 

용됨 

- 모든 연방주는 형식적인 공간질서 절차 생략 가능 

O 투자대책 법률 

- 계획수립의 가속화는 계획 전단계 과정을 절반으로 줄일 

나 매우 시급한 「독일통일 프로젝트」에는 불충분 

까‘ 。) ö 
T λ)，.---

- 따라서 17개 「독일통일 프로책트」를 위한 투자대책 법률은 그 광 

범위한 지역에서 가능한한 신속한 실현필요 

- 입볍자는 모든 개별건설대책을 결의하여 신속하게 건설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함 

- 도로건셀 프로잭드가 다른 무엿보다도 우션되어야 한다는 대책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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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비판은 정당하지 않음 

바. 구동독 국영 운수업체의 처리(사유화) 

O 추진기관 : 신탁청(구동독 국영기업의 사유화 추진기구) 

- 신탁청 임무 

• 동독 국영기업의 정리，매각 결정 

• 인민소유 부동산과 임야처리문제 

• 각 기업이 창출한 이윤처리 문제 

O 추진실적 

계 

21 

육운업체 

12 

해운·내륙수로업체 

7 

항공업체 

- 육운 : 구동독 국영여객 및 확물운수업체 127H를 민영화시키고 대 

부분은 주정부에서 운영추진(철도는 서독철도에 홉수) 

- 해운 · 내륙수로 : 구동독 국영 해운 · 수로 운수업체 7개를 민영화 

시켰으나 실적이 부진 

- 항공 : 구동독 국영 항공사 íI nterfl ug-.J를 해 체 

O 문제점 

- 급속한 사유화 추진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결정 

- 구 동독소유 항공기 선박 자동차퉁이 너무 오래된 중고품이어서 

시장성 상.실 

- 무리하게 사유화를 추진하여 많은 실업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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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시 

1. 남북 교통협정 체결 준비 철저 

O 남북한 통과지점 선정 

O 교통수단의 운행 

O 운행증 교부 

O 휴대품 반입 

O 교통위원회 설치 

O 교통망 연결방안 협의 

사 점 

2. 유라시아 대륙진출을 위한 통일교통계획 수립 

O 한반도 동서횡단 내륙교통망 구축 

O 한반도 남북종단 내륙교통망 구축 

O 한반도 통과 유라시아 대륙수송망 구축 

3. 통일후 교통기반시설 투자대책 강구 

O 북한의 교통시설 현황파악 

O 통일 교통프로젝트의 투자소요 판단 및 투자재원 조달방안 마련필요 

4. 통일후 북한의 운수업체 민영화대책 강구 

O 국가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사 운수업체의 민영화대책 수립 및 

선박， 항공기둥 매 각대 책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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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독일통일과 사회보장제도의 의의 

O 통독은 자유경쟁원칙의 보장과 적극적인 사회보장제도콸 관간으로 한 서 

독의 사회적 시장경제체제가 동독의 사회주의적 셰획경제체제요다 우-월 

하다는 것을 입증. 

O 서독은 물가안정， 높은 고용수준 유지，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윤 통하 

여 개인의 경제사회적 복지수준을 크게 향상시키고 또한 광범한 사회보 

장정책으로 자본주의체제에 의한 사회적 갈둥과 문제를 최소화. 

O 특히 적극적인 사회보장정책이 시장경제체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 

는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적 안정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음. 

O 그리고 통독후 서독의 사회보장제도가 동독지역에 확대적용되거l 됨으로 

써 동독주민이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아 동독의 경제재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바탕이 됨. 

- 실업둥에 대한 개인적 사회적 불안을 해소하고 최저생계룹 보상하여， 

서독으로 대량이주를 억제함으로써 정치 · 경제 · 사회적 안정윤 셰-상하 

는 역할 수행. 

O 통독으로 동독지역에 대한 사회보장비 지원이 볼가피하게 되었으나 동꽉 

경제가 활성화되고 서독의 분권적인 사회보휘방식의 사회보상세도가 농 

독지역에 정착되면 서독지역에서의 지원필요성은 크게 깎소됨 것으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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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동서독 사회보장제도 비교 

1. 사회보장체계 

O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세기 후반 독일제국의 국가주도에 의한 산업 

화과정의 사회정책에 기원을 두고 있음. 

- 영국 · 프랑스 보다 뒤늦은 산업혁명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을 

실시하고 대내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극도로 제한함과 아울러 사회 

보험제도를 도입 (1883 : 질병보험， 1884: 재해보험， 1889: 양로 및 

질병보험) 

O 독일의 사회보장제도는 1930년 초까지 강력한 노동운동에 힘입어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수준이 향상되는 등 크게 발전. 

O 나치의 등장으로 겸제공황에 의한 실업문제가 공공투자의 확대 둥으로 

다소 해결되었으나 사회보험의 자치적 운영이 폐지되고 2차대전중 일 

부 보험급부가 제한되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이 정체. 

o 1945년 종전후 동 · 서독이 분단되고 양독은 각각 독자적인 사회보장체 
계를 정립. 

- 서독 : 나치이전의 사회보장제도를 상당부분 복원하고 제도의 확대조 

정과 급여수준의 상향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제도를 발전. 

- 동독 : 사회주의체제를 도입하고 국가중심의 사회보장제도를 실시. 

O 사회보장제도가 연금， 의료， 실업둥에 대한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며 

각 제도별 자치권을 가진 공볍인에 의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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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각 사회보장제도가 초기단계부터 직업중심으로 발전한 결과， 현재에도 

피보험자의 직업별 혹은 지역별굳 제도가 다원화되어 관리되고 받험료 

나 보험급부의 차이가 존재. 

O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로서 연금 의료보험， 설업보험 둥의 사회보험과 

아동수당， 사회 부조 둥이 있음. 

O 국가가 직접지원하는 사회부조도 지방자치에 의가 주정부의 책인아래 

직접 실시되고 연방정부는 관련법령 및 기준만을 제시. 

O 일정소득이상의 고소득자는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 

고 연금과 실업보험에도 보험료산정 및 급여의 최고한도가 정해져 있유. 

o 2차대전후 동독에 사회주의방식의 사회경제체제가 도입되면서 사회꾀 
장제도도 독일의 전통적 제도와 크게 다르게 마련됨. 

O 각 사회보장제도의 구성， 조직， 부담율 및 갑부수준이 중앙집줍적으보 

일원화되고 제도운영도 국가에 의하여 이루어집. 

O 의료서비스와 약제는 국가가 무료로 공급하는 놔가보장체가1 이고， 설엽 

도 폰재할 수 없으므로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이 없고 사회보험방삭의 

연금이 유일한 사회보장제도. 

O 모든 피용자 및 자영 자가 사회보험에 의무객으로 가입하여야 했는데 

군인， 비밀경찰 정보요원， 고급공무원등 특권총에 대하여는 i선도 제도 

를 두어 우대. 

O 강제가입보험 이외에 임의의 보충보험이 1971년 도입되어 노령， 갤‘성， 

출산시 보완적 소득보장제도로서 역할옴 수행함. 

O 사회보험 이외의 사회보장제도로서 아동수당， 사회부조 둠의 제도 ’}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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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금제도비교 

二규 서 도
 
「 동

 
도
 
「

제도체제 노동자， 봉급생활자， 광부， 까‘ , 1 노동자 및 봉급생활자 연금과 

공업자， 농민， 공무원등 직업별 기타 자유업 상공업자 협동조 

로 연금제도 구성 합조합원 등의 연금， 그리고 경 

찰 군인 의사둥에 대한 특별연 

금 제도로 구성 

월소득 600마르크 이상자에 대 

한 임 의 보충연금제도가 있음. 

조직 및 각 제도별 자치적 관리공단이 I . 자유독일노동조합연맹과 국가 

운영체제 있고 연방보험공단이 전반적으 가 관리 

로 감독 

의무가입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I . 월소득이 75마르크이하인 자 

면제자 며 전근로자 표준보수월액의 7 

분의 l에 미달하는 자 

1 년중 2개월이하 고용된 닙 二그 o 닙 

생 활자(임 금근로자는 50 일 

이하) 

비용의 부담 I . 근로자 : 9.35% I . 근로자 : 10% 

고용주 : 9.35%( 광부는 15.1%) I 고용자 : 12.5% 

* 임의보충연금 : 근로자 10% 

연금적용 6， 300마르크 600마르크(임의보충연금은 최 

최고한도 

수입 (90년) 

고한도액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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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서 .s:.. 
ï 동 도느 

ï 

급부의 종류| 노령， 장애， 유족， 재활， 결뼈 | 노령， 장애 

(농민연갚은 노령， 재활， 농지 

양도급부만 있음) 

노령연금 남 · 녀 65셰이며 5년이상 가입 I . 낚 65 세， 여60셰이며 15년이상 

자(남녀 60세부터 조기 노령연| 가입자(난 60 세， 여 55 세부터 수급요건 

금가능) 조기 노령연끔가능) 

미망인 I . 남편연금의 60% 1. 낚편연금의 15% 

급여액 

최저 및 I . 최저연금액 : 구체적 액수로 정 I . 최저연갑액 

최고연금액 | 하지 않았으나 최저연금은 최 15년미만 가입 : 3쩌마르크 

저임금의 75%수준이 됨. 

최고연금액 : 3， 455마르크 

45년 가입 : 370따르크 

최고연급액 : 510마르크 

빽
 
초
 평
 

금
 
정
-
년
 

균
 

연
 

조
 -% 

펴
。
 

임금및 봉급수준에 따라 매년 1. 3-5년마다 연감액올 심의초정 

남 : 522 마르크(보충연감 : 107 

마르크) 

여 : 416 따르크(꾀충연감 36 

마르크) 

연금생활자 I . 연금이 임금수준과 연동되어 1. 71 년부터 시행된 임의파충연납 

됨
 繼-

편
 

렬
 

따
서
 
마
 

이
 
깨
 5 

액
 L 

n 

연
 
남
 
녀
 

연금액 

의 생활수준 일반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생 

활수준 유지(동종근로자 명균 

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나 가입 

기깐이 짧은 경우 최저생게꾀 

소득의 70%수준 보장) 장이 n1 홉(연감액이 품가상승 

이나 소뜩수준 향상폴 반영하 

지 못함) 

균인 · 정보원 · 경찰등 특볍연 

남의 혜돼올 받는 자판 힐반연 

if 수혜 사 gl 2배 정도에 해당 

하는 연 jf찰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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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부조등 기타 사회보장제도 비교 

가. 사회부조 

O 서독의 사회부조는 생활이 곤궁한 자에 대한 일반생계부조와 질병 · 

장애 · 출산등 특별한 수요에 대한 특별부조로 구성되며 주정부의 책 

임아래 실시 

0 동독에 있어서도 대상자가 극소수(’88년에 5， 500명)이기는 하지만 

생계유지와 특별한 생활상태에서의 어려움에 대하여 도움을 주기 위 

한 사회부조가 국가에 의하여 행하여졌음. 

。 동서독의 사회부조 지원 수준 

- 서독 : 생계부조액 (90. 1. 1)- 세대주 월 425마르크， 가족1인당 월 

191-383마르크(연령별 차등) 

- 동독 : 생계부조액 (90. 1. 1)- 독신 월 290마르크， 

르크 

님 닙 

11 

주택임대료-월 30--45마르크(가족수에 따라 차등) 

나. 아동수당 

월 480마 

0 서독에서는 16세미만(교육등의 경우 27세까지)의 자녀가 있는 가정 

에， 동독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녀당 각각 아동 

수당이 지급 

O 아동수당금액 

- 서독 : 첫아이 월 50마르크， 둘째 월 100마르크， 셋째 월 220마르 

크， 넷째 및 그이상 월 240마르크 

- 동꼭 : 첫아이 월 50마르크， 둘째 월 100마르크 셋째 및 그이상 

월 150마르크 

O 서독에서 아동수당의 재원은 전액 연방정부에서 부담하며 운영은 노 

-188-



동사무소에서 담당 

다. 질병급여 

O 서독에서는 질병때분에 노동이 불가능할 경우 최초 6주까지 사업주 

가 임금전액을 지급하고 6주부터 78주까지는 질병남고에서 피보험자 

기본임금의 80%를 질병수당으로 지급 

0 동독에서는 질병급여로서 최초 6주까지는 순소득의 90~b릎 ~l리고 

6주부터 78주까지는 굽여의 수준， 부양아동수 둥을 고려하여 순임감 

의 50-90% 지급. 

라. 출산휴가 

O 산전휴가는 동서독 모두 6주간이고， 산후휴가가 서독은 8주깐， 돔폭 

은 20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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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통일후 동독지역 사회보장제도 확립계획과 
추진현황 

1. 사회보장분야 통합조약 내용 

o 1990.3. 18 동독의 자유총선거에서 선출된 동독의 과도정부와 서독연 

방정부는 각 부처별 공동위원회를 두어 각 분야별 통일협약을 마련 

(90.5. 18) 

O 각 부처별 공동위원회에는 서독연방및 주공무원 동독공무원， 동서독의 

관계전문가가 참여함. 

가. 사회보장의 원칙 : 통합조약 제 18조 

1) 동독은 다음의 원칙에 기초를 둔 사회보장체제를 도입함. 

CD 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등 각 사회보험은 국가의 법적 감독하에 
각각 공적인 자치기구를 두어 실시 

@ 각 사회보험은 보험료에 의하여 운영하며 연금， 의료보험 그리고 

실업보험의 보험료율은 서독의 부담율로 하고 피용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 

@ 각 보험의 급부수준은 피보험자의 보수수준에 기초하여 결정 

2) 연금， 의료， 산재보험의 사무를 우선 통합하여 한 기관에서 담당하 

도록 하되 수지결산은 각 보험별로 처리. 1991. 1. 1 까지 연금， 의료， 

산재의 각 보험기관을 설립하도록 하는데 이는 서독의 각 보험제도 

와 동일한 각 보험기구를 설치하는 것임. 

3) 동독에서 보험에 반드시 가입토록 하는 의무조항은 잠정적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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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 자영업자나 자유업자의 경우 가타보험에 의한 보장이 있다띤 

임의로 가입 가능. 

4) 월수입이 800마르크 이하인 피고용자에 게는 조세감면과 함께 연납 

기여금으로 충당할 보조금을 1990. 12. 31 까지 지원. 

(소득 600마르크 이 하는 30마르크， 소득 600--700마르크는 20마르 

크， 소득 700--800마르크는 10마르크) 

5) 보험료산정및 보험급부 한도액은 서독의 사회보험원칙에 가초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금제도 : 통합조약 제20조 

1) 동독은 동독의 연금법이 서독의 연금법파 같아지도록 필요한 조치 

시행. 

2) 동독의 강제가입연금， 임의연금둥은 서독과 같이 하나의 연끔으로 

통합되며 동독의 특별보장연금은 1990. 7. 1부터 폐지. 

3) 동독지역에서 새로 산정지급되는 연끔(서독 마르크로 연급지납) 수 

준은 동독의 평균소득자로서 강제및 임의연금에 45년간을 가입한 자 

가 현 동독 평균소득의 70%가 되도록 하고 보험기간에 따라 가감. 

이때 새로 산정되는 연금액이 종전의 연납액보다 적올 경우 종첸의 

연금액을 지급. 

4) 최저연금액(’90년에 495마르크)에 미달되는 자에게는 국가예산으로 

연금과 최저연금액과의 차액올 사회부조보조금으로 지납(’ 96년 만 

까지). 

5) 향후 연금액은 동복지역의 임감상숭륜에 따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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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의료보험 : 통합조약 제21조 

1) 동독은 서독의 의료보험제도를 도입 · 실시. 

2) 동독의 의료보험에 의해 지금까지 부여된 급부중 서독의 의료보험에 

없는 급부(예를 들면 임산부에 대한 특별급여)는 동독의 예산에 의 

하여 지원. 

3) 동독에서도 서독에서 질병시 6주까지 고용주가 임금을 계속 지급하 

는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 · 실시. 

4) 연금수급자도 의료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며 보험료는 연 

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라. 보건의료 : 통합조약 제22조 

1) 동 · 서독은 국민의 의료 및 간호， 그리고 건강유지를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갖도록 함. 

2) 동독국민의 의료및 간호를 위하여 현행 동독의 의료체계를 계속 유 

지하면서 동시 의료기관의 사유화를 도모하여 단계적으로 서독식의 

의료전달체계가 갖춰지도록 함. 따라서 동독정부는 개업의， 개업치 

과의， 약국 그리고 자영독립의료기관과 민영공익병원의 개설에 대한 

허가를 실시. 

2. 동독지역의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및 추진현황 

가.연금제도 

O 관리기구의 셜치운영 

- 지역 연금보험 조직으로서 1991. l. 1 동독 신설5개주에 주보험사 

무소가 설치됨(임끔노동자， 철도노동자， 선원에 대한 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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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봉급생활자， 수공업자， 광부둥올 대상으로 하논 각 연방보험기관 

이 동독전지역에로 관할권을 확대하여 업무를 추진 

。 연방 정부에 의한 보조금 지원 

구 

- 연방정부(서독정부)에서 동독지역의 연금재정올 지원하기 위하여 

90년중 20억 마르크를 보조 

- 91년중 연방정부의 보조계획은 없는데(연금기여금에 의해 충당) 

92. l. 1부터 연금개혁볍이 동 · 서독지역에 동시 발효되면 동독지 

역의 연금재정에 190억마르크의 적자가 예상 

〈동독지역의 연급보험 보험료 부담내용(’91)) 

τ 닙r 서 독 지 역 동똑지역 

연금보험료율(피용자빛 고용자) 9.35% 9.35% 

연금적용 최고한도 월수입 6.500 마르크 3.뻐 마르크 

연금의무가입 최저 월수입 480 ‘’ 220 . 

고용자가 피용자의 보험료까지 

부담하는 피용자의 최고 월수입 610 '" 280 . 

91년 전피용자 표준보수윌액 3.360 . 1.540 . 

O 연금급부수준의 향상내 역 

- 동독지역의 연금액은 동독지역 가입자의 평균임감의 상숭에 따라 

결정되도록 되어있음. 

- 통합조약후 새로운 연금액 산정에 따라 연금수급자의 80% 정도가 

종전의 연금액보다 인상된 연급올 수령(최저 연금액도 330마르크 

에서 495마르크로 인상되었음) 

- 동독지역의 평균엮균이 9 l. l. 1 및 7. 1 부로 각각 15%씩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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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정하에 동독지역의 표준연금액이 672마르크에서 773마르크 

그리고 889마르크로 조정 · 인상(사회부조보조금에 의하여 지원을 

받게되는 최저연금수준도 602마르크가 되었음) 

- 90.6.30부터 91. 7. 1 까지 1년동안 동독지역의 연금액은 48-89% 

가 인상되어 서독지역과의 연금수준차가 감소(서독지역은 동기간 

동안 연금이 5.03% 인상) 

- 유족연금의 경우 서독의 연금제도 도입으로 15만여명 이 처음으로 

유족연금을 받게 되고 90만여명의 유족연금이 크게 상향조정(과거 

남편연금의 15%수준에서 60%수준으로 인상) 

* 동독에서 과거 군인 · 정보요원 · 의사둥에게 적용되었던 특별연 
금은 새로운 연금액 산정시 고려되지 아니하고 폐지. 

나. 의료보험제도 

o 1991. 1. 1이후 서독의 의료보험제도 도입실시와 함께 연방정부， 주정 

부 그리고 질병보험기관이 국민에 대한 계몽 및 홍보활동을 벌여 제 

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였음 

<관리기구의 설치운영현황(91. 7.1 현재) > 

구 τ 님r 가입자수 사무소 조합 종사요원 

지역질병금고 740만명 2707R소 2， 000명 

직장질병금고 130만명 101조합(497R 신설) 2， 000명 

동업자 질병금고 30만명 23조합 750명 

사무원·노동자질병금고 270만명 5007R소 6， 200명 

관산질병금고 45만명 307R소 800명 

* 농업및 선원질병끔고도 설치분영되고 있는데 현황이 미확인 
* 가입자수는 가입자 본인만을 말하며 전가입자의 가족은 400여만명으 
로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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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험료율 

동독지역에서는 피용자및 고용자 모두에게 6.4%의 보험료율이 동 

일적용되고， 의무가입의 최고한도 소득은 ’ 91년에 월 2，잉0마르크 

(서독의경우 월 4， 875마르크) 

연급수급자， 실업보험수급자도 각 보험에서 의료보험료률 부담하 

고 있음. 

O 환자의 일부부담 

- 서독의 89년시행 의료개혁법 (GRG)에서 환자의 일부부담조정내역 

구 τ tri 부담액 비 고 

의약품 3마 E크 ’92. 1. 1부터 E 약품값의 159/0부담 

(15마근크한도 

교통비(입원시) 20마 E크 

교통비(통원시) 전비용 

교통비(웅급차량이용) 20마르크 

이학요법 비용의 10% 

예방 및 재활 10마르크/일 

치과보철 비용의 40% 어린이에게도 동일적용 

입원 10마르크/일 14일한도 

보장구 일부부담 

육 성인의 의약품 및 이학요법의 자부담액과 전가족의 iι통비 자부닦의 총합게 

가 총보수액의 2%가 념올 경우， 2% 해당액만 부담. 

- 동독지역에서는 환자의 일부부담액을 다음과 같이 감액 객용 

(92. 6. 30까지 ) 

• 91. 1. 1 --6. 30 기간중 환자의 일부 부닦은 없음(치과μ- 첼 R-

91. l. 1 푸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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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원교통비， 입원을 제외한 각 항목의 자부담액은 서독의 50% 

해당액 

• 입원의 경우는 91. 7. 1--12. 31에는 2.50마르크 /일 이고 92. 1. 

1-6. 30에는 5마르크/일 을 자부담. 

O 의료기관의 구조조정 

- ’90년중 종합병원에 응급치료기자재 의료용 소모품 지원(예산 :5 

억 2천 마르크) 

- ’92. 12. 31까지 기존의 종합병원 응급병원， 국영진료실， 직장내 

보건의료실은 의료기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 

- 기존 의료기관에서 활동중인 의사들이 개업의로서 활동할 수 있도 

록 시설 자금을 융자 지원하거나 기존시설을 임대 

• 과거 국가에 고용되었던 의사중 2/3정도가 개업 

• 노령등 개인적 사정에 의해 개업이 곤란한 의사들도 각 의료가 

관에서 종래와 다른 형태로 고용됨(점수에 의한 급료지급둥) 

- 기존 종합병원이나 응급병원도 종교계둥 공익운영권자(또는 민간 

회사)가 인수하도록 하고 융자지원 또는 투자보조금 지원 

- 의료기관이 서독지역과 평준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별 종합병 

원정비 및 등 확보계획을 수립중 

• 동독지역에 약 300억마르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 

• 동독지역 경기부양공동대책 지원금중 50억마르크를 종합병원， 

사회복지시설둥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각 주에서는 지역 

산업촉진， 도로， 주택둥의 분야에 주로 사용하고 경미한 액수만 

을 종합병원 분야에 투자 

- 종합병원의 고위 및 중급경영진을 서독지역에서 채용하거나 자매 

주 종합병원의 전문가가 한시적으로 이동근무(’91년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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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의약품 공급확대 및 보조금지원 

- 국유화 약국의 사유화 추진 (75% 정도)과 함께 약품의 공급이 확대 

• 과거 동독에 2.000종의 약품이 거래되었는데 70，아깨여종으로 확대 

• 약품을 중앙집권척 단일 도매상이 14일마다 공급하였으나 여러 

도매상에 의한 수시공급으로 전환 

용 과거 무료로 공급되었던 감기약， 설사약， 멸미약 둥은 의료.보험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구입자의 부담초래 

- 동독의료보험의 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약회사， 도매상， 약국 

에 서 91. 4. 1부터 93. 12. 31 까지 22억 마르크를 각 질 병 갚고에 

지원하기로 함. 

￥ 동독의료보험은 현재 혹자운영중이라 하는데 그 요인은 다음과 

같이 추정됨 

• 실업자 연금생활자까지 각 보험에서 의료보험료를 부담 

• 취업자의 경우 실직둥올 우려하여 병원이용올 자제 

• 의료수준이 낮고 시설이 빈약하며 충분한 의료공급이 제한 

• 의료의 공급이 과거 무료에서 일부 본인푸담올 초래함에 따류 

이용자제 둥 

다. 기타 사회보장제도 

O 아동수당 추가지원 

- 아동수당이 서독의 제도로 전환됨과 아올러 동독지역에 피복비둥 

의 명목으로 아동수당이 추가지 급됨 . 

• 12셰이하 : 월 45마르크 

• 13세이상 16세(직업훈련생 경우 27세)까지 : 월 60마르크 

O 사회부조 

- 서독식 사회보장체제의 도입으로 동독지역에 사회부조대상자까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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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증가하고 있음. 

- 동독지역의 사회부조는 생계부조액이 가구주에 대하여 월 400 마 

르크이며 임산부 편모 질환자， 장애자둥 어려운 여건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기본급의 20%정도를 추가지급. 

- 지역에 따라 난방비 임대료도 지원 

라. 사회보장행정체제의 확립지원 

O 연방지소의 설치 운영 

- 동독 신설 5개주와 연방 각 부처간 긴밀한 업무협조와 신설 주정 

부를 효과적으로 지도 · 지원하기 위한 연방 각 부처의 지소를 베 

를련에 설치 

• 보건성의 경우 연방보건성지소에 70명 근무예정 

(연방보건성 근무인원 : 400여명) 

• 주요업무는 소관 법률상담， 소관업무의 전문 · 기술적 문제에 대 

한 상담 및 지원. 

O 인력， 기술둥의 지원 

- 동서독의 각 주간， 도시간 자매결연을 맺어 행정요원의 상호파견 

을 통해 동독지역 공무원을 지도하고 동독출신 공무원에 대한 교 

육기회부여 

- 연방부처， 연방사회보험기관에서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하 

여 업무지도및 지원 

- 서독의 자매주나 도시에서 병원경영자， 사회복지전문가둥을 동독 

의 자매주에 파견하여 지도 및 지원 

O 사회보장 전문교육 및 홍보 

- 뒤겔도르프， 뭔헨 둥 의료관계 전문교육기관에서 동독지역 의사에 

대한 서독 사회복지 행정일반 및 전문교육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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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 질병급고 둥 사회복지 공공기관에서도 동독지역 근무자에 

대한 연수교육을 실시 

- 연방 노동성 · 보건성 둥에서 동독지역 국민들에게 각 사회보장제 

도를 설명 · 홍보하는 책자및 팡프렛을 제작하여 배포 

마. 동독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O 동독지역에 대한 재정지원형태는 연방예산， 서독지역 107H주에서 분 

담조성한 통일기금 그리고 연방신탁청의 융자에 대한 지원금이 

있음. 

O 사회보장부문의 연방예산지원 수준은 ’90년 50억마르크(의료보험에 

30억마르크， 연금에 20억마르크) ’91년에는 250억마르크(실업보험에 

240억마르크)임 

O ’911년 통일기금 350억 마르크중 사회보장부문에 지원된 예산은 100 

억마르크 규모임 

O 신탁청이 동독지역에 경제재건을 위해 융자지원한 규모가 똥0억마르 

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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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동독지역 사회보장제도 확립을 
위한 앞으로 과제 

O 통독후 서독지역의 과도한 통일비용의 부담동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 

기도 하였으나 동독지역에 막대한 서독자본이 유입되어 우수한 노동 

력과 결합， 산업재건과 고용창출에 의한 경제수준의 향상이 가시화 

되고 있고 인플레 없는 재정안정도 계속되고 있어 3-5년이후면 동 

독지역 경제가 크게 부흥하고 각 사회보장제도도 정착될 수 있으리 

라는 낙관론이 우세한 상황이며 

O 현재 동독지역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에 있어 중요과제는 도입된 각 

사회보장제도의 원활한 운영체제의 조기 확보와 연금， 공적부조둥의 

소요재원 확보임 

1. 각 제도의 원활한 운영미흘 

o 91. 1. 1부터 의료보험 연금 사회부조동 서독식 여러 사회보장제도가 

도입 · 시행되고 있으나 행정요원의 부족， 전문 · 기술성 부족으로 업무 

처리가 지체. 

O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행정요원 부족(채용예산과 전문인 

력부족)으로 각종 복지 업무가 정체. 

2. 장애자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부족 

O 의료기관뿐 아니라 장얘자 · 노인등 각 사회복지 수용 및 이용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여건도 미홉하여 요보호자에 대한 체계적 보호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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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과거 중앙집중적인 사회복지시설의 배치에서 벗어나 지방자치탄체별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구비가 요청되고 아울러 시설의 현대화 필요 

3. 각종 사회복지 굽부수준 미홉 

O 동 · 서독지역간의 연끔격차가 해소되기 위해서는 동독지역의 담속한 

경제수준향상과 함께 동독지역에서 매년 20%정도 연끔액 인상이 펼요 

(7년정도 소요예상) 

O 의료기관의 부족， 시설과 기술의 n] 홉둥으로 동 · 서똑간 의료보힘의 

급부수준도 큰 차이가 있음. 

4. 공적부조등 사회복지재원의 부담가중 예상 

o 90년대중 연방정부로부터 동독 사회보험(연금 · 의료 · 설업요험둥)에 
지원될 보조금은 1 ， 000억마르크(약 50조원)로 추정 

O 동독경제가 일정수준으로 성장하기 전까지 설업보헌파 연금보현에 많 

은 액수의 지원이 필요(’90년중 설업보험에 30억 마트크， 연감_lJi_휘에 

190억마르크의 적자를 예상) 

O 사회부조는 각 주정부의 책임아래 심사되도록 되어 있으나 각 주정)!’­

는 제한된 세입과 부족한 연방정부의 지원 때운에 사회부조 재원확센­

에 애로 예상(동독지역의 투자우선순위가 도로 . 상수I노t:... 주택 . 환강) 

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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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정 책 건 의 

독일통일의 요인， 과정， 행태등을 살펴보면 우리의 통일도 남북의 현 

재 각종 경제 · 사회적 제도중 보다 우월한 제도의 선택과정이 될 것이 

며， 통일의 시기도 우리나라의 통일 수용능력과 북한 체제의 지속적 유 

지가능성 그리고 주변강대국들의 이해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통일을 대비하여 우리는 아래와 같은 준비가 필요함. 

1. 북한의 경제 · 사회적 상황，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현황 

철저 파악 

O 통독의 경험에 의하면 동독의 경제사회적 제반여건과 사회보장시설과 

기능 둥의 상황은 이미 알려진 것보다 훨씬 악화되어 있거나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 

O 따라 통일원 · 안기부 등의 국내 보유자료를 활용하고 동독 및 동구권 

국가의 제 상황에 대한 조사연구로서 북한의 상황을 유추하며， 기타 

외국에서 유포되고 있는 자료의 수집동을 통하여 북한에 관한 폭넓은 

자료확보와 분석 이 우선 필요 

2.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 발전 

O 서독의 동독에 대한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은 서독의 폭넓은 

사회보장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는 통독후 동 

독국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O 우리나라도 현재 북한의 사회보장수준에 비하여 미홉하지 않는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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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급부(의료， 연남， 실업， 산재둠)가 파장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사 사 

회보장제도의 보완 · 발전이 요구됨 

O 통일후 과도기에 운영되어야 할 사회보장체제(공적부조， 의료보휘， 연 

금둥)가 연구 · 검토되어 제시되어야 함. 

3. 통일후 통합사회보장제도 확립방안 준비 

O 통일후 통합사회보장체제의 조기 확립을 위한 구체적 겨l 획수띤 필요 

- 각 사회보장제도의 조직화 방안 

- 담당 전문요원의 확보계획(채용， 파견끈무동) 

- 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보장제도 확립음 지완하기 위한 지 

원행정조직 체계 

- 사회보장 담당요원에 대한 일반행정 및 전문기술에 판-힌- Jl~육세획 

- 의료기관 · 사회복지시설의 보강 및 확충제획 

- 북한주민에 대한 사회보장제도판련 교육 홍보 세획풍 

4. 통일대비계획 담당 조직의 설치 · 운영 

O 사회보장부문 통일대비계획끌 체계적으로 젠단 추진힌 특-띤샤엽단(닦 

당과) 설치 운영이 요청됨 

O 특별작업단은 다음 업무를 담당 추진함. 

- 북한관련 제자료의 수집 및 전파 

- 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분석 · 평가 

- 통일대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랜-완 · 발선게획수립 

- 통임후 사회과장제도 조기화립 방안 수립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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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노동행정관련 통합조약 개황 

1. 노동법 질서 

o 1990년 5월 18일의 제 l차 낙가조약파 함께 독일연방(서독)의 노쏟 if} 」’} 

근로자보호법규가 광범하게 동독에 이입 

O 해고(예고)기간 

- 동독지역에서는 지금까지의 동독의 노돔꺾 제55조가 계속 유효 

• 이 규정은 모든 노동자에 대하여 획일적인 해고예파기간을 포함 

• 동 기간은 모든 노동자에 대하여 최소한 2주， 갚속기간에 따라 3 

개월까지 연장 

- 지금까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각각 다르게 되어 있는 해놔예i끼간 

은， 연방헌법재판소가 ’90년 5월 30일 이러한 차둠을 위헌으보 선고 

O 최단휴가 

- 지금까지의 동독에서 적용되었던 1 년(역년) 20일의 최단휴가기간은 

계속 유효 

• 독일연방공화국에서와는 탈리 동독에서판 지균까지 단체협약관 -동 

한 휴가청구권 형성이란 아직까지 폰재하지 않유 

- 다른 볍률규정에 따라 부여된， 최단휴가기깐윤 년판 기간은 1엇H 년 

6월 31일까지 효력을 유지 

O 단체협약 

- 지끔까지의 동독 구볍의 집단계약과 단체협약븐 새로분 단체휘약이 

체겸될 때까지 계속 유효 

O 사회적 단로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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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근로자 보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서독볍을 받아들이되 몇 

가지 예외조치 

1993년까지는 과거 동독에서 적용되었던 일요일， 공휴일 노동규정이 

적용 

서독에 적용되는 것처럼， 야간에 빵을 굽거나 배달하는 것의 금지 

가 1993년부터 동독에 적 용 

공사장에서의 야간노동과 부녀자노동은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금지 

。 기술적 근로자 보호 

서독의 기술적 근로자보호볍규를 원칙적으로 수용， 개별적인 경우에 

특별한 이입규정 적용 

• 예컨대 구(공장)설비， 즉 연방에의 편입이전에 설치되었고 운영되 

었던 설비에 관하여는 지금까지의 동독에서 적용되어 온， 과거 동 

독볍에 따른 동 설비의 기술적 상태에 대한 요건(안전기준)을 기 

준화 

• 설비자 중대하게 변경되고 위험방지를 위하여 요청될 경우에는 감 

독관청이 보다 진보적인 서독볍규의 적용 요구가능 

1991 년의 경과와 동사에 구설비에 대하여도 당해설비의 운영에 관한 

서독 규정이 구속력 보유 

O 볍의 정비 

통독의회는 근로거1 약 t섭. 。 1001
근 」二L 근 및 공휴일 노동의 허용여부와 특별 

한 부녀자근로의 보호륜 포한한 공 t섭상의 단로시간볍규를 가능한 한 

빨리 통일적으로 새롭계 규정할 임무플 가짐 

공볍상의 끈로멘호볍규도 유럽공동체밴파 합7.1 되도록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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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촉진 및 실업보험 

O 고용촉진볍률 

- 서독에서 적용되는 고용촉진밴뜰븐 윈칙객으료 새 주닫에노 화상 자 텅­

• 몇개의 특별규정이 지끔까지의 농꽉--( 1 역에 대해서 효칸1 ^l 속 

O 단축조업 지급수당(Kurzarbeitergeld) 

지금까지의 동독지역에 대하여 1990년 5월 18열의 -If 샤죠약에사 11~ 

련된 단축조업지급수당 특별규정은 계속 유효 

• 노동(조업) 단축에 해당된 근로사의 일자리가 유지된다까 삿이 . 

확실한 경우에도 해고(와 실업)를 막기 위하여 단축조업지냐수녕 

의 지급 허용 

• 노동행정부서에서 단축조업지굽수당 수령 자를 위하여 911~\’-덴 1 잉 

연금보험의 기여감 천액 지볼 

• 사용자는 단축된 시간노동을 하는 단로샤에게， 특히 와서힌 죠 ?i 

단축의 경우， 사업장 내외에 서 작업 적 능력 의 유지가 까늠-꾀 J !l 

조치 

• 근로자는， 노동관서가 까선에게 다관 사업장의 센 인자러삼 인선 

해 줄 수 있는 경우 끈로암선틀 이용 

※ 우선 1991년 6월 31인까지의 71 한1![ 의 특벽-규정유 떤 t앙 jl; 능’!’ 상 

관에 의하여 1991 년 12월 31 연 까지로 연장 가능 

O 직장조성대책 

직장조성대책은 특히 직장암션이 어려문 셀엽자에셔l 다시 ~l 장에 쉰 

어잘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방 :1 ~용청이 전부- FE{? ?l 부의 사jf-깐­

대셔 ql 정기간동안 공억저 ?1 인자리에 λ-1 인하도록 주션해 주-γ- 갯 o 

토. 이의 사jf윤 대기 위하 꽉껴→y{성에 대하여F 지납까지 91 동-lIr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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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이후 적용되어 온 볍규가 유지 

- 물론 동독에서도 서독에서와 마찬가지로 볍인， 즉 보통은 지방자치 

단체 또는 공익사법인이 직장조성대책에 원칙적으로 참여 

O 준양로연금 

- 과거 동독에서 적용되었던 조기퇴직규정은 다음의 새 규정으로 대치 

• 57세에 이른 남성， 55세에 이른 여성은 실업시에 3년의 -여성의 

경우 5년의 -준양로연금 수령 

• 1991년부터는 통일적으로 57세의 연령한계와 3년의 준양로연금 최 

대수령기간이 적용 

• 1991년 4월 1일까지 청구권이 발생하는 근로자에 게는 준양로연금 

을 1년간(에 한하여) 5퍼센트의 추가 급부금만큼 인상 

- 준양로연금은 연방고용청이 자신의 노동관서들를 통하여 실업보험금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 

• 연방고용청은， 신청자가 지금까지 직업활동을 한 지역에 명백한 

노동인력 부족이 있음을 확인한 경우， 신청 가능 

- 준양로연금은 2년 8개월간은 연방고용청이 자금을 부담하고， 남은 4 

개월간은 연방이 그 비용을 부담 

• 이 규정은 1991년 신규자에 국한 

• 동규정은 연방노동부장관의 볍규명령(부령)에 의하여 1992년의 신 

규자.까지 연장 가능 

O 근로자대여 및 불법노동 

- 근로자를 다른 사용자에게 기한부로 대여하는 것을 규정한 근로자대 

여볍과 불볍노동방지볍은 새 주들에 그대로 적용 

-210-



3. 재해보험 

O 영업분야에서 지끔까지의 동독지역에 농업조합( Berufsgenossenschaft 

: 재해보험의 보험자， 서독에는 산업별동업조합， 농입동엽조합， 원예농­

업조합 등이 있음)이 새로이 만들어지지 아니함 

- 서독의 기존 동업조합이 지끔까지의 동독지역으로 확상 

- 주와 지방자치단체(시읍면)의 난로자갈 동하여 1+1 단위에 새츠츠 JF At 

험주체(=보험자) 구성 

O 재해보험급부법규는 1992년 1월 1일자로 적용 

- 그때까지는 동독의 법규가 계속 유효 

O 재해방지에 관한 규정， 치료 및 재활에 관한 규정， 노동새해시의 ，L조 

에 관한 규정， 사용자면책에 관한 규정은 1991 년 l월 l일에 이입 

4. 사회보장 추가지급금 

O 지금까지의 동독에 도입된 「연금보힘， 재해보험， 설업꾀힘의 jt!!’-에 

대한 사회보장추가지급금.J(월 495마르크로의 급부증가)윈:- 1991 년 l~윈 

31일까지의 신규 연금수령자에 국한 

- 급부금은 길어야 1995년 6월 30일까지 지납 

• 동 급부는 유동적이지 않고 확정적임 

0 사회보장추가지급급은 연끔이 아넘 

- 그것은， 지감까지의 동독에 서목시스댐과 비 _ll~ 훤 깐한 사회부조사~­

댐이 이제 비로서 형성되어야까 하끼 때?-에， 1엇”년 7원 l 인 l!’- F 1 

도입된 것임. 

- 따라서 추가지납감은 시 한부로 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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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통독이후의 통합추진 현황 

1. 구동독의 경제 및 사회복지상태 

G 구동독 시민들은 사회복지를 희생당하고 있었을 뿐아니라 특히 주요한 

고가상품의 결핍으로 인하여 그들의 실질소득이 구서독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뒤쳐짐 

- 독일경제연구소는 구동독 근로자와 연금수령자의 실질소득을 85년도 

를 기준으로 할 때 구서독에 비해 50% 수준으로 평가 

O 동 · 서독간 국경개방으로 인한 노동력의 서독이주는 동독의 경제붕괴 

를 가속화 

- 그 근본원인은 구똥독 산업시설의 노후화였는데， 축적된 자본을 유 

지하거나 확장하지 않고 방치하여 두었기 때문임 

- 구동독은 ’91. 7 판일연방은행 월간보고에서 표현된 것처럼 산업의 

본질적 부분을 훼손하면서 연명하고 있었음 

- 또한 COMECON 해체로 인한 수출시장의 상실， 그리고 전통적인 

무역상대국들의 경제적 곤경과 같은 것이 더욱 동독경제의 붕괴를 

가속화 

2. 기업 및 경제구조 재편 

O 경기하강 국면 일단 정지 

- 공공투자， 기업사유화， 기업신설을 통해 경기회복 기미 

O 국유기업의 사유화 지속 추진 

- 선탁청 관리 8,7907H 기업중 4.000!H 매각(’91. 12월말 현재) 

- 사유화를 통해 ~7만의 임자리가 확보되고 700억DM의 투자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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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섣엽， 수공업， 상업 분야의 사유화 활발 

O 기업의 투자활동 촉진 

구동독지역 투자에 한하여 기한부 튜-사~ll_조납 뜩-변감가상각잘 허 

용하여 개인투자 유치 

’91 에 250 억DM ， ’92에는 360 억 DM 사끼염 분 ot lt- 사- 예상(IFO 

연구소 추정) 

투자촉진을 위해 판련 입법 제정 · 정 li] :-기엄사유화에 있이서 상 

애제거와 투자촉진에 관한 띤」 제정으로 미해션 재산 윈소유사에 

게 반환원칙의 예외 인정 

O 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 촉진 

교통， 우편 · 통신， 도시건션， 환경보호 분야틀 중선으로 한 낙후-된 

사회간접자본시설 현대화 

교통분야 300억 DM( ’92- ’95) ， 우편 · 통신분야 550억 DM( ’91- ’97) 

투자 

사회간접자본사섣의 조기확충과 건션에 따관 기존의 행정 인 · 히 

가 절차를 깐소화하는 특례엮 마련줍 

0 기업선셜 형황 

생산 · 제조업 분야 기엠선선븐 저조하 면이고， 도. 소깨언， 섞 7l! 

업， 수공업 분야가 환발한데 37만 5천 깐이 등록(’9l. H원 혀 재 ) 

- 기업선섣의 장애 : 영업공간의 협소(인대료 상승) . 유통자감 11) 확 

봐(소유권 관계 미확정으로 담보제공 능력 미홉) . 수주 l양 부-폭 ( _,L 

동독인틀 서방제품 선호)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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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극적 실업대책 강구 

O 과거 총취업 인구 (900만)의 1/3이 실업 또는 단축조업 상태 

- 동 · 서독간 통독을 즈음한 1년동안 실업추세 

구 딘 님r 서 독 지 역 동 독 지 역 

’90. 8 1.821.800 351,286 
실 업(명) 

’91. 8 1.672.200 1,063,200 

’90. 8 26,600 1.861. 158 
단축조업(명) 

’91. 8 129.600 1,451, 700 

’90. 8 6.2 4.1 
실 업 률(%) 

’91. 8 5.6 12.1 

• 서독지역은 동독지역 특수로 인하여 실업자가 줄고 있는 반면， 동 

독지역은 실업자가 급증하고 있음. 

- ’91 년말까지 실업 170만， 단축조업 200만 예상(5대 경제연구소 보 

고서) 

O 동독지역에서 서독지역으로 유경험자， 전문인력 이주 지속 

- 임금격차， 자녀교육， 문화생활 향유 가능성 고려 

- 화폐 · 경제 · 사회통합 발효이후 1년동안 동독으로부터 서독으로 36 

만명 이주(생활근거지를 완전히 옮긴 사람) 

• 매년 17만명 증가 예상 

- 집은 동독에 있으면서， 서독으로 출퇴끈하는 사람 15--20만 추정 

O 동·서독 지역간 생활수준 격차 심각 

- 실업노동자 

• 구동독 평균 실엽수당 : 854-922DM( ’90년 후반기 구동독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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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남 1, 357DM 의 63-68?~ 수순) 

• 구서독지역 노동자 1인당 평균임급 : 3,192DM 

- 단축조업자 

•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만큼 그에 상웅하는 실업수당 수령 

• 전체 단축조업자중 규정노동시간의 50% 이상을 조업하지 봇하는 

A}람이 57%( ’91. 6말 현재) 

공공기관 종사자 

• 200만 구동독지역 공공기관 종사자중 새로운 행정기판에 인수되지 

못한 자들은 6개월 (50세 이하)-9개월 (50셰 이상) 동안 최즘-봉-납 

의 70%를 받는 대기 경과기관을 거친후 자동실직 

• 현재 140만에 이르는 잔류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서독지역 60~ó에 

해당하는 봉급 수령 

연금생활자 

• 구동독지역 60만명의 연금대상자들은 최소한 ’91. 1 부터 545DM 

(’91. 7부터는 인상되어 600DM) 의 연금혜택 

• 45년동안 기여금을 불입한 경우 구동독지역은 평규 773DM. :rL "~l 

독지역은 1， 751DM 의 연금 수령 

통독전에 비해 구동독지역 실질임금은 상숭(IFO 연구소， ’91. 8 조사)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서독지역으로부터 막대한 사회보장 이 젠지춤 

과 명목임금 상승에 기인 

2명의 취업자가 있는 4인 가족의 평균임끔은 3， 691DM으로 ’89에 ul 

해 실질임금 28% 상숭 

- 1 명의 취업자에 1명이 설업수당을 받판 4인가족의 평균임 jffF 3.436 

DM으로 ’89에 비해 설칠임균 19.1% 상승 

정부의 적페적인 쇠엄 빛 사회센[상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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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한 서독의 각종 사회보장체계 확대 

• 대등한 의료 · 보건혜택 부여를 위해 의료보험기관에 국가보조 

• 연금액 인상을 통한 연금생활자 격차 해소 

• 최저 생계수준에 미달되는 빈곤계층에 사회부조금 지급 

• 무주택자에게 주택임대 보조금 지급 

• ’91 서독지역으로부터 동독지역으로 재정이전 지출된 1 ， 530억DM 

(I W 경제연구소 추정)중 38%인 580억이 투자부분에 활용되고， 

62%인 950억DM은 사회보장경비(서독 수준으로의 실업수당， 자 

녀수당， 주택보조금 동) 지출에 사용 

- 적극적 설업대책 마련 

• 각 기업체와 협력하여 고용창출 조치 (ABM) 확대 : ’91 년 28만명 

계획(’91 8월말 현재 26만명) 

•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직능을 개발하기 위해 전직 

· 자질 향상 훈련 실시 : ’91 55만명 계획(’91 8월말 현재 53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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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통합추진 현황 평가 

1. 개 요 

O 신설 5개주는 경제적 침체국면의 최하한선에 도달되어 이제부터 점 까 

적으로 경기가 부양되고 있다는 여러가지 증좌가 나타나고 있음-

O 독일연방은행의 ’91 9월 보고에 따르면 「경기하락이 종착역에 도단했 

다」고 판단 

O 그리고 킬의 세계경제연구소는 구동독지역 전체 경제적 생산이 초여감 

부、터 안정된 이래 경기상승 움직임의 징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R 

며， 이와 같은 경기부양 움직임은 철도와 체선과 갇은 공공분야의 Ij­

자를 비롯하여 기업의 사유화 및 기업선섣음 통하여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 

2. 각 부문의 긍정적 현상 

O 공업부문의 생산저하는 일단 정지 

- 미래를 위한 기업체의 생산량 증가에 대한 투자기대 역사 상향조정 

O 건설부문의 경기부양 시작 

- 1/4분기와 비교한 2/4분기의 건션발주는 56%나 증가 

- 독일건설업중앙협회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7월파 8월증 간설엽세의 

발주가 계속 신장 

- 이와 갇은 역동력은 구동독 경기부양 대책의 일환인 자치단체 투자 

프토 -1- 랩 o 로부터 발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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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경제계의 분위기는 점점 밝아지고 있음 

- 6월중 IFO의 경기테스트에 따르면 향후 6개월간 가공업분야의 사업 

예상 기대는 점점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O 기업의 사유화 속도 진전 

- 현재 신탁청은 매일 평균 207H 의 기업체를 사유화 

- ’91. 12월말 현재 4.000개의 제조업체가 새로운 소유권자에게 이전되 

었는데 이들은 다가올 수년간에 걸쳐 700억DM을 투자할 것을 약속 

- 이것은 578， 387명의 일자리가 연계적으로 확보되었음을 의미 

- 외국의 관심 역시 증가되어 지금까지 1567H 의 기업체가 1137H 외국 

투자자에게 매각 

O 중소기업의 역동적 구축 

- 이와 같은 사실은 90년초부터 둥록된 47만건의 영업허가신고 뿐만 

아니라 광범하게 제공-된 투자촉진책을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증가하 

고 있는 것으로 입증 

- ’91. 8월말까지 지역투자촉진의 일환으로서 약 585억DM에 해당하는 

투자신청이 있었으며 지자체 융자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130억DM 

에 상당하는 융자가 신청되었고 유럽부흥계획 (ERP) 의 융자인정과 

함께 290억DM이라는 투자가 실현 

O 노동시장은 성공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해 그 부담이 경감 

- 노 동 시 장 정 책 적 대 책 의 대 대 적 인 실 현， 특 히 직 장 조 성 대 책 

(262， 000) 과 직업계속교육 (금년초이래 500， 000명 참가)으로 ’91 년 

이래 노동시장은 평균 100만명이나 부담이 줄어들었고， 약 400.000 

명을 위한 재원이 ’91년도 직장조성 대책에 포함 

O 충분한 수의 직업훈련교육장의 천망이 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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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훈련교육장에 관한 구인 · 뉘직 시장의 최간 사료에 비추어 원 

때 모든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교육장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 

O 투자가 증대되고 있음 

- 뭔헨의 IFO 연구소가 실시한 최근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감년증 ~ rL 

서독지역 기업체들은 신설연방주에 200억 DM의 투자릅 계획하고 있 

으며， 내년중에는 240억DM을 투자 

- 건설업을 비롯하여 상업분야에 있어서도 ’90년말이래 각좀 투자끼l 획 

마련 

O 공공투자가 구동독지역의 경기부양을 촉진함 

- 정부는 도로건설 통신시설의 개선 환경보호에 이르는 각종 뚜사복­

적을 위한 막대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실례를 들자면 연방체신성의 텔레컴은 ’97년도까지 신설 연방주의 

통신망 확충을 위해 총 550억DM을 투자할 예정 

O 신설 연방주의 실질임금은 33%로부터 45%로 증가(IFO연구소의 

’89-- ’91 가을에 걸친 개인가계 예산의 선별조사 결과) 

- 근로자의 가계예산 역시 작년도부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소비수준이 

’91년도에도 계속 증가 

- 연금수령자의 가정예산상의 구매력은 연감과 주-택보조남의 인상-씌­

통해 임대료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91년도에도 어느정도 안정-깐 

취하게 될 것으로 예상 

3.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효과 

O 신설연방주의 노동시장은 처유으보 점차적인 호선의 조심이 나타나:Il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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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동독지역의 ’91. 8월중 실업자수는 처음으로 약간 감소 

• 실업율은 종전과 다름없는 12.1%이며 실업자의 60%는 여성 

-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중의 통계수치는 연방정부의 조치가 양호하게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 신설연방주의 경제재건에 대한 막대한 국가적 지원 

• 연방정부의 책임감있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O 직장조성， 재교육， 전직교육과 같은 다양한 기회제공은 기존직장에서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미래가 보장되는 전망 

- ’91초부터 500， 000명 이상이나 되는 근로자들이 직업계속 교육대책에 

참여했고， 고용창출대책에 있어서 ’91년도 목표치인 총 280,000 직장 

은 8월말 현재 이미 262.000명의 고용과 함께 거의 달성 

O 고용창출 기구들은 직업자질 향상대책과 직장조성대책의 수혜자로서 

특히 경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 집중적 직장폐쇄에 따른 부정 

적인 결과를 과도적 조치로서 완화시킬 수 있도록 기여 

- 조기퇴직에 따른 준연금에 대한 관대한 규정을 통하여 최근 추정에 

따르면 ’91중에만 194， 000명이라는 실업부담절하 효과가 예상 

O ’91. 8월중 신설연방주의 단축근로해당자는 145만 2， 000명이었는 바， 7 

월보다 약 170， 000명 이 감소 

- 6개월간을 감안해 볼때 구동독지역의 단축끈로자 수는 약 50만명이 

나 감소 

- 따라서 8월중 실업자수에 호전의 추세가 일어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볼때 매우 괄목할만한 사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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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긍정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직업훈련교육 

O 신설연방주의 ’91 년도 직업학교 똘업생 천원(약 140.삐)1영)에깨 삭입 

훈련교육장 제공 

연방정부에 의한 2억 5， OOODM 의 직업훈쉰! Jl'- 육 촉진프fIL그랩 및 신 

설연방주의 보완적 촉진프로그램 

신설연방주내 연방행정분야의 10， 000I정에 탄하는 직엽훈련 jl~육-상 "'11-~’-

10월부터 훈련장이 확보되지 봇한 지망자뜰에 서l 는 기업외 셔 사임 까 

련교육장에 투입된다는 연방고용정(뉘관베르크 소재)의 약속 

기존 직업훈련교육시설의 계속 유지와 재정조단 및 -Jl 존늠역의 l낀위 

내에서 직업훈련교육생을 신규채용하겠다는 선탁청의 협약 눔 

O 이와 같은 성과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앞으보도 경제제， 인 l 잉-

처님 1 처 님 
/δ 1 , T'ö 1 , 연방고용청， 신탁청과 간은 모끈 참여기관이 대데서인 

노력을 경주 

5. 단체협약 임금정책의 기여와 딜렘마 

O 신연방주 근로자의 소득상태 개선의 가장 주된 원인은 단체협약(인~ f ) 

의 향상 

화폐， 경제 ， ^r회통합을 전후한 임감인상에 뒤따라 감년-강 〈、l?! ’잉주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지불액은 구서복지역 수준의 45-90~{)( 주요 산 

업분야의 경우 평균 60%) 로 인상 

현재 신연방주의 임금수준은 연평규 실칠소뜩에 Hl 추이 판-때 감서팍 

지역의 약 40-50% 수준 

- 주요산업 분야(금속공억， 전기곰엽， 첼강산인)의 경우 이 u1 단체휘 

약 임금파트너닫은 내년중에 ~TL 서독지역 수준 o 료 i영준화 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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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O 이퍼한 임금의 발전추세 즉， 생산성 향상에 상응하지 않는 단체협약 

(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많은 일자리의 감소예상 

6. 고용촉진 재원조달 

O ’90 연방정부는 구동독지역에서 실업수당 지급과 각종 고용촉진을 위 

해 추가적 재정지원조치를 마련 

- ’91. 4월을 기해 연방고용청 활동을 위해 고용주와 사용주 공히 

1.25%씩 총 2.5%를 인상하여 기여금을 6.8%로 상향 조정 

- 이로써 신설연방주에서 연방고용청이 노동시장， 사회복지 정책을 추 

진하는데 적정한 재정지원책 마련 

- 실업보험은 노동시장에서의 위험부담을 고용주와 사용자가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연대공동체의 소산임. ’92에는 이러한 연방고용청 

기여금이 다시 0.5% 하락된 6.3%로 결정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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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교훈 및 건의사항 

1. 통일에 대비한 고용보험의 조기도입 운용 

O 구동독에서는 계획적인 실업자 해소방펜으로 생산성판 고i낙하지 않고 

과다하게 노동력을 배치하여 공상을 가동-하다까， 동-꽉이후 '''~~‘FJf:9l 

경제의 합리적 경영방식을 도입함으보써 대량 설엽이 발생(단축 jFjIEII-

실업과 대동소이) 

동독의 경제가 상당한 수준임에도 그산은 현상이 반생함을 」l 하 한 

때， 북한의 실상은 초과고용이 보다 많을 것으로 예 상 

남북한 통일시는 독일보다 심각한 섣직사태가 발생 

O 독일은 풍부한 서독의 경제력으로 이간은 섣업닫제에 대체한에 있이， 

특히 실업보험 적립금에서 해결함을 고려할 때 

- 우리나라도 조속히 실업보힘을 도입， 팡일에 대비힌 시납삭쉽 μl 잉-

2. 임금수준등 근로생활상 질적차이의 노사교섭 해결 

O 동 · 서독 근로자의 임급수준 차이등 간파생활의 -심착 수판차이쉰- jl; 농-

단체와 사용자탄체가 단체협약블 통하여 연차 ~'L 섞진적으료 이--H- 까 

평준화를 추진함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노사단체의 합리적 Jl~ 섭력륜 똥언이첸에 충분-히 한양사커 

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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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통합전 동 · 서독간 환경협력 

O 교통 및 경제분야 둥의 교류 · 협력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87년 이전까지 

환경분야에서 양독간의 협력 및 교류는 거의 없었음. 이는 동독의 환경 

관련 Data 비공개 정책과 서독의 동독환경에 대한 무관심에서 비롯됨. 

O 또한 서독의 연방주 및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80년대초부터 서독에서 발 

생한 유해폐기물을 동독지역에 수출하여 동독의 환경오염올 악화시켜 왔 

음(쓰레기 관광이라 불림) 

O 그런데 1987년 엘베강의 오염을 개선하라는 구주공동체의 압력에 굴복 

하여 양독 대표들은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에 관한 훤칙 협정」올 체결 

하였으나 정보교환을 제외한 실질적인 협력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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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통합기 (’89.7- ’90. 10) 의 환경 협 력 

1. 양독 환경상태 개선 공동 프로젝트 수행 

O ’89. 7. 6 공동성명을 통하여 합의 

- 동 · 서독 정부의 동일한 분담으로 재정지원 

- 연방환경부 지원액 :9억마르크 

O 수행사업 (Project) 명 : 6개 

- 스모그 조기 비상체제 

- 환경보전용 화력발전소 건설 (Staaken) 

- 의약폐기물 고온연소처리장 건설 

- 황산 방출량 감소를 위한 나사식 순환가열형 화력발전소 건설 (Mag-

deburg) 

- 멤브란트 처리방식을 통한 염소생산 설비 건립 

- 생산설비 자체내 재처리장치를 통한 염산 및 수은유출 감소 

2. 동 · 서독 공동 환경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O 구성 

- 1989년 12월 20일 서독수상 콜파 동독수상 모르로우간의 공동 성명 

으로 ’90.2.23 발족 

- 위원장 : 양국 환경부장관 

O 임무 

- 환경보호 공동계획 수립 

- 환경오염 방지를 위힌 구체적 대책 수립 

- 사전 합의된 환경보호대책 심사를 위한 볍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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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주요활동 및 실적 

- 산업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지침 마련 

- 최신 환경보호기술을 이용한 사업 (Project) 수행 

• ’89년 7월 체결된 67H Project 외에 1]7H 의 Project 검토 · 수행 

• 발전소 매연정화시설 건셜(Leipzig) 

• 제련소 폐수정화시설 건설 (leuna) 

• 화학공단 폐수정화시설 건설( Dessau) 

• 코크스 제조시 발생 폐수정화시 섣 건설 (Magdeburg) 

• 수은함유 생산폐기물의 열처리시설 건섣( Buna) 

• 가죽공장에서의 크롬 채취득용 폐수처리시설 건설 (Berlin) 

• 상수정화시 설용 염소화 및 생물학적 인산염 제 가장치 건설 (Sch-

oener linde ) 

• Espenhain 지역 대기정화대 책 수립 · 집행 

• 베를린 지역 환경보전용 난방사섣 대책 수립 · 집행 

• 드레스멘 지역 상수정화 낙진의 폐수시설 대책 수립 · 집행 뚱 

- 1990년내로 동독의 특수 오염분제점에 대한 적정 환경보호대책 -상 ;!L 

• 정수시설 완료 

• 시멘트 공장 및 발전소의 분진제거시설 셜치 

- 오염이 극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산업체시설의 폐지 

- 동독내 하천， 호수의 개선을 위한 방침 마런 

• Werra 및 Weser 강의 염소오염 처 리 방안 

• 엘베강 운행 하천오염 선박의 즉각적 제지 

- 기폰 페기물 야적장의 환경영향검사 및 개선방안 모색 

- 동독으로의 서독폐 기물 반입 중단올 위한 계획서 작성 

- 양독 국경에 결쳐있든 환경생태학적 주요지역의 앤-폰대쾌 마렌 

- 환경관련 연구분야에서의 협력 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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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환경협력 

O 대부분의 서독 주정부는 동독정부 내지는 특정지역 및 개별 도시와 협 

력관계를 맺고 있슴. 

- 니더작센주는 1989년 7월 동독과 공동 환경보호 프로젝트 지원 「공 

동 환경기금 조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 

- 함부르크시는 1989년 12월 드레스멘의 「하수보호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지원을 승인 

O 소지역 차원에서도 60개이상의 자매도시가 결연관계를 맺음 

O 민간차원에서 여러형태의 협력관계 형성 

- 동독 환경보호를 위한 산업사업회 

- 녹색협의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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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동독지역 환경오염 실태 및 뭔인 

1. 전체적인 평가 

O 계획경제 실패의 유산으로서 그 체제가 안고 있던 여러가지 구조적 요 

인과 에너지 정책의 실패로 환경오염 심각 

- 계획경제체제는 단기적으로 성장위주 할당량 채우기만 강요해 생산 

수단 투자에 있어 환경보호적 장치 마련과 환경보호적인 산업구조 

조정을 어렵게 함. 

- 수급을 조절하는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와 갇은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환경오염 가중 

- 국제적으로 폐쇄적인 자력갱생적 경제체제로 환경보호기술과 경험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못함. 

O 사회적 비용으로 간주되는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각 개인들이 책임 

의식을 느끼지 않아 환경오염이 더욱 가중 

2. 대기오염 

O 주요원인 

- 에너지의 갈탄에의 과잉의존 

• 갈탄 생산량은 1985년 3억 1 천만톤에 달하였는바 이는 세 계 총 생 

산고의 30%에 해당(일인당 생산 세계 최고) 

• 80%이상의 전기에너지가 갈탄을 이용 산출됨 

- 관련설비의 노후와 유해물질 방지시션의 ;션핍 

O 오염물질 배출현황 및 환경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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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산유출량이 1988년 기준 5백 20만톤으로 평방km’당 48ton에 해당 

(주민 일인당 310kg) 1988년 기준 2백 20만톤의 분진 유출 

- 3억 7천 5백만톤의 이산화탄소 방출(일인당 세계 최고 이산화탄소 생 

산국) 

- 상기 오염물질 배출로 질병발생， 식물계의 파괴， 자연 • 촌락 · 도시 

의 파괴， 유형재화 및 문화재 손상 초래 

O 동독은 1985년 EEC의 다른 20개국과 1993년까지 연간 황산배출 및 

여타 기준초과 유해물질 생산량을 80년 대비 30% 감소협약을 체결 하 

였으나 동독의 경제사정으로 동 협약을 준수하지 못하였음. 

3. 수질오염 

O 수질오염의 원인 

- 산업공단에서의 폐수처티시설 부족 및 미비(폐수의 67%만이 정화 

처리) 

- 일반 생화하수처리시설 부족과 미비(공공 하수처리장과의 연계정도 

는 약 73%, 중앙처리장과의 연계는 58%에 불과) 

- 농업분야에서 사용되는 액비， 사료， 농약 등의 침투 

O 환경피해 

- 천연수원의 부족과 집약적인 상 · 하수 사용 및 과도오염으로 수원 

확보에 막대한 곤란 

- 특히 질산염에 의한 수원오염 심각 

4. 폐기물의 부적정처리 

O 생활폐기물의 불볍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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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쓰레기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천 6백만 입방미터가 허가률 받지 

않은 여러장소에 불법적으로 방치되었유( 1988년) 

O 산업폐기물의 불법방치 

- 산업폐기물이 대량으로 공장주변에 불법적으로 방치 

- 다수의 허가된 폐기물처리장도 법적 ïf 정과 안전조치블을 준수하지 

않A 

O 서독둥 서방 산업국들로부터 산업 및 생활폐기물을 수입 

- ’90년 2월에 가서야 서방으로부터 쓰레기 반입 중단 

5. 산림피해 

O ’80년대초부터 산림피해의 정도가 굽격히 상승 

- 산림피해 면적 : ’83(12%) ’86(29%) ’89(54. 3%) 

O 이중 37.9%는 정도가 경미하며 나머지 16.4%는 이미 파피가 시사 되 

었거나 아니면 심각도를 넘어서고 있음. 

6. 보건문제 

O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구동독지역 거주민틀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 초래 

- ’74- ’89년까지 동독내 산업 집중지역 가주 유아충의 호홉기 전환 이 

급격히 상숭 : 25% 발병율→ 50% 발병율 

- 유아충 천식발병율은 지난 15년간 약 50% 상승 

• 폐쇄성 만성천식의 경우는 섬지어 약 75%의 상숭올 보임 

- 유아습진 발병율 역시 급격히 상숭 

O 농경지에 비료의 과다투입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이 40mg /1 의 역소_9_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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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치 초과 

- 100만이상의 동독주민에 해당 

- 상기지역에서 신생아， 유아들은 일반 상수도 대신 탄산수에 의존 해 

야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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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연방 5개주 환경재건 프로그램 

1. 경 위 

O 통독후 콜총리 제안에 따라 연방환경부가 수립， ’91. 2월 발표 

2. 목 표 

o 2000년까지 동독의 환경수준을 현 서독수준까지 개선 

O 고려사항 

- 환경개선과 동시에 실업퇴치 (20만 신 직장 조성)의 2중적 효과가 있 

는 대책 수립 · 집행 

3. 주요내용 

O 심각한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단기대책(즉각적 대책) 

- 이미 조사된 12.250에 달하는 구 오염 잔재 부담지역중 1967H 지역 

에 대한 즉각대웅책 

- 25만ha에 이르는 구동독군과 소련군의 주둔지에 대 한 환경오엮 조사 

- Elbe강 주변지역 :35개 지방자치단체의 정수시셜과 24개의 산업용 

정수시설의 건셜 및 정비 

- 발틱해， Oder강 및 Neisse강 유역지방에 277H 의 정수시섣 건섬 

- ’96. 7. 1 까지 2787H 의 대형보일러시셀의 정비(대형 갈탄발전소 10개， 

산업용 발전소 1427>> , 화력발전소 1267H) 

- ’96. 7. 1 까지 6， 7357>> 의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션의 정비 

0 환경정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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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화 국제전시회 개최， 초현대적 환경정화기술 도입 

- 특수폐기물 적치장 건립 

O 구동독의 환경정화 인력 자질 향상 

- 환경 전문가를 파견하여 자문 및 상담 

- 구동독 환경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 재정 소요 및 확보 

- 재정소요 : 2000년까지 약 2， 000억 DM 소요 추정 

• 폐수처리시설 : 1， 250억DM 

• 쓰레기처리시설 : 340억DM 

• 식수문제 해결 : 170억DM 

• 공기정화시설 : 230억 DM 

• 오염지대 정화 : 110억DM 

- 투자재원 확보방안 

• 기존 금융제도 활용 : 독일 재건은행 및 독일 청산은행이 금융 프 

로그램， 산업용 투자를 위한 기업신설융 

자등 

• 폐기물 특별 부과금， 탄산가스 특별부과금 징수 추진 

• 민간자본외 동원 : 재정 및 세제상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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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통합 1년간 성과와 문제점 
1. 성 과 

O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의 수정과 연료의 첸환 

- 심한 유황가스가 함유된 갈탄을 유해가스 방출이 약한 석탄， 석유， 

가스 동으로 연료 대체 추진 : 화력발전소， 산업계 둥 

- ’90년 전반기중 갈탄 사용량이 33% 정도 감소 

O 지난 1년간 환경개선 성과 

- 아활산가스 방출량이 ’89년보다 10.5% 감소 

- 분진 방출량이 ’89년보다 13.5% 감소 

- 엘베강에의 유해물질 배출량이 ’89년보다 약 20% 감소 

- 베라강에의 염분배출은 ’89년보다 12% 감소 

O 쓰레기 처리시설과 적치장에 대한 안전조치 : 특정유해폐기괄파 힐반 

폐기불의 분리처리 둥 

2. 환경통합 추진상 문제점 

O 소요재원의 부족 

- 2어0년까지 동독의 환경수준을 현 서독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깐 

약 2， 000억 D/M이 소요되나 이를 확보하기 어려움 

- 연방환경부에서는 폐기물 부과금 및 탄소배출 부과끔 징수를 추진 

하고 있으나 연방 재무부 동 경제부처의 반대로 난항올 겪고 있유. 

- 또한 약 2，아R억D/M의 소요액은 독얼의 재정으로는 과중하다고 판 

단되어 EC로부터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임. 

O ’90- ’91 년중의 환경오연 낀급 방지대쾌으로 환경 _9_ 염의 상당부분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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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되기는 하였으나 40년에 걸친 환경후유증으로 환경재건 프로그램이 

전부 수행된다 하더라도 목표한대로 환경수준이 개선될지는 미지수임. 

- 현 동독의 환경수준은 통독전 동독의 환경상태에 대해 가장 비관론 

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욱 심각한 상태임 

O 이러한 환경오염 잔재는 구 동독지역에 대한 최대의 신규투자 장애 요 

인으로 꼽히고 있음. 

- 이에 독일 정부에서는 영업상 또는 경제활동 목적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 구동독 기업이나 대지를 인수하려는 자는 ’90.7.1 이전의 원인 

제공으로 발생된 환경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결책임 면제를 규 

정한 「투자 장애 제거법」을 ’91. 3월 통과시켰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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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구동독 재산권 처리문제 

1. 시타처이 ~^I 口| 이 口
L....! ..., c그 ---1 .:..J..:.."4 * c:::그 .. 

O 신탁청은 동독 국영기업의 사유화 추진기 ":rL로서 연방정부의 재무성이 

나 경제성보다 동독의 장래를 갤정하단데 더 많은 궈력븐 행사 

〈조 직〉 

O 조직구성은 주식회사와 유사하나 공적인 밴인으로서 수상의 7 l- s:_으 u l-
" . 1 견 ,.: 

으며， 상원과 하원에 각각 보고의무를 갖고 있음. 

행정실무위원 (Verwaltungsraete) : 6명 

이 사회 ( Verstandsmi tglieder) : 5명 

위 탁주식 회사(Treuhandaktiongesellschaft) : 5개 

O 베를린 본부 및 15개 지부에 3.300명의 직원 근무 

〈임 무〉 

O 구동독지역 경제의 합리화· 재편 · 재컨작염 추친 

8，어0개 통독국영기업의 장래 결정 (정테， 처분 

치 둥) 

동독국영기업의 매각가격 결정 

인민소유 부동산과 임야 처리문제 

각 기업이 창출한 이윤의 처리문제 

〈셜치근거〉 

호관 새정앤-초후 -죠 

「인민소유재산의 사유화와 재조정에 관한 벤뜰J (r선탁I낀」므로 통 

칭， ’90년 7월 1 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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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련점렁하 구동독지역 몰수재산 처리문제 

가. 재산권 처리에 관한 합의(’90. 6. 15) 

O 소련군 점령(’45-- ’49) 하 토지개혁에 의해 이루어진 몰수재산은 반환 

하지 않는 것을 원칙 

- 소련과 동독정부는 당시 취해진 조치를 철회하지 않기를 희망 

- 서독정부는 통독에 따른 대외적 마찰을 줄이기 위해 통독의회에서 

국가보상 차원에서 고려하도록 결정 보류 

나. 헌법재판소 판결 

O “당시 서독의 국가권력이 사실상 그리고 법률적으로 동독지역에 미 

치고 있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마치 외국의 국가권력 작용에 의 

한 제반조치에 대해 그 어떤 책임을 질 수 없듯이 당시 소련점령군 

이 행한 몰수조치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기본법 제 14 

조(재산권)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O 다만 기본법 제 3 조(평등권)에 의거， 법률권자는 사후 보상에 관한 

적절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판시 이 판결에 의거 재무성은 현재 과 

거 몰수재산 보상에 관한 입법을 진행중 

3. 반환 또는 배상가능한 재산권 

O ’49년이후 몰수된 다음과 같은 재산에 관해서는 ’90. 10. 31까지 정부가 

신고를 받아 반환 또는 보상여부를 결정 

0 신고대상 청구권 

- 압수 또는 선탁관리된 망명자의 자산 

- 1945.5.8부터 1953.6. 11 까지의 기간동안 현 동독지역에 상주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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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거나 적법하게 동독으로부터 출국한 자로서 상기 기간내에 이 

미 서독국민이 된 자의 소속재산으로 낙가의 임시 판리하에 있는 

재산 

- 국가의 관리하에 있는 외국 재산 

- 전 소유권자가 취득자， 국가기관 또는 제 3 자의 불법 한 행위로 인하 

여 상실한 재산 

- 고액의 임차료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의 중과로 인하여 압류， 

소유권 포기， 증여(무상 양도 포함) 또는 상속권 포기를 통하여 소 

유 재산으로 된 택지 

- 1952.3.20 파산된 농가에 관한 법령 (GBL NO, 38) 에 의하여， 

1953. 2. 19 이 전에 소유권자의 근로능력 또는 재 정 난으로 인 하여 선 

탁관리하에 있게 된 농가의 청구권 

- 이전 소유자들은 동독에서 마지막 살았던 곳의 지방행정기판이나， 

거주지가 없던 소유자들은 그 재산이 위치한 곳의 지방행정기판에 

재산의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고， 동기부 사본이나 중거사진을 첨부 

하여 신고 

- 추후 체결된 통합조약 41조에 의하면 이러한 재산이 다 반환되는 것 

은 아니고， 동독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특별볍률로 규정되는 

대지나 건물의 경우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필요불가결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 매매가격으로 보상 

4. 과거 동독정권에 의해 강제로 몰수된 재산권의 반환문제 

가. 논란의 전개 

O 구동독지역 투자장얘의 가장 핵섬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파가 동-꽉정 

권에 의해 강제로 볼수된 재산권의 반환 빛 처리의 지연문-제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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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에서 구동독지역 재건문제와 관련하여 최대의 쟁점으로 부상 

- 신탁청이 과거 공유기업과 재산을 매각， 사유화하여 동독지역의 

경제구조를 개편하려 해도 법적인 소유관계가 불분명하여 기업들 

이 인수를 꺼리고 있고 

- 원소유자가 해당재산을 생산수단으로서 인식， 투자를 통한 경제활 

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사용하기 보다는 단순한 재산증식을 위해 

계속 소유권만을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어 동독지역의 경제는 계 

속 침체되고 실업자는 늘어 사회적 긴장이 고조. 따라서 적절한 

대응책과 법안 제정이 입법자들에게 주요과제로 대두 

- 기업가들은 동독지역 투자계획을 세우려 해도 원소유자가 불분명 

한 경우는 후일의 법적인 분쟁 가능성이 있어 꺼리고 있고， 원소 

유자가 확정적인 겪우라 하더라도 원소유자가 명확한 의사 결정을 

하지 않아 투자가 좌절된 경우 존재 

O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정치가들 사이에 투자 촉진을 위해 「반환보다 

는 보상을 통한 조속한 법적소유권 확정」입장이 대두 

- 이러한 주장이 관철되기 위해서는 우선 통합조약내에 규정된 기본 

원칙의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헌법학적으로 볼 때 독일기본볍 

조항중 관련 조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의 핵심부분에 속하는 

조항이므로 원칙변경에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 

-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바이마르헌법이래 ̂ r회 

적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신성불가침한 재산권이라도 제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입법권자에게 주어져 있다는 헌법정신중의 사회국 

가적 원칙을 들어 「반환보다 보상 우선」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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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부의 최종입장 

O ’91. 3. 12 자민당내에서 Moellermann 경제상과 Ki따el 법무상은 논 

란을 거듭한 끝에 기존 통합조약의 「보상보다 반환」의 원칙은 지키 

되， 투자촉진을 위해 광번위하게 예외뜰 인정한다는 선에서 타협을 

하고， 이러한 안을 연정내의 기민당에서도 수락함으로써 정부의 최 

종 입장이 결정 

- 부동산(토지， 건물)의 경우는 다른 투자자가 고용창출 또는 주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거나， 사회간접자본시섣 확충에 참여한 때는 

원소유자의 소유권 반환 요구는 보상으로 조치 

- 기업의 경우는 새로운 매입자가 고용올 창출하거나 기업의 경쟁략 

을 향상시킬 경우나， 과거 소유자가 더 이상 기업올 운영함 의사 

가 없는 경우， 반환요구는 철회되고 다른 투자자에게 매각 

- 그러나 기본볍 14조의 사유 재산권 보장 조항에 제한올 가하는 이 

러한 결정은 동독지역의 투자촉진과 경기부양올 위해 한시 적으로 

’92년말까지만 유효 

- 상기 조건에 해당되어 반환선청이 철회되는 이천 소유권자틀븐 띄 

상을 받게 되는데， 현 거래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날 경우 차액 보 

상금을 추가 

- 관련 소유재산은 공공볍인(지방행정기관， 주정부， 연방정부)과 선 

탁청 관리하의 재산에 한정하며， 선탁청과 해당기관이 상기 조간 

충족여부에 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하여 투자철차플 

간소화 

- 관련재산을 매각할 때는 이전 소유자에게 해당기관 또는 신탁청이 

의견개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즉시 결정사항올 통고 

• 그러나 원소유자의 문제제기나 반대의사 표명이 있다고 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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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결정 번복 불가 

5. 구동독 국영기업의 사유화 실태 

O 국영기업체의 성격을 띠고 있는 신탁청은 재무성의 관리하에 입법권자 

로 부터 구동독의 국유기 업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유화하고 구조를 

개편 

- 4 ， 500여개의 기업(’9l. 12 현재)을 사유화한 바 있는데(하루 20여개 

회사 매각， 145억DM 매각 수입) , 나머지 기업은 구동독기업이 콤비 

나트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업분할을 하여 매각예정이므로 기 

업이 사유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독일경제연구소(DIW)는 추정 

- 아직 사유화되지 않았으나 기업전체 또는 일부가 생존가능성이 있다 

고 판단되는 기업체는 신탁청이 참여하여 재정적 과도기 생존지원은 

물론 기업을 정비하여 사유화될 수 있도록 노력 

• 해당 기업체들은 ’91. 10말까지 기업을 평가할 수 있도록 개시 대 

차대조표와 기업정비방안을 제출해야 하며 신탁청은 이를 근거로 

기업의 계속 존속여부를 결정 

• 이미 노른자위 기업은 거의 사유화된 형편이므로 매각조건이 좋지 

않은 기업을 재정과 경영노우하우를 투입하여 정비한 후 매각가능 

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데는 막대한 시간과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6. 부실 국영기업에 대한 처방 

O 다른 기업체와의 경쟁에서 생존능력이 없거나 기엽정비가 불가능하다 

고 판단되는 기엽은 폐쇄 

- 이 경우- 구동독 산엽구조의 특성상 임정지역에 대규모 기임체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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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배치되어 있기 때분에 당해 지역상제작 관접하에서 식업안정파 섣 

업문제를 감안， 시간적으로 안배하는 둡 정치적인 Jl려블 해야하며， 

또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사회복지적 정책윤 펴는데 선탁쟁의 작뚜삭 

지원 필요 

O 현재 기업사유화는 건축재 공업 및 건섣분야， 식품곰업분야에서 가상 

활발하고， 화공 · 조선 · 금속 · 철강분야는 매각이 천 II[ 하시나 n] H] 한 

실정 

7. 신탁청 활동에 대한 비판 

가. 노조측 비판 

O 노조측은 신탁청을 없애고 현재의 사유화정책 대신， 더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정비토록 요구 

lJ~ 。
\..ð \._-=- -，]입결-

- 특히 실업자문제와 관련하여 이런 비판을 무1J}-하끼 위해 현새 선 

탁청은 폐쇄기업 종사자들에 대한 사회꽉지계획플 마련해 놓고 있 

으며， 각 주에 노조측도 참여하는 선탁청 집 행 위 (Treuhand 

kabinett) 를 설치하여 주요사항에 대해 공동결정하도복 배려 

나. 기업 · 경영자측 비판 

O 반면 기업 · 경영자측은 신탁청의 활동이 -1동-독 낙가의 또다닫 간섭 

과 유사하며， 사유화와 투자협상플 오히려 지연시키고 있어 시 상강 

제노선에 입각한 기업구조 재편재량의 여지감 점점 품이고 있다고 

비판 

- 신탁청이 부족한 재원파 인역으로 최대의 성파런- 내기위해 까1 - ~ 

개입하고 있으나， 오히선 사 -;]엽의 I1i 사의욕원 촉진시거 '1 _l，’-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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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 

다. 활동기준의 모호성 비판 

국가 기타 기준이 해당기업 · 매입자 · 소유자인 O 한편 신닥청 활동의 

못하 명확하지 못하고 일관적이지 요구때문에 이해관계인들의 각종 

다는 비판 대두 

예를 들어 미사유화기업의 지속적인 경영과 존속을 보장해주기 위 

보
 

이에 대해 신탁청이 7-l 。
/0" 을

 
어
 

E 자
 

。F 은행으로부터 해 

있음) 어떤 기준으로 보 이르고 있는데(현재 300억DM에 서주고 

증을 서주고 있는지가 불분명. 

융자금이 대부분의 현재 줄이기 위한 시설의 기업의 생산단가를 

투자목적에 현대화나 사용되 임금지불에 직원들의 。1.-:-1
t;흩→-쓰이지 

있는 바， 결코 도움이 되지 전환을 위해서는 구조 기업 고 

0 1. 0_ 
\..:흘 o. 

이를 통해 기업이 합리화되지 못하고 폐쇄되는 경우 이는 결국 국 

가의 하기 위해서 

대한 『독일경제연구소J (OIW)으| 제안 

이러한 부담을 명확하게 부담으로 귀착되는데， 

도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8. 정비가능 기업에 

경제연구 O 새로운 선탁청의 사유화 전략과 관련하여 최근 독일의 최고 

소인 DIW는 주간보고서(’91. 10. 10일자)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 

- 우선 신탁청은 각 기업의 검토 

한 후 기업정비가 가능한 기업은 명확한 기준을 설정한 법적인 근거 

개시 대차대조표와 기업 정비방안을 

에 의해 적절하게 자기자본을 확충하도록 지원 

심사하게 될 경우 정치적인 압력이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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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정책적 고려에 따라 『기업 정비가 불가능한 기업』도 유지시킬 

수 있으므로 개별심사대신에 객관적인 사유화 규정올 만뜰이 이에 

따라 처리함이 필요 

• 기업의 수가 많고 또 복잡한 경제상황 때분에 일일 õ] 개변기업폴 

다 심사한다는 것은 신탁청의 기존인력으보 불가능 

일단 기업정비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엽은 현재 가상 관 경영상 얘 

로로 나타나고 있는 구채뚜룹 완전히 [하감시켜주갚까， x}4IF출사갚 

통해 스스로의 노력으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 제쉰 필요 

정비가능 기업의 제품경쟁력 제고될 위한 지원조치 행패는 제감-생산 

의 단가를 줄이기 위해 임금비용을 보조해주는- 빙 t선， A~샌-비용-윤 :;(1 

원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팔 수 있는데， 이 두가지 형태갑 l잉행하단 

방식을 권고 

가. 임금비용 보조방법 

O 첫번째 방식은 대부분 신탁청 판리 잔류가염체가 단끼간의 효과객 ?l 

임금비용 지볼보조 없이븐 기업체의 생존이 불가능한감- 감안하여 채 

택되고 있는데( Berkley대학 연 ~rL팀이 개발하였다하여 Berkley 

Model이라고 불리웅) 장기적으로 막대한 국가의 1!’-단때분에_- L이 

고 기업체틀의 정부의존을 항구화시켜 자생력뭔 화꾀한 수 없간 단 

점 내재 

나. 자본비용 보조방법 

O 두번째방식은 각종 투자지원 조치룹 통해 자분비용 첼감흡 풍한 71 

업구조 조정과 자본의 현대화륜 꾀하판 것으로， 이 방석븐 상기간의 

자본회임기간때문에 단기간에 효파가 나타나지 않는 딴점 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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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병행보조밤법 

O 따라서 이 두가지 방식을 접합시키되， 정부의 보조 기간을 5년으로 

한정시켜 이 기간내에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는 기업은 자동 도태되 

도
 

유
 
” 록

 
도
 

O 즉 노후한 자본수단이 혁신되고 개선될 때까지 유일한 생산의 장점 

인 낮은 임금을 유지하도록 과도기간 동안 임금보조금을 지불하되 5 

년의 기간을 두고 점차 생산성의 향상에 맞도록 보조금을 줄여나가 

면서， 지속적으로 각종 세제상 특혜와 투자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쟁 

력있고 현대적인 생산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 

O 이러한 지원아래서만 자생력을 갖춘 생산구조가 확보 되며， 기업이 

장기적으로 임금을 지불하면서도 경쟁 능력 보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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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통독이후 동독의 재건문제 

1. 신설 5개주 『재건단』 설치 

O ’91. 1 내독관계성 해체와 함께 내무성 산하에 과거 동독푼제 전문가단 

인 내독관계성 직원들을 인수， 구 동독의 재컨문제에 대한 자문기 "::l 

설치 

O ’91. 3. 8 연방정부는 구 동독지역의 열악한 재정 및 지방행정능력을 제 

고하기 위해 쇼이블레 (Schauble) 장관의 주도하에 r신설 5개주 실무­

팀 J (Arbeitsstab Neue Laender) 올 구성 

- 전 내독관계성 차관(Prisnitz) 을 팀장으로 산하에 차판보와 신섣 5 

개주를 담당할 5개분과 설치 

- 구 동독 각 지역별로 『재건단J (Aushaustaebe) 셜치 결정 

O ’91. 3월말 『실무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모여 『재 건단」의 임무와 업 

무 추진방법 둥에 관한 사항을 협의 · 결정 

- 설립주무관청 : 각 주정부 내무성 

- 설치단위 : 각 지역별로 설립하되 겸제권역 별로 션치 

- 구성 :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경제단체 대표， 지방노똥사무소 소장， 

지방신탁청 대표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 위촉 가능 

- 업무 추진방법 :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행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맨위내 

에서 연방 및 주정부와 낀떤한 협의하에 추진 

2. 11"재건단』으| 주요임무 

O 동독의 재건파 관련 「구 -동독 경 -;1 부양올 위한 공붕대채 J{ Au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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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ung Ost)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해당관청 및 각 직능단체의 

협의조정 및 정보교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업무 수행 

CD r구 동독지역 경기부양 공동대책」에 따른 Program을 중심으로 지 

방자치단체에 대한 상담 · 자문 

@ 연방내무성과 지방자치단체 연합회로 구성된 『인력은행』의 운용 

@ U' 100명의 법조인』을 파견， 재산권 처리등 특수문제에 대한 중재 및 

조정 

@ 신설 5개주에 대한 연방차원의 정책판단 자료 및 관련보고서 제출 

※ 특히 중점분야는 실업자들의 재취업， 사회간접자본 투자， 지역경 

제 발전， 경제구조 조정 동에 관한 사항 

3. Sachsen주의 사례 

O 콜수상의 「신설 5개주의 경제부홍 및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강구」지시 

에 의거하여 3개의 행정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8개의 지역 재건단을 

λ4 증1 
큰/、| 

※ 재건단의 。l~즈 프2.. ^~ 
PI , "1 명칭은 각 주마다 상이 

@ 직장조성， 7.1~二초:!.(남 
-, 0 -, " 직업훈련， 시설투자， 지역개발 촉진계획 등에 

대한 각종 정보교환 및 모든 관련대책에 대한 상호 협력 

- 정보교환을 통한 신속하고 원만한 문제해결 

- 200여회의 연방정부 자문활동(547H소의 상담소 존재) 

- 직장조성 지원 및 주택보조금 지급 동 

@ 구 동독지역(작센주 포함)에 15， 000명의 공무원 파견 

- 연방정부 소속 : 8， 500명 

서독자매 결연 주정부 : 6， 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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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왼 인건비에 100만DM 지출 

50명의 법률가 파견 지왼 

@ r100명의 법조인」 활동 

주민공유 재산권의 신속한 처리룹 위해 규모가 판 「균」단위의 

90%를 전담하는 100명의 법률가 채용 

@ 문제점의 조기 발굴 · 해결을 위한 연방정부의 활동빙향 제시 

현장활동을 통해 입수한 ~r- 농판^1 익에 대한 각종 지식， 성보사li 

보고 

• 실무차관회의를 거쳐 수상설 장관에 게 보 '='L 

• 관련 대책수립 빛 내외홍보에 환용 

< 사례 : 문제점) : 경제적인 문제는 호선되고 있으나 사회 · 섬리객인 1,? 

제는 큰 변화없이 상당한 문제 발생 

이 문제는 동독주민의 규범체계의 붕괴(예， 개인적으로 십바객 허 

탈상태， 사회활동 불능， 곰격적 성격 둥)에 가인 

※ 특히 청소년에 경우 자유에 대한 감각 부새로 공끽적， τf우-행농 

으로 발전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선섣 5개주 주민에게 변화된 상항에 적웅-한 

수 있도록 하는 방향제시가 중요분제로 대두， 연방정치교육센타 

를 중섬으로 각종 정치 · 사회단체에서 문제해-션흙 위한 제반노력 

~ :;:%. 

a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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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J재건단』 활동의 전망 

O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상담， 자문업무가 성과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 

라 신설 5개주의 동의하에 활동 계속 유지 

- 신설된 각종단체 및 협의회와의 상담활동 증가， 재건단의 업무 점증 

O 공동 『언력은행』의 활동 또한 계속 유지시킴으로써 심각한 문제로 대 

두되고 있는 실업문제 해결 

o '100명의 법조인」의 특수활동은 변화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전문지식 

을 원하는 복잡한 문제의 다발로 인해 역할 증대 예상 

O 재건단의 일반 임무와 함께 심리 · 홍보차원에서의 활동은 통독의 실질 

적 완성을 위해 중요한 것으로 평가 

- 신설 5개주를 포함 전독일의 내적 통합을 달성 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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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통합후 내독관계성 

O 통합전 내독관계성의 임무는 

- 민족통일에 기여 

- 독일민족의 결속 강화 

- 양독관계 강화( 교류협 력 추진 ) 

- 연방정부의 통일정책 추진으로 동서독의 인도적 운제해결 둥 독일민족 

의 동질성올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 

O 그러나 ’91. 1 재통일로 임무가 완성됨에 따라 내독관계성 해체， 총리주재 

「조직재편회의」에서 결정된 원칙에 따라 각 부처에 배속 

- 대부분이 내무성으로 배속(300명 정도가 내무성 근무) 

- 총무국은 신설된 보건부에서 인수 

- 대부분의 내독관계성 직원들은 통독후 제기된 제 문제 해결과 동독지 

역의 재건문제에 대한 주정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 및 자푼역 

할을 하게될 Task Force~ r실무팀 J (Arbeitsstab neue Laender) 에 

배속 

O 이 자문단은 전 내독관계성 차관이었던 Dr. Prisnitz가 내푸성 차판으로 

서 단장이 되고， 그 밑에 1명의 차관보(Dr. Schmid : 천 내독관제 성 베 

를린문제 담당 차관보)와 5개 분과로 구성 

O 각 분과에는 과거 내독관계성 잔류직원 100여명이 나뉘어 배속， 각 분과 

는 과거 동독지역 1 개주 및 특정 행정분야에 대해 아래와 간이 자분-역할 

을 수행(괄호안은 담당국장) 

- 1분과 : 작센안할드주 및 재 정 · 투자문제 (Rosen) 

- 2분과 : 퇴링 겐주 및 고용창출조치 문제( Bi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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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과 : 작센주 및 고용창출조치 문제 (Poehle) 

- 4분과 : 브란덴부르크주 및 인사행정문제 (Stuberrauch) 

- 5분과 : 메클렌부르크 포어포벤른주 및 소유권문제 (Plewa) 

O 아울러 잔류 내독관계성 직원중 일부는 그 전문분야를 중심으로 내무성 

의 기존기구인 Abt. G( 내무행정， 정치교육담당실)， Abt. K (문화담당 

실)， Abt. Vt( 실향민， 이주민문제 담당실)에 분산 배치되어， 통독이후 

동서독 지역간 이질성 해소문제를 담당 

※ 내무성에서의 담당업무는 내독관계성 재직시 담당한 업무와 유사한 것 

으로 대체로 전문성 유지하고 있으나 정치범 · 이산가족문제 담당과 같 

은 업무는 폐지 

O 또한 교통부， 재정부등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에도 내독관계성 직원이 배 

속， 전체적으로 통합추진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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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독얼연방정치교육센타 현황 

1. 연방정치교육센타 개요 

가. 설립경위 

O 현 연방정 치교육센타(Bundeszentrale fuer politishe Bildung) 의 선 

신은 1919년(바이마르공화놔시대 ) 놔가정 ~ 1 .1 1~육기관으보 션립된 셔l 

국실향민센타 

제국실향민센타의 임뚜늑 놔년1뜰에 서l 낀주적 시민의식옴 장려파 

고， 그때까지 독일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의회세노감 

소개 

이 기관은 1933년 히뜰러 치하에서 Goebbels에 의해 해셰되았으 

나， 대신 「제국국민계몽 및 선전성」으로 개렌 

O 이 기관은 연방내무성 산하(예산은 내무성에 셰상하여 사성-하시낀. 

업무는 독립적임)에 1952년 연 t상갤향민센타(Bundeszentrale fuer 

Heimatdienst) 라는 이름으로 재션립되었다가 현재의 끼판 I상인 

정치교육센타로 개칭 

나. 설립목적 

。J 'Il­, - 。

O 전후 이 기관이 재션립된 배경은 히뜯러 독재국가의 경우 놔R’!쉰의 

민주시민 의식의 결여가 근본원언으로 지적되자 이를 극객-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설치 

O 그러나 Goebbels가 이 기관올 악용， 국가선전올 일삼였던 점활 감 

안，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새로분 기판으로서 역합올 한 수 있도 

록 동 센타의 업무를 다원회하고 판립성음 )1’-여하기 위하여 학까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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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하는 자문위원회와 위원의 감독을 받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 

다. 설립근거 

O 법적 근거는 연방내무성 내규 (Erlass) 제 2 조 

- 연방정치교육센타는 정치교육의 제 수단을 통해 독일인들의 정치 

적인 제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민주주의에 대 한 의식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인 협력활동을 강화 

라. 임무와 성격 

O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문제， 정치상황에 대한 정보 제공 

O 국민들의 민주적인 정치의식 고양 

O 민주시민으로서 사회단체와 국가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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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기구 및 조직 

가. 연방정치교육센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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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조직 

O 이사회 (Direkt ori um) 

- 3명 의 이사(Direktor) 로 구성된 집단지도체제로 운영 

- 이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요 정당에서 파견 

- 연방정치교육센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O 감독위 원 회 ( Kuratorium) 

- 업무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회의 통제 기구 

- 정치교육이 정치선전장화되지 않도록 감시 · 감독하는 기능을 수행 

- 22명 의 현직 하원의원으로 구성 

• 위원은 현 연방하원에서 각 당의 ‘의석비율에 따라 배분 

- 1년에 4회 회의 개최， 연방정치교육센타 업무중 정치적인 목표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한 방향 제시 

。 학술자문위원회 (Wissenschaftliche Beira t) 

- 총12명 의 학계 전문가로 구성 

- 각 6명씩 2개의 분과위원회로 구분 

• 일반적인 정치교육위원회 (Kommission fuer die allgemeine 

Politische Bildung) 

• 동구문제위원회 (Kommission fuer das Ostkolleg) 

다. 이사회 산하 각 부서 

O 기획조정실 (Referat plannung und Grundsatzfrage) 

- 종합적인 기획 · 조정， 대외홍보업무 

O 행정국(Gruppe Z) 

- 인사， 예산， 경리 엽무 퉁 총무엽무 

O 대중매체 담당국(Gruppe 1) 

-260-



- 대중매체를 통한 각종 정치교육 및 정치문화 형성 담당 

O 간행물 담당국(Gruppe II) 

- 각종 간행자료 발행을 통한 정치교육 담당 

- 연방정치교육센타 발행물중 가장 궈위있는 rDas ParlamentJ 지와 

부록인 r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J 발간 

。 성인 정치교육담당국(Gruppe m) 

- 각 정치교육 기관(아데나워， 나우만재단 둥 각 정당산하 재단)팔 

통해 성인들의 정치교육 장려 

O 학교 정치교육담당국(Gruppe N) 

- 각 주 문교상회의 (KMK) 의 동의하에 학교피재로 션이는 정치 jl~ 

육자료 제작， 각종 정치교육 장려 

O 동구문제 연수기 관(Das Ostkolleg) 

- 동구권의 각종제도와 이념분제에 대한 정기적인 학술회의 개최 

라. 근무인원 

O 상근직원 : 국장급 6명 포함 약 140명 

마. 예산규모 

O 인건비제외 사업비 : 3， 700만DM( ’91 년 기준) 

3. 주요사업 내용 · 운영 실태 

가. 정치교쭉 자료로서 간행물 발간 

O 주요 시사지 

- Das Par1ament : 연방하원에서의 주요 정치쟁적 사항음 춰급， 매 

주 12만 5천부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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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 Das Parlament의 부록， 시 사 

문제 에 관한 학자들의 논문을 4--5편 수록 

- Information zur politische Bildung : 정 치 적 인 제 문제 ( 예 를 들 

어 「의회정치...1)에 관해 알기쉽게 설명해 놓은 소책자로 주로 학교 

에 비치 학생( 16--19세)들의 제반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각 

140만부 발행) 

• 통독이후， 특히 서독의 정치 · 경제 · 사회제도를 알리기 위해 각 

학교별로 30부씩 배부 

- PZ: 통독을 전후하여 구동독지역 주민들을 위해 장차 도입될 서 

독의 민주적， 정치국가적， 시장경제적인 제도에 대해 알기쉽 

게 설명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만든 소책자(각 62만부 발생) 

- ZEITLUPE: 중학교( 14--16세) 이상의 과정에서 정치， 사회과목 

의 보완교재로 쓰이는 간행물(각 50만부 발간) 

O 책 자 

- Die Schriftenreihe der Bundeszentrale: 일 반 적 인 정 치 교육 교 

사를 위해 각 분야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룬 전문서적 (’90년에 14 

종， 각 2만부 발간) 

- Arbeitschriften fuer die Politische Bildung: 학교 의 정 치 교육 

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위 한 교재 

- Kontrovers: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쓰이는 토론용 교재 

나. 학술회의 (Tagung) ， 연수 주선 

O 전문가 학술회의 개최 

- 학교 정치교육 전문가 학술회의 : 주로 정치교육 방법론에 대해 전 

문가들간에 의견 교환 

- 학교의 정치교육 전문가 학술회의 : 성인교육， 학교의 청소년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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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에 관한 전문가들 간의 의견 교환 

O 지방언론인 재교육(Fortbildung) 

- 지방언론을 통한 수준 높은 정치교육올 실현하기 위해 지방언론인 

을 대상으로 전문가 초청세미나， 강연회 개최 

o Das Ostkolleg를 통 한 연 수 

- 5일간의 연수를 통해 동 · 서독간 갈둥문제동구권 체제의 변천과 

정 둥에 관한 정치적인 인식 제고 

- 각 학교교사， 학생， 기업인， 노조간부， 정당간부， 언론인， 판 · 검사 

들참가 

O 외국연수 주선 

다. 시청각 자료 제작 

O 정치교육용 시청각 자료 제작 

라. 각종 정치교육 관련 학술회의 · 연수에 대한 재정 지원 

O 정치교육 실시기관은 크게 국가기관(Staatlicher Traeger) 과 자유기 

관( Freier Traeger)으로 크게 나누어지는 바， 정부기판이 아넌 zt 

정당 · 학술단체가 실시하는 정치교육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지 않는 한， 이들의 학술회의 · 연수 둥 정 

치교육을 위한 재정을 지원 

※ ’90년에는 3，050건에 대해 총 1， (α만DM 지원 

마. 정치교육 경시대회 (Wettbewerbe) 개최 

O 학생들을 상대로 그룹별(학급)로 일정한 시사적인 주제에 대해 토론 

하고 보고서를 작성케 한 후， 성척에 따라 포상토륙 하여 정치교육 

에 대한 인식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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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독을 전후한 구동독지역에서의 활동 

가. 개 요 

O ’89. 11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 후， 연방정치교육센타의 업무중점은 

기존의 구서독주민에 대한 정치교육으로 부터， 통독에 대비해서 구 

동독지역 주민들에게 구서독의 제반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기능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교육하는 것으로 전환 

O 국가의 후견에 젖어있던 동독주민들에 게 공산체제가 아닌 자유민주 

체제하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를 교육을 통 

해 인식 

O 아울러 동독주민들에게 의회민주주의의 제반제도에 대한 인식과 민 

주시민 의식을 점차적으로 확산시키고 서독의 각종 제도가 동독주민 

들에게 일방적인 강요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의식전환 

교육을 점차적으로 실시 

나. 통독이후의 교육방향 

O 연방정치교육센타가 통독을 전후하여 수립한 동독주민들에 대한 정 

치교육 중점방향은 

-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의 기능과 운영 체계 

- 의회중심 정치제도의 구조와 운영 

- 지방자치제도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퉁 

다. 주요 활동내용 

O 정치교육에 대한 각종 간행물(I nformationen zur Politische Bil­

dung, Das Parlament , Auspolitik und Zeitgeschichte, PZ 둥 ) 을 

인쇄하여 구동독 지역 각급 학교， 도서관， 각 정치교육 설시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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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 

- 서독에서 이미 제작되었던 기폰자료이외에， 구동독에서 처옴 실시 

되는 자유선거에 대비하여 선거제도를 소개하는 rB띠destags­

wahlen 1990J과 rWahlen 1946-1990J올 륙별제작하여 각급 학 

교와 지방행정 기관에 배포 

O 동 • 서독 정치교육 담당자간의 회합 주선 

- ’90. 6 연방정치교육센타 소장， 각 주정부 교육센타 소장과 구동독 

의 각 부처 정치교육담당자들과 회합， 상호 의견 교환 

O 방송전파매체를 통한 정치교육 방송 실시 

- “Radio Aktuell"을 통한 각종 제도 소개 

O 정치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 국가기관이 아닌 구동독지역의 각 정당， 사회단체가 정치교육-올 

실시할 겨우 이를 재정보조 

- 구서독지역과는 달리 어떤 정당， 사회단체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고수하면서， 주민들의 정치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가에 대한 판단에 시행착오가 많았으나， 구동독 주민뜰이 필요에 

따라 그 교육실시 기관을 스스로 선돼하도록 배려 

- 구동독주민들의 가장 신뢰한 기관은 변혁기간동안 중요한 역할올 

해온 개신교교회였는데 이들은 구동독체제하에서 저항운동의 산실 

역할을 하였기 때문임. 

O 주정부 정치교육기관간의 긴밀한 협조 

- 연방주의에 입각한 정치교육 분야에도 각 주는 주 정치교육기관올 

셜립하고 각 주의 특성에 맞는 정치교육을 실시 

- 구서독의 각 주는 구동독에서 편입된 주들과 자매 결연올 맺고 지 

방행정체계 구축올 지훤하고 있는데， 정치교육에 있어서도 구셔독 

의 각 주는 자매주에 업무설올 설치하고 각종 정치교육 정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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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공 

- 아울러 구동독에서 편입된 주의 각 주정부 정치교육센타 설립에 

자문역할을 하고 있으며， 연방정치교육센타에서 인력을 파견하거 

나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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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톨똑이 우리어l꺼l 추똘 λl사젊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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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통독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1. 상황파악에서의 오류 지양 

〈서독의 상황파악에 있어서의 오류 ) -------­

@ 통일이 그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는 점 

- 2-3년은 더걸릴 것으로 예상 

@ 동독의 경제 · 사회상이 그처럼 나뿔 줄 몰랐다는 점 

- 공장의 80%가 1930년대 수준 

- 상 • 하수도 시설은 1차대전후 그대로 

- 철도 궤목도 50--60년전 것 그대로 

전근대적인 모든 행위가 정지된 상태 

@ 체제대체에 따른 동독주민들의 사회 · 심리적 적웅의 어려움올 미처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 

•••••--------••• · 

O 이상의 3가지 오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남북통합도 어떤 계기에 급속히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설질적 풍 

일대비작업의 구체화 필요 

서독이 동독의 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이유 

• 체제 비교론적 입장에서 통일은 쉽고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과는 

낙관적인 접근방법 채태 

• 현실정치의 상황논리와 쉽게 타협 

• 정부의 암묵적 강제와 자기 판단둥 기존관행에 의해 정확한 연구 

를 의도적으로 회피， 동독의 현설사회주의를 무시 

따라서 우리의 경우 북한이 처한 제반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 · 예 

측과 함께 현폰하는 관계상황이 내포하고 있는 모순과 갈둥올 분명 

-269-



하게 드러내어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연구 필요 

- 사회 · 심리적 문제가 크게 대두하고 있는 것은 독일통합이 급격히 

진행되었다는 점과 함께 체제차이에서 오는 문화 · 심리적 격차문제 

를 간과했기 때문임. 

• 우리의 경우 동 · 서독보다 더 큰 문화차이에서 오는 가치체계의 

통합방안과 급격한 통합시에 올수 있는 문화 · 심리적 충격완화 방 

안 강구 필요 

• 특히 북한의 교조주의적 · 전체주의적 사고를 창의적 · 민주적 사고 

체제로의 변혁방안， 즉 체제변혁에 대한 연구 필요 

2. 똘합의 목표 · 원칙 설정 

0 동 · 서독 통합이 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다보니 통합의 목표와 원칙이 

불명， 혼란 가중 

3. 통일의 법적 · 제도적 장치 마련 

。 독일통일의 법적근거 

- 내부적으로는 기본볍 전문의 재통일 명제와 23조 

- 양독간에는 동 · 서독 기본조약 및 각 분야별 협정 체결 

- 대외적으로는 미 · 영 · 불과의 「독일조약」파 소련과 우호협력조약， 

최종적으로 '2+4 --.J 조약 

4. 꾸준한 대화와 교류 · 협력 추진 

O 통일을 하나의 긴 과정으로 인식， 끈기있게 대화와 교류 추진 

_ r접촉을 통한 변화-.J (Wandel durch Annaeherung) , r작은 걸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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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화 · 교류 추진에 있어서는 이산까족분제 등 주 I낀꽉의 분단에 의힌 

고통해소를 우선적으로 고려 

o 공식대화， 교류와 함께 비공식 대화쉰 상호 보완적으파 활용 

5. 통일의 국제적 환경조성 

O 효과적인 통일외교로 독일판일에 내힌디샤l 객인 이해와- ιlιl 획서-

- 통일의 외교적 관계에 대한 객 섣한 대안셔l 시삼 팡 δH .~I:. 셔l 협 상 
.1 . , -_"1:_ 

- 내부통합과 외적측면 해검괴성이 상호 촉진효과단 까셔 .9- 도꽉- ?1 시! 

O 유엔， CSCE등 국제 적 협 력 기 ":rL룹 

활용 

6. 통일에 대비한 체제내적 역량 강화 

O 높은 경제성장과 사회 적 형팽 의 제J..!..갚 봉해 사회져1 ~Il "7.씬 상에 내 한 

국민적 공감대륜 형성함으로써 둡ll「파 쳐1 제깅쟁에서 승닌 1 

0 민주적 정당제도에 가초한 정 치작 안정윤 tJ~ 당으 jIL 「산 시핵 I잉 간- -l&- <’i

평화적 통일 실현 

O 정 권교체에 영 향을 받지 않는 대 놔민 정 치 _11'. 육-윤 산 시 힘 _0_ .iJ~ 써 휘닌 l !! 

· 현실적 통일관 정착 

7. 공산주의 체제의 변화가능성과 대비책 강구 

O 서독정부와 각 정당의 동꽉정부에 대힌 개혁촉 ，L 심 'H 핵 ~n L’-!에 대힌 

선속하고 폭 Fii 븐 ̂ 1 워이 죠.，]핑-한 ?! 현에 .=-L )’1 J 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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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독의 종교인 · 지식인과 과거 의회민주주의 전통이 개혁 · 통합에 결 

정적 역할을 한 반면 당 · 정 관료층은 거부세력으로 작용 

8. 통합과정에서 부작용 

O 사회 · 경제적 기반과 그에 따른 정치이념이 상이한 체제간의 통합에서 

오는 문제점은 몇사람의 계산에 의해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남. 

- 독일의 통일은 민족통합을 위한 과정의 시작에 불과 

O 통독과정 연구 본격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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